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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신통일대계(New 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를 수립하는 데 있다. 분단 70년을 맞이하여 민족의 숙원 

통일문제 해결을 국가 부흥 및 국민행복 성취와 함께 이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향후 4년 동안 단계별 심층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1차년도인 금년에는 한반도 통일의 3대 요소인 통일환

경, 국가능력, 국민의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현재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생각을 은유추출기법(ZMET)을 

통해 정성분석을 진행했다. 25～45세 사이의 청장년층 20명을 중심으

로 심층면접 조사했다. 그 결과 통일이미지로는 115개가 연상되었고, 

총 62개 구성개념으로 정리되었다. 주요 구성개념으로는 ‘희망(22회)’, 

‘공동체(20회)’, ‘평화(18회)’, ‘대결(18회)’, ‘문제해결(17회)’ 순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공유개념도(consensus map)의 핵심 구성개념으로는 

‘희망’, ‘공동체’, ‘문제해결’, ‘대결’ 총 네 가지로 나타났다. 통일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

로는 우려하는 정서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행복한 통일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수립해야 하고, ‘대

결과 문제해결’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창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하며, 통

일한국의 미래상 정립을 위한 ‘가치체계’를 계발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국가능력과 관련해서는 분단 70년 가까이 남북한이 추진해 온 통일

패러다임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남북한 정부의 통일패러다임은 분

단시대 역사성을 반영하면서 다섯 시기에 걸쳐 역동적으로 변화해 온 

것으로 평가되었다. 분단초기의 일방흡수적 배타적 통일패러다임(1948～

1960년대), 긴장완화기 대화와 적대적 경쟁의 국내정치용 통일패러다

임(1970～1980년대), 탈냉전기 한반도문제의 국제화 가운데 남한의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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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행 및 북한의 정치적 변동 흐름 속에 전개된 민족중심적 통

일패러다임(1990년대), 한국의 진보성향 정부의 출범 속에 진행된 상

호의존협력적 통일패러다임(2000년대 초반), 한국의 보수정부 재집권 

이후 전개된 한반도형 신냉전 통일패러다임(2008년 이후) 시기로 구분

되었다. 특히 한국의 진보정권기에서는 남남갈등과 한미갈등이 심각하

게 표출되었다. 반대로 보수정권 하에서는 북한체제의 불확실성에 대

한 과장된 강조와 흡수통일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인하여 북한의 강력

한 저항과 반발을 초래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남북한 정부가 양산한 통일방안은 적대성을 심화시키는 분단

친화적 통일방안의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한국 

시민사회가 제기한 통일담론들은 극우 북진통일론과 진보 평화통일론

으로부터 시작해서 19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과 6월 민주항쟁을 거

쳐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인

도주의적 통일론, 자유민주주의 통일론, 시민사회 통일론, 성찰적 통일

론, 연성복합통일론 등으로 발전하면서 단일국가 완성을 지향하는 기

존 통일론을 넘어서서 이질성과 다원성을 포용하는 열린네트워크 통

일 또는 연성권력형 통일로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

었다.

통일환경과 관련해서는 향후 전개될 국제·한국·북한정세의 현황과 

전망을 검토했으며, 위기와 기회의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국제정세의 경우, 냉전기 양극체제나 탈냉전기 단극체제를 넘

어서서 현재는 무극체제적 질서로 평가되었다. 동북아질서 또한 통합

적 경제사회질서와 대결적 군사안보질서가 양립하는 양상으로서 안정

성과 불안정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 정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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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는 민주화·산업화·다원화 사회가 되면서 북한과 비교하여 절

대우위의 국력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통일을 향한 관심과 의지가 약화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북한정세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의 건강상태, 북한당국의 통제력, 

주민 불만 정도와 반정부세력 조직화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할 때, 조

직화된 민주화시위나 반정부 집단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지도부가 체제안정성

을 강화시키지 못할 경우, 우리가 예상 못한 시기에 예상 못한 방법으

로 북한 내부에서 통일에 대한 욕구가 분출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신통일대계 수립을 위한 창의적 

통일패러다임 구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대한민국은 튼튼한 안

보를 토대로 국가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우호적 통일환

경 조성을 위하여 이중적 동북아 질서와 북한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우리 국민의 통일의지 제고를 위해 전략적 사고와 이에 기초한 통일패

러다임과 대응책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주요 추진방향으로 첫째, 창의적 통일능력 제고를 제안하였다.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지역기반 공동체 통일패러다임으로 계승·발전시킬 

것과 적극적 통일친화 통일패러다임을 구축할 것, 그리고 다양한 상황

에 대처하는 복수의 통일방안(합의·급변·정권교체)을 준비할 것을 강

조하였다. 

둘째, 창의적 통일환경 조성을 제안하였다. 미중관계가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게 이바지하는 평화조성국(peace maker) 역할을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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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평화협력구상 및 유라시아구상과 연계·발전 시키되, 한반도 평화통

일과 연계되도록 복합적·단계적·포괄적 로드맵을 개발할 것을 제시하

였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통일의지 고취를 제안하였다. 심각한 복합갈등 

상황에 직면한 우리사회를 통일의 기초로 삼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 관용의 정신을 키워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

고 통일한국은 새로운 국가건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그 내용은 

안전한 국가, 문화적 국가, 평화적 국가가 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신통일대계, 창의적 통일패러다임, 통일능력, 통일의지, 통일

환경, 은유추출기법(ZMET), 통일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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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 Analysis for Realizing 
New 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Huh, Moonyoung et al.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New 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After 70 years of division in Korean peninsula, we intend to 
propose measures to accomplish public happiness and national prosperity by 
fulfilling our long-cherished desire. This study will continue on in depth for 
the next 4 years. For the 1st year of study period, we will look into 3 major 
issues such as unification. 

In regard to environment for unification, present state and prospect of 
international, South-North Korea situation are given examination. It is 
assessed that various conditions represent both opportunities and risk factors. 
With respect to national capacity, unification paradigm is examined. The 
evaluation shows that both South and North Korean government has pursued 
division-friendly solutions for unification. However, the discussion of 
Korean public has shifted to embrace difference. Qual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ZMET for pilot study in measuring Korean people’s 
determination. In general, Korean people are hopeful but there are some 
people who are worried. 

On the basis of this research result, we will propose creative ways to 
establish paradigm for New 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With strong 
security on the foundation, we will suggest creative unification paradigm as 
the major direction for encouraging will of South Koreans through cultural 
approach and promoting friendly environment for unification. 

Keywords: New 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Environment for 
Unification, Creative Paradigm for Unification, Capacity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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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70년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민족의 분단은 3단계로 이뤄졌다. 

제1단계 국토분단은 1945년 8월 15일 미군과 소련군이 북위 38도선을 

중심으로 분할 점령함으로써 진행되었다. 제2단계 주권분단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와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각각 수

립됨으로써 구축되었다. 제3단계 국민분단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과 3년 동족상잔의 한국전쟁 결과로 고착화되었다.1 향후 10년 내 

우리는 분단 70년을 세 차례 맞이하게 된다. 2015년 국토분단 70년, 

2018년 체제분단 70년, 2023년 국민분단 70년. 

물론 그동안 남북한은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통일은 여전히 미로를 헤매고 있는 실정이다. 한

반도 분단의 장기화는 통일에 대한 회의론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한반

도문제에 대한 외세개입을 지속시키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한반도 통

일은 남북한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이다. 분단은 비생산적인 

적대적 경쟁체제를 고착화하면서 남북한 각각의 발전에도 심대한 장애

를 초래하고 있다. 1인당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GNP)

이 1,800달러에 불과한 최저 빈곤국가 수준인 북한은 말할 것도 없다. 

30,000달러에 도달한 대한민국도 성장시스템의 한계상황에 직면했다.2 

따라서 분단상황의 방치는 남북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민족 

자해행태에 불과할 뿐이다.3

1_ 허문영, “광복 60년, 남북관계 현황과 발전 방향,” 국방연구, 제48권 제2호 (국방대

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5), pp. 131～133. 
2_ 최윤식, “자기 파괴해야 산다… 삼성도 살려면 삼성전자 팔아라,” 월간조선, 11월호

(조선뉴스 프레스, 2014), pp. 63～66. 
3_ “한국은 중대한 전환기에 있다. 성숙노화단계(저성장, 저투자, 저출산)에 진입한 것으

로 사료된다. 특정 부분의 4～5%정도의 경제성장률은 가능하나, 지속적인 4% 이상 

성장은 불가능해 보인다. 한국은 경제의 배출구(소비와 투자, 내수)가 없다고 여겨지

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한국의 중요한 모멘텀(momentum)은 남북경제협력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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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려면 무엇이 구비되어야 할

까? 국제환경·국가능력·국민의지 세 가지 요소가 준비되어야 한다. 남

북통일에 대한 주변 4국(미·일·중·러)의 태도와 국제정세, 통일을 이뤄

낼 수 있는 남북한의 객관적 국가능력, 남북한국민의 통일에 대한 주관

적 의지가 그것이다.4  그러나 세 가지 모두 미흡하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 주변 4국은 외교수사학적으로는 지지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는 소극적이다. 한반도 통일이 동아시아 질서 변화와 국익 훼손을 초

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능력과 관련하여 북한은 ‘핵경제발전 병진

노선’을 강조하면서 군사력과 통제력만 키우고 있기 때문에 경제난은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비록 세계 일곱 번째로 ‘20～50클럽’

에 가입하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지속함으로써 정치경제적 능력은 신

장시켰으나, 4대 갈등(이념·지역·계층·세대)이 심화되는 가운데 통일

비용 부담감 등으로 통일에 대해 부정적 또는 방관적 태도가 확산되고 

있다.5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대남도발적 자세 또한 우리 국민

의 북한 혐오감과 안보불안감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러므로 북한의 인력과 자원을 한국의 기술, 자본과 결합한다면 한국경제에 또 하나의 

도약기회가 될 것이다. 북한의 임금수준은 남한의 5% 내외 수준이며 40여 종 3,700조 

원의 지하자원이 있다. 통일이 된다면 중소기업 고용문제를 포함한 투자 및 소비의 

길이 해결되며 상생으로 향할 수 있다. 북한을 끌어안고 지원을 해주면서, 북한에 투

자를 하여 남북이 공생하는 모양새를 만들었으면 한다. 이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이

질성, 경제악화)를 동시에 해결하고, 북한개방으로 유도할 수 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인터뷰,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결과, 2014.9.16).
4_ 허문영, “통일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서울: IVP, 2012), p. 115.
5_ 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 32.8%(62.3%),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42.1% 

(24.6%), 통일은 절대로 되지 말아야 한다. 6.2%(3.5%), 통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생각해본 바가 없다. 17.1%, 기타 1.5%(괄호 안은 2004 결과) 청소년평화통일기

자단,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결과,” (2009.9.17); 남북통일 매우필요 43%(2008년)→ 

23%(2010), 조선일보, 2011년 3월 7일. 
6_ 전체 응답자의 84.7%가(78.1%, 2010년 보다 증가)불안하다고 답했다(매우 불안 

23.3%, 약간 불안 61.4%). KBS 남북협력기획단, 2011년 국민 통일의식 조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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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정일 사망 이후 한반도 통일요인들의 변화는 우리의 지혜로

운 대처를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절대폭풍이 다가오고 있기 때

문이다.7 절대폭풍이란 3개의 폭풍이 충돌하는 것이다. 그 결과 가운데 

존재했던 사물은 완전히 풍비박산난다. 북한·안보·경제 폭풍이 몰려오

고 있다. 먼저 물리적 폭압과 정신적 세뇌로 북한체제를 장악하고 있

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이다. 물론 지금은 안정적이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인한 민중폭동과 정보유입으로 인한 시민혁명 등을 겪을 

때, 북한은 자포자기적 핵전쟁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전에 김정은의 

건강이 악화되어 수년 내 사망할 경우, 4대 세습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영

토분쟁, 역사분쟁, 군비경쟁이 충돌될 때 동아시아는 파멸을 겪을 수도 

있다. 특히 일본 아베8정부의 군국주의우경화정책9은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제폭풍이다. 2013년 4월과 10월 두 차

례에 걸쳐 글로벌컨설팅업체 맥킨지(Mckinsey)는 북핵문제보다 경제

문제가 더 심각한 한국의 위기사안이라고 지적하였다. 우리 경제가 신

KBS, 2011), p. 15. 
7_ 허문영, “절대폭풍의 도래,” 목회와 신학, 6월호 (서울: 두란노, 2013) 참조.
8_ 아베 총리는 정한론(조선을 점령해야 한다)을 주장한 요시다 쇼인의 제자인 오시마 

요시사마가 고조부이고, A급 전범이었던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가 외조부이다. 
9_ 최근 일본이 강조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

은 것으로 간주하고, 맞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우리로서는 제2의 천진조약이 

될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 대처해야 한다.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 이후, 1985년 

조선 문제에 대해 청일 간에 체결한 천진조약(‘조선에서 어떤 변란이나 중요사건이 

발생하여 청일 두 나라 또는 어느 한 나라가 파병할 필요가 있을 때는 먼저 문서로서 

연락하고 사태가 가라앉으면 다시 철병할 것’ 등)이 결과적으로 1894년 동학혁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청나라군대의 진군은 일본군의 진군을 초래했고, 청일전쟁으로 

비화되었다. 마찬가지로 집단적 자위권을 명분 삼아 일본이 북한급변사태를 비롯한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미일동맹을 빌미로 군사적 개입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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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양적완화회수정책, 중국 경

기둔화와 국내 양극화 현상 및 가계부채 심화, 청년실업 및 실버세대 궁

핍화 문제를 동시에 직면하게 될 때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더욱이 3개 폭풍이 함께 부딪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게 된다.10 

게다가 최근 북한의 경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동향에 대한 극단적 오보를 자제하고, 북한주민들의 의식실태

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40일 가량 김정은의 공

개석상 동향이 보도되지 않자, 건강이상설과 더불어 실각·사망설 등 

온갖 루머가 난무하였다.11 잘못된 정보는 잘못된 분석 및 결단과 정책

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북한주민들은 북한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지

속하는 동시에 시장경제에 대해서도 높은 선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북한당국의 통제와 세뇌 가운데 정치적 비판을 줄이면서, 

김정은 정권의 핵실험과 인공위성발사, ‘핵경제발전 병진노선’ 강조 등

으로 인해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과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를 높게 유

지하고, 대남 군사적 위협감도 여전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당국의 통제와 세뇌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계획경제보다 시장경제에 대한 선호도를 더욱 높여가면서, 

주민이동과 정보유통의 증대에 따른 개인주의 가치와 남북협력에 대

한 기대도 꾸준히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12

이제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대안 모색은 남북한 

10_ 허문영 외, 2015년 동북아의 갈등 대립관계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12), pp. 

55～76. 
11_ 중국 인터넷에서는 ‘김정은 체포’ 사진이 조작되어 유포되었다. 미국 CNN은 ‘김정은 

정신병’설을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다. 국내 일부 언론은 탈북자 발언을 통해 ‘평양 

통행금지와 쿠데타설’을 전했다. 중앙일보, 2014년 10월 15일.
12_ 송영훈·김병로·박명규, 북한주민 통일의식 2008～2013: 북한이탈주민에게 묻다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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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짊어지고 가야할 국가적 과제이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새로운 

대안 모색은 지나간 분단시대의 역사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70년 가까운 긴 세월동안 남북한은 한반도 통일을 위하여 숱한 

정책과 방안을 구상하고 추진해 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여 

왔지만, 사실상 분단시대의 적대적인 틀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통일방안조차도 분단체제를 강화하는 데 기

여하고 있을 뿐이다.   

분단시대의 장기화는 남북한이 주장해 왔던 통일방안의 실패를 의

미한다고 볼 수 있다. 통일방안의 실패는 통일방안의 정당성이나 합리

성의 문제가 아니라 적실성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내용과 방법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남북한은 서

로가 수용하기 힘든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 1990년대 이래 남북한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연방제 통일

방안’을 각각 분단시대의 가장 현실적인 통일방안이라는 주장에서 조

금도 후퇴하거나 양보하지 않은 채 치열한 경쟁구도를 전개해오고 있

는 실정이다.

1. 역대 통일대계사업 반성

2014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신통일대계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이나 

요구와 구통일대계의 내용을 계승‧발전하고 있다. 2014년도의 신통일

대계 연구는 2010～2013년도에 추진된 통일대계 연구의 후속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한마디로 신통일대계 연구의 특징은 이전의 통일대

계 연구의 성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통일환경에 적합한 통일기반을 조

성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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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일대계사업 검토13

통일연구원에서는 두 차례에 걸려 통일대계 연구를 추진하였다. 첫 

번째는 1991년에 5년간의 연구기간을 걸쳐 민족통일대계연구: 민족

통일연구원 5년사(1991～1996)를 발간하였다. 두 번째는 지난 2009

년부터 4년에 걸쳐 통일대계 연구를 추진하였다. 두 번에 걸친 통일대

계 연구사업은 북한붕괴가 거론될 정도로 북한사정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는 정세를 배경으로, 남한이 한반도 통일을 주도해 나가려는 목

적의식을 반영하고 있었다.

통일연구원에서는 2009년 시작된 통일대계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

은 의미를 부여하였다. “통일대계 수립은 한국의 21세기 국가전략 수

립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통일대계 수립은 평화·민주주의·지역갈

등 해소의 국가개조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세계적

으로 확대 추세에 있는 연방제 통일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통일

한국 국가체제는 한반도의 전국적 차원에서 대략 13개 지방정부를 포

함하는 연방제로 나아가야 한다.”

통일대계 연구목표는 남북통일에 대한 종합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를 탄생시켰던 것은 2009년도 시점에서 북한체

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인식한 데 기인한다. 따라서 과거 

선행연구를 분야별로 산발적·단편적으로 진행된 평화적 분단관리 연

구로 규정하고, 향후 10년 내 북한변화와 통일에 대비한 실질적인 중

장기 연구를 수행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르면, 통일연구원의 통일대

계는 북한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다각적인 ‘통일대비·통일준비’에 관한 

13_ 박종철 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10);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민족공동체 추진구상 연구,”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2011.11); 서울대 산학협력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계승 발전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추진,”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2013.12)등의 연구성과물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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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연구내용

1차년도(2010)

․통일환경 평가
․통일비전 개발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발전상과 한반도 통일
․전환기의 북한과 통일담론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

2차년도(2011)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
․남북 친화력 확대방안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

3차년도(2012)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 정책 모색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4차년도(2013)

․민주화 및 양질의 거버넌스 수립
․시장화 및 빈곤감소형 경제질서 수립
․통일외교 포럼 2014
․통일대계연구: 4년 연구 종합논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려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14

통일대계는 한반도 남북통일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담고 있는 

대설계에 해당하며 한반도 통일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장기적이고 계

획적인 통일과정을 의미한다. 또한, 통일대계는 통일준비에 관한 설계

도에 해당한다. 통일대계가 통일을 준비하는 설계도에 해당한다면, 통

일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하고, 통일국가의 청사진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원칙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통일연구원에서는 내부 연구인력과 외부전문

가들과의 공동작업을 통하여 총 20권의 연구실적을 생산할 수 있었다.

 표 Ⅰ-1  2010∼2013년 ‘남북 합의통일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14_ 박형중 외, 통일대계 연구: 4년연구 종합논의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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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행 통일대계 한계

2013년에 발간된 통일대계연구: 4년 연구 종합논의에 의하면, 4년

에 걸쳐 매년 핵심적인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순차적으로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였다. 합의통일 환경조성, 합의통일 추진전략, 통일

추진을 위한 대북정책 및 대외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민주화

와 시장화에 두었다.

통일대계에서는 합의통일을 상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이 스스

로 남한에 동화되는 방식의 통일, ‘합류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흡

수통일론으로 오해될 소지가 없지 않다. 통일대계 연구를 통해 제시되

고 있는 연구내용들은 대체적으로 기존 연구에서 주장되고 있는 내용

들을 재정리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 북한의 핵포기를 위한 국제공

조,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등은 이미 실효성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이밖에도 특별하게 새로운 주장들을 발견하기 어렵

다는 점이다. 

선행연구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통일의 전제로서 북한의 변

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변화를 위한 방법론에 역점을 두어 왔다

는 것이다. 남북통일의 전제로서 북한의 민주화와 시장화를 강조하고 있

고 민주화와 시장화를 통한 평화통일 기반조성의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민주화와 시장화가 남북통일에 긍정적으로 기여할지

에 대해서는 좀 더 정교한 분석작업을 요한다. 합의통일을 주장하고 

있지만 합의의 일방인 북한의 입장을 무시하거나 배제한 이론적 가정

에 불과할 수 있다. 그리고 통일대계에서 상정하고 있는 통일추진방식

은 남북 간의 ‘합의통일’이다. 그런데 실제로 합의통일은 남북한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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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합의에 불과하다. 한반도 통일은 한반도 전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

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민족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대계는 

전 구성원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중심, 정부중심의 통일론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극복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단순한 주관적 

희망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는 보기에 따라 비현실적

이며 목적론적이고 당위론적인 주장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

을 수 있다. 

2. 새로운 통일론 성찰

새로운 통일환경이 도래하고 있으며, 통일환경이 계속 새로운 변화

를 거듭하고 있다. 통일환경도 경계를 가름하기 힘들 정도로 탈경계화

하고 있으며, 통일환경의 복잡성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통일환경에 따른 새로운 통일대계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통

일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핵심은 북한이다. 준비 

없는 접촉과 대화 및 합의를 통해 너무나 무력하게 흔들리는 상황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였다. 준비 없는 통일은 비극이다.  

통일대계는 통일관련 과제를 범주화·체계화하는 작업이다.15 통일대

계는 급변하는 통일환경에 대비하면서 입체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려는

데 있다. 통일대계의 핵심은 통일준비에 있다. 통일대계에는 통일철학, 

통일비전 및 필요성, 통일프로세스, 통일전략, 통일국가 체제, 통일비

용, 통일 후 통합방안, 통일한국의 미래상 등을 담아야 한다.16 

15_ 조민 외, 통일대계 탐색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 11.
16_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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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계의 핵심은 통일패러다임이다. 패러다임의 사전적 의미는 

‘전형적 사고의 틀 또는 패턴’이다. 미국의 과학사학자 토마스 쿤

(Thomas Kuhn)은 패러다임(paradigm)을 “현상이나 사물을 이해하

는 데 있어 독특한 규칙이나 사고의 체계”로 정의한다.17 패러다임은 

특정 시대 및 사회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들을 이해하는 사고의 틀

이다. 따라서 주변 환경의 근본적 변화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한다. 그리고 가치판단 기준과 성공적 정책 실행을 위한 원리의 

변화를 요구한다. 냉전시대에는 냉전시대에 적합한 패러다임이 형성된

다. 이 패러다임에 의하여 냉전시대를 지배하는 가치판단 기준과 문제

해결 방식이 형성된다. 그러나, 국제정세가 냉전시대에서 탈냉전시대

로 변화함에 따라 패러다임이 변화한다. 그리고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지배적 가치판단 기준과 문제해결 방식도 변화한다. 그러나 정책 결정

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그 예측에 따

라 정책운용 방식의 변화를 선도하는 것이다. 계속되는 혁신의 노력에

도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정책 결정자와 실무자들 

모두가 과거의 패러다임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번 형성된 패러

다임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새로운 시도는 본질적 변화가 아닌 피상

적 변화의 노력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과거의 패러다임을 파

괴해야만 근본적인 혁신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패러다임이란 통일에 관한 존재론과 인식론 및 방법론

의 총체를 의미한다. 통일패러다임은 통일에 관한 지배적인 관념이자 

포괄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분단 70년의 역사적 기간 동안 남북한

은 각각 분단시대의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면서 지배적인 통일론을 기

17_ 토마스 쿤, 김명자·홍성욱 역, 과학혁명의 구조 (서울: 까치글방, 2013)에서 쿤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 제안을 ‘혁명’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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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분단질서를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수립하려는 다각적 방법들을 

강구하여 왔다. 분단시대의 역사적 맥락에서 남북한을 지배하고 있었

던 통일문제에 관한 이론적이고 실천적이며, 구체적인 일체의 통일방

안을 통일패러다임에 포함할 수 있다. 분단 70년 동안 남북한에 의해 

제시되어 왔던 통일정책을 비롯하여 한반도 통일을 위하여 경주해 왔

던 총체적인 통일지향성의 유형을 통일패러다임이라고도 할 수 있

다.18 아울러 통일은 과거사를 복원하는 작업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창조적 행위이다. 따라서 통일패러다임에는 통일국가에 관한 미래상이 

담겨 있어야 한다. 통일국가의 이념이나 형태, 제도와 문화를 비롯하여 

심지어 대외관계까지도 포괄하는 국가공동체 전반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구상과 전망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한

반도 통일과 관련된 통일미래상, 통일방안, 통일전략을 통일패러다임

의 핵심 구성요인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18_ 한반도 분단의 장기화는 남북한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 개발한 통일패러다임의 비현

실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통일패러다임도 통일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분단 70년 동안 계속해서 변화되어 왔다. 현재 남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통일패러다

임은 대체로 1990년도를 전후로 하는 20세기 말의 통일방안에 머물러 있다. 남한은 

1987년 민주화로 인해 태동한 1987년 체제를 기반으로 생성된 ‘민족공동체 통일방

안’을 핵심으로 하는 통일패러다임의 틀을 오늘날까지 계속 고수하고 있으며, 북한의 

경우도 1991년 김일성의 생존 시에 발표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을 통한 통일방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은 모두 1980년대 말의 전환기적인 세계사적 

변동의 흐름을 배경으로 제시된 통일방안을 20여 년 동안 지속시켜 오면서 통일방안

을 둘러싼 장기갈등의 역사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남북한은 ‘민족공동체 통

일방안’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둘러싸고 통일갈등을 지속해 오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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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Ⅰ-2  사회환경 변화와 패러다임 변화

패러다임 변화

사회환경

변화

․사고의 틀 변화

․가치판단기준 변화

․실행 원리 변화

 

통일방안은 통일관련 행위자들에게 통일문제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

고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여 동의를 구하는 제안을 의

미한다. 한반도에서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분단현실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통일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통일방안의 실효성은 한반도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행위자들에게 수용 가능한 내용이 담겨

져야 한다. 그것은 분단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에 기초하며 통일 후 

미래에 대한 만족도에 달려 있다. 

통일정책은 분단을 해소하고 궁극적인 민족통합을 완성하는 기본적

인 설계도에 해당한다.19 통일은 남북관계와 아울러 국제관계, 북한 내 

변화 및 한국사회 내의 통일역량 강화 등 관련된 제반 영역을 포함한다. 

또한 통일정책은 종합적‧포괄적 관점을 견지한다. 대북정책은 그 주요

대상이 북한이라는 점에서 통일정책보다 협소한 범주를 가지며 남북관

계와 대북협상이 주요 정책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통일정책이나 대북정책 

모두 북한을 중심적인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통일전략은 통일방안 및 정책을 구체적인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실

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의미한다. 통일전략은 통일정책과는 

달리 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

법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19_ 조한범 외, 지속가능한 통일론의 모색 (서울: 한울, 2014), pp.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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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통일대계 연구 중요성과 필요성

2014년에 시작하는 신통일대계 연구는 지난 연구종료 직후 곧바로 

새로 시작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신통일대계는 2013년에 종료된 통

일대계의 후속연구라는 점에 특징이자 차별성이 있다. 2013년에 종료

된 통일대계에서는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많은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신통일대계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에 따라 신통일대계

에서는 일차적으로 구통일대계에서 제시된 내용을 발전적으로 계승하

여 완성시켜 나가는 연구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신통일대계는 새로운 통일환경의 변화에 기반하고 있다. 신통

일대계는 북한의 3세대 지도자로 등장한 김정은의 유일지도체제가 안

정적으로 구축되어 나가는 새로운 정치환경을 비롯하여 새로운 경제

환경 및 국제환경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선행연구와는 달리 북한의 자발적 변화에 의한 합의통일의 방법론

이 오히려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나. 신통일대계 연구내용과 방법: 창조적 파괴

본 연구에서는 사람중심의 통일설계도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신통일대계의 연구방향은 선행연구와는 달리 분단 70년

의 경험적 성찰에 기초한 새로운 발상과 접근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창출하려는 데 초점을 맞

추고자 한다. 한마디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를 하고자 

한다. 창조적 파괴는 오스트리아계 미국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

(Joseph Schumpeter)가 만든 용어다. 이는 기술혁신으로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함을 의미한다. 그는 기업경제의 원동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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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이 같이 설명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통일대계에서 제시되고 있는 후속연구의 과제

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발전시켜 나가되, 새로운 발상과 방향을 근

본적으로 모색하면서 진행하고자 한다. 예컨대, 선행연구에서는 합의

통일을 강조하면서도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750만 명의 거대한 코

리안 디아스포라들의 역할이 생략되어 있다. 이들도 한반도 합의통일

의 주체인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통일여론을 조성하고 자원을 동원

하는데 매우 중요한 행위자로 연구되어야 한다.

연구방법으로서는 융복합적 패러다임을 통한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통일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치학, 국제관계학은 물

론이고 경영학이나 경제학, 그리고 인문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학제 간 

교차연구나 융합연구를 통해 남북통일에 유용한 접근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신통일대계 1차년도에는 한반도 통일의 세 가지 요인인 환경, 능력, 

의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가 신통일대계를 수립하기 위

해 고려해야 할 방향과 사안이 무엇인지를 추출해보고자 한다. 먼저 이 

세 가지 요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향후 어떤 추세로 진전될 것인가? 

먼저 능력과 관련하여 지난 69년 동안 남과 북은 어떤 노력을 기울

여 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남과 북의 정부는 통일방안을 중

심으로 각각 시기별로 어떤 노력을 경주하였고, 그 특징은 무엇이며, 

어떤 한계를 지녔는지를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남한 시민사회의 통일

방안 변천과정에 대해서도 그 특징을 찾아보고자 한다. 체제특성상 공

산독재체제에서는 통일방안에 대한 민간의 목소리가 존재할 수 없으

나,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표출될 

수 있기 때문이며 그 영향력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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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통일환경(국제·한국·북한)이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국제환

경의 경우 국제 및 동북아 질서의 변화와 미중의 아시아 전략 그리고 

북한의 대응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한반도 통일이 국제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결정론적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주체적 노력

으로 국제환경을 통일우호적 환경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정책과 대안 

모색이 가능한 의지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려는 시도이다. 또한 한국사

회의 통일능력은 어떤 상황과 추세 속에 있는지, 북한 김정은 체제는 

어떤 정치·경제·사회적 상황과 추세 속에 있는지를 정리해서 전망해 

보고자 한다. 

의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생각을 심도있

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량분석이 아닌 정성분석을 진행

할 것이다. 은유추출기법(Zaltman Metaphor Elicitation Technique: 

ZMET)을 도입하여 면접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심층의식이 어떠한지를 분석할 것이다. 과연 정량분석처럼 통일의지가 

낮고, 부정적인 것인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신통일대

계의 방향과 특징을 결론에서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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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대의민주정치의 필수 과정이다.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정권은 그 위임과정에서 제시한 공약과 추가적인 조

치에 따라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통일 관련 국민 여론은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다. 통일 여론과 인식도 조사는 조사주체의 성격, 조사목적의 성

격, 조사방법 등에 따라 그 유형이 분류될 수 있다. 조사주체의 성격은 

국가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민간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따라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조사목적의 성격은 정책소요를 

파악하기 위해서인지, 피조사자의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해서인지 등에 

따라 유형이 분류될 수 있다.20 

조사방법은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량적 

분석은 양을 헤아려 정하는 것을, 정성적 분석은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

이나 성질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량적’의 의미는 수치로 표

현 할 수 있는 것을, ‘정성적’의 의미는 덜 수치적인 것을 말한다. 정량

적 방법은 실험과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대표적인 기법으로 언급되

고 있다.

20_ 박균열, “정부주도 통일 여론조사에 대한 비판적 연구,” 윤리연구, 제88호 (2013), 

p.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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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1  통일여론조사 유형 구분

구분 세부유형 (사례) 특성

정부주도형

정부주관형 
(민주평통/통일부,

통일여론조사)

정부가 기획하고, 조사는 외부조사전문회사 
위탁하는 경우가 많음. 평가는 정부/외부 공동
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표는 정부가 함.

정부참여형
(통일연구원, 통일여론조사)

기획 이전에 기본지침을 정부(통일부)가 하달
하며, 세부 기획은 산하기관이나 정부출연기
관이 하되, 조사는 기관이 직접 하기도 하고 
외부조사전문회사에 위탁하기도 하며, 평가
는 이 기관과 외부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
으며, 공표는 이 기관이나 정부가 함.

정부지원형

직접지원
(국방대)

기획 이전에 기본지침을 정부(국방부/국가보
훈처)가 하달하며, 이에 따라 조사는 외부에 
위탁하며, 평가는 외부와 공동으로 하며, 공
표는 정부부처와 공동으로 함.

간접지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정부(교육과학기술부 등)의 사전지침은 없이 
자체적으로 기획, 조사는 외부 위탁, 평가 및 
공표는 자체적으로 함.

민간주도형 KBS, 2012 국민통일의식조사
기획, 조사, 평가, 공표 등 모든 절차를 민간 
스스로 함.

출처: 박균열, “정부주도 통일 여론조사에 대한 비판적 연구,” 윤리연구, 제88호 (2013), 

p. 221.

조사는 기술적 통계, 추론적 통계와 같은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다. 

통일과 관련된 여론 및 인식도 조사는 대부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보면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고, 전국 단위의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을 하

여 샘플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조사 또한 외부전문기관에 맡겨

서 실시했다. 조사내용 또한 영역을 설정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하위내

용을 구체화하고 있다.22

21_ 이훈영, 이훈영 교수의 연구조사방법론 (서울: 청람, 2012) 참조.
22_ 박균열, “정부주도 통일 여론조사에 대한 비판적 연구,” p.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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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차원 평가 항목 평가 차원 평가 항목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남북한 통일 가능 시기

-대북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대북 사안별 시급성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탈북자

(새터민)에

대한 생각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

-탈북자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탈북자 수용에 관한 견해

-한국 거주 탈북자 관련 인식

통일 전후

변화에 대한

생각

-통일의 이익 정도

(남한/자기자신)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 

정도 예측

-통일과 남한 민주주의의 

관계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의 

관계(2009～2011년)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이념체제

한국과

주변국의

관계인식

-주변국 중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

-주변국 중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북미 월드컵 대결시 응원하고 

싶은 팀

-한국과 주변 주요국의 관계 인식

-한반도 전쟁시 주변 4국의 태도 

예상

-주변 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남북한 통일에 주변국 협조 필요 

정도

-주변국 비협조시 남북한 통일 

가능성(2007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는 2007년부터 진행되

고 있다. 실제 조사는 외부조사기관에서 하고 있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남북통일, 통일 전후의 변화, 북한의 실상, 대북지원 및 정책, 탈북자,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과의 관계,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 현재의 

정치·경제·사회현실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통계 문항을 

제외하고 55문항에 이른다.23

 표 Ⅱ-2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내용

23_ 김병로, “2011년 통일의식 및 북한인식의 변화,” 2011 통일의식조사 발표 통일의식

과 통일준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학술심포지움, 2011.9.21),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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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차원 평가 항목 평가 차원 평가 항목

-중국과 북한의 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2011년)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중 
중요한 것

북한에 대한

인식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남북한사회 민주성 인식 

(2007～2008년)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도

(2007～2008년)

-북한 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생각하는 정도

(2009～2011년)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에 대한 인식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예측

-북한 사회 인지도

-북한관련 경험 유무

-사회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

-북한 핵무기 포기 여부에 

대한 견해 (2008～2011년)

-한반도 전쟁 가능성

해방 이후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

-남한사회의 민주성에 대한 인식

(2007～2010년)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 평가

- 1970년대 경제발전에 대한 평가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반미정서 우려 수준 평가

(2007～2010년)

대북지원에

관한 생각

-대북지원 북한 주민생활 

도움 정도

-현재 대북지원 수준의 

적절성

-대북지원을 줄여야할 이유

(2007～2010년)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만족도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되는 

정도

기타

정치·사회·

경제적

현실 인식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

-정치적 성향

-한국의 경제상황 만족도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정도

-시위 및 집회 허용에 대한 생각

(2007～2010년)

-촛불시위의 역할 견해

(2008～2009년)

-천안함사건의 침몰원인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 신뢰도(2010년)

-천안함사건 해결 방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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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차원 평가 항목 평가 차원 평가 항목

-정부의 대북정책 시 

국민의견반영 정도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한 간 합의사항 

계승에 대한 견해

-대북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의 책임

-각국별 최근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2010년)

-천안함사건에 대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원인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2010년)

- 2007년 대선 시 투표 후보

(2007～2010년)

-이명박 대통령 직무평가(2010년)

-남한사회의 민주성 평가(2011년)

-한반도 전쟁 가능성(2011년)

-지지정당(2011년)

-차기대선의 주요쟁점(2011년)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정책

(2011년)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중 

우선순위(2011년)

출처: 김병로, “2011년 통일의식 및 북한인식의 변화,” p. 31.

대부분의 통일여론 및 인식도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면

대면 자기기입식으로 실시되거나 인터넷 조사로 진행되기도 한다. 조

사내용은 대체로 통일의 필요성 등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와 정책

적인 기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사척도는 다양하게 구성되는데, 

명목척도, 서열척도를 주로 사용하고, 다양한 의견이 필요할 경우는 주

관식이 활용된다.24

정성적 분석은 관찰, 대인면접 및 표적 집단 면접법이 대표적인 기

법이다. 연구 방법론에 있어 철학적 사고의 차이가 정량적 방법과 정

성적 방법의 차이를 만든다. 정량적 연구 조사방법은 실증적 사고

(positivism)를 기반으로 한다. 현상과 연구자가 분리되어 있으며 이

론에 대한 검증, 진리의 일반화, 연구에 대한 치우치지 않는 가치중립

24_ 2004～2013년 사이에 실시된 민주평통, 통일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KBS, 조선

일보, 동아일보의 통일 관련 여론조사 문항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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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실증적 연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가 제기되면서 실증주의 이후의 사조(post positivism)와 같은 새

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었고 이러한 흐름이 정성적 조사방법의 바탕

이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정량적 조사방법과 정성적 조사방법

은 모두 과학적 방법이다. 그러나 철학적 사고의 바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연구 조사방법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목적과 방법이 

다르다.25

1. 은유추출기법(ZMET)

최근 사회과학에서는 사람들의 욕구가 복잡해지고 다층화되면서, 제

한된 조사문항으로 구성된 연구 조사방법이자 여러 변수를 통제해 실

험하는 기존의 정량적 연구 조사방법에 한계와 부족함을 느끼는 조사

자들이 늘어 나고 있다.26 단순한 여론 및 인식도 조사 역시 정량적 조

사로서는 국민들의 심층적인 생각을 전적으로 담기 어려운 면들이 있

다. 사람들은 블로그, 저서, 팸플릿, 홈페이지, 방송, 신문 등 다양한 미

디어를 접하며 자신만의 이미지를 구축한다.27 이때 언어적, 비언어적 

요소들은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언어적인 기술은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기술하는 데 사용되기는 하지만 만약, 단순한 언

어적 기술이 아니라 시각적 은유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분석해 본다면 

좀 더 심층적이고 정교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

25_ 이훈영, 이훈영 교수의 연구조사방법론 (서울: 청람, 2012) 참조.
26_ 김구, 사회과학 연구조사 방법론의 이해: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접근 (서울: 비엠

비, 2011) 참조.
27_ 마정미 외, “18대 대통령선거 후보 이미지에 대한 대학생 유권자의 공유개념도,” 광

고연구, 통권 제95호 (한국방송광고공사, 2012년 겨울), p.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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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일이미지를 정성적 연구방법인 ZMET을 활용해 분석해 보고

자 한다.

ZMET의 기조는 인간의 독특한 특성은 표층적 조사방법으로도 추

출이 가능하나 표층적인 차이에만 의존하는 경우 의사결정에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인간의 공유된 특성을 파악하

는 것은 그들의 사고를 이해하는 것이며, 이는 심층의 공유된 특성을 

도출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러나 인간의 대부분 사고는 본인이 지각하

지도 못하는 사이에 심층적 차원에서 발생하여 영향을 미치고 사라지

기 때문에 무의식적 사고를 포착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28 결국 인간

의 사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적 사고를 찾아 그 안에 담겨 있

는 공유된 특성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ZMET은 주로 기업의 마케팅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이는 이

미지를 통해 소비자의 잠재의식을 알아보는 기법으로 현재 많은 연구

에서 효율성이 입증되고 있다. 소비자의 잠재생각을 도출하는 것은 마

케팅 측면뿐만 아니라 신제품 개발이나 전략 개발을 위해서도 긍정적

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통일연구에 있어 국민들의 생각 속에 잠

재되어 있는 통일에 대한 이미지 도출 작업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제럴드 잘트먼(Gerald Zaltman)의 ZMET을 적용

하여 25～45세 사이의 청장년층이 가지고 있는 심층적이고 다층적인 

이미지를 은유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그 분석을 통해 이미지를 명료하

게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림인 공유개념도(consensus map)를 그려보

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접근을 하고자 한다. 

그동안 질적 연구 영역에서는 통일이미지 연구가 거의 다루어진 전

28_Gerald Zaltman, “Rethinking Market Research,”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34, Issue 4 (November 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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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가 없다. 따라서 이는 새로운 모색이 될 수 있을 것이다.29 시각적 

이미지 속에 잠재되어 있는 사람들의 잠재의식을 통해 통일에 대한 심

층적이고 다층적인 이미지를 추출해 낸다면 이는 효과적인 통일대계

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사람들의 

잠재된 요구를 파악하고 그것에서 효과적인 통일대계를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착안점을 찾는 것이다.

하버드 경영대학의 잘트만 교수가 개발한 ZMET은 사람들의 마음 

구조 속에 존재하고 있는 측면을 도출해 내는 은유(metaphor)들을 유

도하여 조사 대상자에 대한 이해의 범위를 넓혀주는 유용한 조사방법

으로 평가받고 있다. 잘트만은 사람의 가장 깊숙한 생각이 무의식적이

며, 이러한 무의식은 기본적으로 연구 조사를 통해 이미지로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사람들은 쉽게 생각을 밖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무의식적 심리상태, 깊은 감정 동기 등을 직접적으로 쉽게 밖으로 내보

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비언어적 표현, 추상적이고 복잡한 생각 등과 관련해서는 의식

적으로 뿐 아니라 무의식적으로도 말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통적 연구

방법으로는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ZMET은 사람들이 직접 가져

온 이미지들을 중심으로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은유를 전문 면접자가 

1～2시간 동안의 인터뷰를 통해 추출함으로써 잠재욕구를 파악하는 

일대일 심층면접 기법으로 예술치료, 언어학, 인지심리학, 신경생물학 

등 학제 간 연구성과의 기반을 바탕으로 개발된 조사기법이다.

그 이론적 바탕이 되는 사고는 언어가 아닌 이미지를 기초로 하고 

29_ 2014년 10월 현재, 북한과 통일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빈도분석을 통한 여론조사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메타분석한 것이 대부분이며 질적연구를 통한 이미지 분석은 

전무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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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 80% 이상은 언어가 

아닌 비언어적부문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사람은 언어보다 이미지를 

통해 더 많이 생각하고 사고한는 점, 은유는 인간 사고의 기본적이면서 

근본적 요소라는 점을 기초로 한다. 다시 말해 은유는 사람의 마음속

에 숨겨진 지식을 도출하는 데 유용하고, 인지는 사람의 의식 속에 체

화되고, 감정은 이성과 동등하게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하며, 감정과 

이성은 상호 관련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대체적으로 생각과 감정, 그

리고 학습은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사

람의 무의식을 끌어낸다.

은유는 모두 비언어적 이미지를 유발하고 이를 표현한다. 사고가 기

본적으로 은유를 통해 나타난다는 견해는, 새로운 사고가 은유에 의해 

만들어 진다는 상호작용론자(interactionist)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은유는 사람이 지각하고 있는 대상을 이해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대상

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지각 과정을 규정한다. 또한 은유는 내재된 지

식을 표출해내는 데에 효과적이다. 많은 심리치료 전문가들은 은유를 

보다 명시적으로 사용하며 환자들이 무의식적 경험을 점차 의식적 차

원으로 표출시키면서 소통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찾아

내왔다. 은유는 문자적 언어로 적절히 표현되지 못하는 인지과정을 도

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적 언어에서는 중요시되지 않거나 제대로 표

현하지 못했던 마음의 상태를 표면으로 끌어낼 수 있다. 은유는 단순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언어라기보다는, 추상화되어 있는 유·무형의 

언어(modality-free language)라고 볼 수 있다.

사람의 인지지도는 그 구성이 도상적인 심상(iconic imagery)으로 

되어 있다. 사람이 무엇에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느냐는 그 사람의 

인지지도에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인지지도는 무의식적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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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적 경험을 이해하고 구조화하는 데 활용되며 이런 인지구조는 

ZMET에서 공유개념도로 표현된다. 공유개념도는 사람들의 생각 속

에 자리 잡고 있는 이성적 사고와 감성적 표현을 도출해내어 묘사하고, 

이를 통해 조사대상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심리구조를 나타낸다. 다양

한 정보들이 경쟁을 통해 공통의 환경 속에 진입하는데, 그 정보가 경

쟁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생각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는다

면, 문화적으로 공유된 정신모형의 기반을 구성하게 된다. 이는 적절한 

구성개념을 찾아내는 데서 한 차원 나아가 구성개념 사이의 연계 구조

를 규명하는 조사기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상이한 사람들 간에는 동

일하거나 비슷한 구성개념이라도 이들을 연계하는 방식이 미묘하게 

변화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성개념 사이의 연계구조를 도출

함에 있어 대상자로부터 직접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유개념도는 사람들의 행동과 사고에 영향을 주는 주요 구성개념

과 그들 사이의 연계로 구성된다. 구성개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유는 개별적인 구성개념 하나 하나보다는 다른 구성개념과의 연계된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공유개념도를 통해 표층적으로는 개인의 

사고와 감정이 다양해 보이지만, 심층적으로는 구성개념 사이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구조가 있다는 점을 찾을 수 있다는 데에 의

미가 있다. 이를 통해 목표 집단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감정과 사고의 

구조를 파악하고 포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통일대계를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ZMET의 결과물은 크게 은유분석, 공유개념도, 디지털 이미지, 그

리고 심층은유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조사의 많은 부분

을 공유개념도와 그 공유개념도를 이루는 구성개념에 대한 조사 대상

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그림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차지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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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공유개념도 분석을 토대로 심층은유를 제시한다. 은유추출기법은 

기존의 정량조사기법을 통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각 분야에 접목이 가능하다.30

2.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가. 연구문제

앞에서 언급했듯이 통일이미지는 통일전략을 구성하는 데 있어 중

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연구방법은 제

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대안을 질적인 연구에서 찾아볼 수도 있겠

지만 통일이미지를 질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된 연구는 많지 않다. 

이 장에서는 다차원적이고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잠재적 이미지를 시각적 이미지와 그 은유 분석을 통해 분석해 

내고자 한다. 

나. 연구방법

은유추출기법의 진행단계는 ‘인터뷰 준비-실시-분석’의 3단계로 구

분된다. 은유추출기법이 다른 조사방법과 갖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인터

뷰 대상자들이 직접 선택한 그림을 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한다는 점이다. 

연구를 위해서 25～45세 사이의 청장년층 20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

뷰를 시도하였다. 물론, 국민적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

30_Gerald Zaltman, How Customers Think: Essential Insights Into the Mind of 

the Market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2003); 노규형 역, How 

Customer Think: 소비자의 숨은 심리를 읽어라 (서울: 21세기북스, 2004)에서 은

유추출기법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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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계층, 지역 출신의 인터뷰 대상을 섭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

나 물리적 한계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반공교육을 덜 받은 연령층으로 

연구대상을 한정시켰다. 또한 1970년 이후 출생자들은 기성세대들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이미지 해독능력이 뛰어나기에 깊이 있는 분석

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ZMET의 표본크기는 최소 12명으로 한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사

람들은 각각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지만, 근본

적으로는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여 특정상황으로부터 개인의 생각과 

느낌에 도달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몇 개의 마인드 모델로 분류가 가능

하다고 본다. 그래서 12명에서 20명 정도의 적은 수를 대상으로 하더

라도 충분히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31

통일에 대한 성향은 긍정 혹은 부정에 편향되지 않도록 사전에 통일

에 대한 의견을 먼저 물어 본 후 섭외하여 진행하였다. 연령은 25～30세 

6명, 31세～35세 4명, 36세～40세 7명, 41세～45세 3명이었다. 남녀 

성비는 남자 10명, 여자 10명으로 구성하였다. 인터뷰는 8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진행하였으며, 개인당 각각 1시간～1시간 30분씩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원칙적으로 인터뷰 대상자들에게는 사전에 각자 

통일과 관련 있는 그림이나 사진, 이미지를 10여 점 이상 찾아오라고 

통고해야 하나 이번 심층 인터뷰에는 사전에 조사된 200장의 이미지북

으로 대신했다. 

이후 인터뷰는 6단계에 걸친 프로빙(probing)으로 인터뷰 대상자의 

잠재욕구를 표면화한다. 인터뷰는 우선 스토리텔링(storytelling)단계

부터 시작한다. 대상자가 가져온 그림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

31_ 리서치앤리서치 홈페이지, <http://w3.randr.co.kr/> (검색일: 201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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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에 맞춰 프로빙함으로써 주제에 대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구성개

념을 추출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 인터뷰는 주로 래더링(laddering)32

을 통해 진행된다. 

두 번째, 그림비교(triad) 단계는 면접자가 대상자들이 가져온 그림 

중에서 세 가지를 임의로 골라, 그 그림 간 차이점과 유사점을 조사주

제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를 통해 1～2개의 초기 

구성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 

세 번째, 그림틀 확장(expand frame) 단계는 미술치료 기법(art therapy)

을 응용하여 프로빙한다. 면접자는 대상자의 그림 중 하나를 골라, 대

상자에게 그 그림의 틀이 사방으로 넓혀졌을 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잘 표현해 주도록 무언가 들어간다면 그 그림 속에 무엇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질문한다. 그렇게 그림을 변형시키는 과정을 통해 대상자는 

자신의 내면 속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감정과 생각을 포착하여 표현

할 수 있다.

네 번째, 감각이미지(sensory images) 단계는 말로서는 구체화하기 

힘들었던 잠재의식 속의 사고를 의식적 차원으로 표명시킬 수 있는 기

제다. 오감 즉,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등은 각각 표명되고 재현되

는 계기가 다르지만, 이들 모두 대상자의 기억을 재생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다섯 번째, 동영상 은유(vignette) 단계에서 면접자는 대상자들이 주

제와 연관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해 주는 짧은 영화를 만들어 보

도록 유도해 본다. 동적 이미지는 정적 이미지와는 다른 뇌의 영역을 

활성화시키고, 또 다른 추가적인 구성개념과 링크를 도출할 수 있다.

32_ 래더링 기법(laddering)은 의사결정을 ‘수단-목적’의 인지구조에 기초한 것으로 보

고, 그 구조를 밝히는 심층면접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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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합성이미지(digital image) 단계는 인터뷰의 마지막 단

계로서, 대상자가 디자이너의 도움을 받아 그래픽 프로그램을 활용하

여 자신이 가져온 그림들을 한 장의 합성이미지인 콜라주(collage)로 

만들어 주제에 대한 압축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단계다. 

특히, 콜라주 제작단계에서 기존 그림을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활용하

여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변형시킬 수 있는데, 변형을 통해 대상자의 

생각과 느낌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통찰을 얻을 수도 있다. 본 연

구에서는 다섯 번째 과정과 여섯 번째 과정은 생략하고 4단계까지 실

행하도록 한다.

3. 분석결과: ‘희망’ ‘공동체’ ‘평화’ ‘대결’ ‘문제해결’
인터뷰 대상자들이 이미지북을 보면서 진행된 심층인터뷰에서는 통

일이미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은유적 표현들이 제시되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그림이미지를 통해 통일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과 느

낌을 더욱 풍부하고 압축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림이미지를 보면서 진술

한 은유적 표현들 중 흥미로운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줄타기 하는 사람들’: 세상에 쉬운 일이 없다. 그대로 되는 일도 

없다. 어떤 일들을 성취하려면 도전을 해야 하고 모험을 해야 한

다. 하물며 갈라진 민족이 통합을 하려면 쉬운 일이 아니다. 마

치 줄타기 하는 것처럼 고도의 집중력과 노력을 기울여야만 가

능할 것이다. 36세 남자(직장인)

‘경기하다 지쳐서 쉬는 선수들’: 생각해 보면 지난 70년의 시간

은 남과 북의 대립의 연속이었다. 언제 끝나질지도 모르는 스포

츠 경기처럼 말이다. 혼신을 다했지만 그냥 지쳐서 우리는 경기

장 바닥에서 지친 몸을 달래고 있는 것 같다. 38세 남자(직장인)



Ⅰ

Ⅱ

Ⅲ

Ⅳ

Ⅴ

통일인식 지형도 현황 35

‘하늘을 오르는 열기구’: 통일은 희망이다. 마치 하늘을 나는 열

기구처럼 말이다. 사람들은 오랜 시간 하늘을 날고 싶어했다. 그

래서 하늘은 당장 갈 수는 없으나 꼭 가고 싶은 하나의 이상향

이었다. 통일도 그렇지 않을까? 43세 남자(직장인)

‘길 위에 피어 오른 새싹’: 힘든 시간 힘든 삶. 마치 길 위에 피어

오른 하나의 새싹처럼. 통일도 그러한 모습일거다. 26세 여자 

(대학생)

‘할머니의 주름살’: 우리의 지난 시절은 주름살로 가득하다. 우리

들의 부모님은 힘든 삶을 그렇게 버텨 오셨다. 주름진 얼굴 가득

한 이들에게 희망은 무엇일까? 주름진 나라에 새로운 희망은 무

엇일까? 40세 여자(주부)

‘다양한 종교들의 상징’: 기독교과 이슬람교는 공존이 어렵다. 다

들 평화를 이야기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남북은 통일을 

이야기 한다. 하지만 마치 평화를 이야기하며 다투는 종교인들의 

모습이 지금 남과 북의 모습이 아닐지… 34세 여자(대학원생)

인터뷰 대상자들은 그림이미지들을 요약적으로 설명하며 통일이미

지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과 느낌을 더욱 풍부하고 압축적으로 표현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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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3  인터뷰 대상자들이 제시한 통일 관련 핵심이미지

•인터뷰 1～5

1. 35세 남자(대학원생)

통일은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힘을 합치고 대

화하는 것이다.

2. 32세 남자(직장인)

통일은 분단의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힘을 합

쳐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이다.

3. 36세 남자(직장인)

통일은 복잡한 과정과 위험한 순간들로 이루

어진 모험이다.

4. 30세 남자(대학원생)

통일은 지금 우리의 현실과 다른 다소 엉뚱하

게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지만 다음 세대에게

는 희망이 될 수도 있다.

5. 38세 남자(직장인)

통일은 남북 간의 힘겨루기를 극복하는 것이

고, 힘을 모으면 대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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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6～10

6. 43세 남자(직장인)

통일의 과정은 고행의 길이다. 지나온 분단의 

세월은 힘들었지만 미래는 희망의 가능성이 

있다. 

7. 29세 남자(대학원생)

통일은 끊어진 것을 연결하는 것이며 다양한 

문화 속에 풍성한 열매들이 있을 것이다.

8. 40세 남자(직장인)

통일은 누군가에게는 개발의 열매를, 

누군가에는 현실의 고통과 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9. 38세 남자(직장인)

통일은 힘을 합쳐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지만 위험과 부담이 도사리고 있다. 

10. 32세 남자(직장인)

통일은 남북 간의 대화와 해결방안의 모색을 

통해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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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11～15

11. 37세 여자(주부)

통일은 희생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선물이다.

12. 31세 여자(대학원생)

통일은 남과 북이 힘을 합쳐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13. 33세 여자(직장인)

통일은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평화로운 미래

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14. 26세 여자(대학생)

통일은 힘든 고난과 짐을 이겨내고 멋있는 미

래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15. 40세 여자(주부)

통일은 힘들고 대립되었던 시간들을 이겨내는 

것이지만 가는 길은 답답함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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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16～20

16. 42세 여자(주부)

통일은 남북이 싸움을 멈추고 평화를 만들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17. 28세 여자(직장인)

통일은 서로 대화하며 더 좋은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

18. 34세 여자(대학원생)

통일은 가치관의 싸움이며 큰 충격을 줄수도 

있다.

19. 36세 여자(직장인)

통일은 힘든 과정이며 힘과 마음을 합칠 때 

이루어 질 수도 있다. 

20. 41세 여자(주부)

통일은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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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에 대한 은유적 표현 이미지 개념
이미지 개념 

카테고리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새 1. 갈급함 1. 갈급함

병아리들의 싸움 2. 진정한 적이 누군지 모름

2. 갈등등을 돌린 사자커플 3. 갈등

총을 든 군인 4. 긴장

바위에 치는 파도 5. 힘참 3 강함

열려있는 창문 6. 열림 4. 개방

자동차 레이싱 7. 경주 5. 경쟁

물레를 돌리는 간디 8. 절제의 아름다움
6. 고뇌

테니스 코트 앞에서 고민하는 사람 9. 승리에 대한 고민

달빛 아래 혼자 앉아 있음 10. 우울

7. 고독먹구름 하늘 아래 나무 10. 우울

쪼그려 앉아 있는 사람 11. 고뇌

주름 가득한 할머니 11. 가족을 위해 헌신 8. 고생

눈물을 흘리는 사람 12. 고통 9. 고통

겨울에 훈련받는 군인들 13. 힘든 것을 이겨냄 10. 고통을 이겨냄

손을 잡은 남녀 14. 상대방에 대한 공감
11. 공감

여자의 눈을 닦아주는 남자 15. 포용

이러한 은유적 표현들을 분석한 결과, 인터뷰 대상자들이 통일에 대

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개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Ⅱ-3>은 

은유적 표현을 분석하여 추출한 이미지 개념들을 제시하였고, <표 Ⅱ-4>

에서는 통일이미지 개념들이 속한 카테고리를 보여준다.

 표 Ⅱ-4  은유분석을 통해 추출한 통일이미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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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에 대한 은유적 표현 이미지 개념
이미지 개념 

카테고리

여러 사람이 손을 모음 16. 함께 만들어감

12. 공동체 만들기

등산하는 사람들 17. 동행

여러 사람의 손에 둘러쌓인 새싹 18. 함께 가꿈

스포츠 선수들의 하이파이브 19. 팀워크

깃발을 세우는 사람들 20. 공동체의 목표

시위하는 사람들 21. 연대의 힘

함께 노는 사자와 양 22. 긴장완화

13. 공존잘 정돈된 공원과 건물 23. 보존과 개발의 공존

여러 종교가 함께 있음 24. 관용과 다양성

외줄 타는 사람들 25. 집중하여 중심잡기 14. 균형

파란 하늘 아래 신호등 26. 신호를 기다림 15. 기다림

음식이 가득한 식탁에 앉은 사람 27. 배고픔 16. 기대함

만개한 벛꽃 28. 순간의 기쁨

17. 기쁨회전그네 29. 즐거움

장난치는 아이들 30. 즐거움

손목에 찬 시계 31. 시간이 많지 않음 18. 긴급함

정돈된 회의실 32. 깔끔함 19. 깔끔함

산의 정상에 오름 33. 목표 달성 20. 꿈의 실현

아이의 공부를 어른이 도와줌 34. 돌봄 21. 나눔

최고지도자가 좋아하는 미국인 35. 엉뚱함 22. 낯설음

여러 음식이 담긴 접시 36. 다양한 맛 23. 다양성

개미 두마리의 싸움 37. 도토리 키재기 24. 다툼

곧게 뻗은 철길 38. 앞으로 나아감
25. 당당함

곧게 뻗은 도로 39. 막힘없이 앞으로 나감

독수리와 매의 싸움 40. 끊임없는 싸움 26.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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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에 대한 은유적 표현 이미지 개념
이미지 개념 

카테고리

대중의 환호속에 무대위에 선 사람 41. 호응 27. 대중의 지지

병속에 담긴 보드카 42. 훈훈한 술자리

28. 대화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43. 이야기가 있는 공간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두사람 44. 고민의 나눔

하늘을 나는 새떼 45. 현실을 극복

29. 도전
길위에 핀꽃 46. 어려움을 헤치고 나감

승리의 기쁨 47. 성취

공부하다 잠든 학생 48. 노력

거센파도 49. 위험
30. 두려움

녹는 빙산위에 앉은 곰 50. 위태로움

아이에게 젖을 주는 엄마 51. 돌봄 31. 무한한 사랑

복잡한 생각을 하는 사람 52. 어려운 문제

32. 문제해결

반짝이는 아이디어 53. 상상력과 혁신

함수 그래프 54. 과학적 문제풀이

스마트폰 55. 혁신적인 기술

퍼즐 한 조각 56. 맞춤

열쇠가 꽂쳐 있느 자물쇠 57. 해결방법

스티브 잡스 사진 58. 창의와 혁신

돌을 옮기는 포크레인 59. 개발 33. 발전

종이들이 널부러진 회의실 60.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들

34. 복잡함
이해하기 어려운 표지판 61. 풀기 어려움

컴퓨터 앞의 고릴라 62. 답답하고 복잡함

머리가 복잡한 사람 63. 복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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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에 대한 은유적 표현 이미지 개념
이미지 개념 

카테고리

큰 돌을 실은 트럭 64. 무거움

35. 부담
무거운 짐을 든 사람 65. 무거운 짐

큰 지구본을 안고 걷고 있는 남자 66. 부담

계기판에 기름이 없음 67. 에너지 소진(경제적부담)

그룹 트러스트 풀 68. 과감한 행동
36. 상호신뢰

손에 낀 반지 69. 약속

잘 포장된 선물 70. 기분 좋음 37. 선물

로맨틱한 장소에서 연인들의 만남 71. 기다림 38. 설레임

골 넣은 스트라이커 72. 답답함을 해소 39. 시원함

대형강의실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73. 배움 40. 시험

창밖에 비 74. 안과 밖의 다른 현실

41. 양면성
공장의 굴뚝 75. 발전과 오염

사랑과 미움의 혼용 76. 사랑과 미움

등을 돌리고 다른 일을 하는 남녀 77. 동상이몽

체인과 체인을 연결 78. 이어줌 42. 연결

잔디 위의 쓰레기 79. 더럽혀짐 43. 오염

촛불을 꺼지지 않게 손으로 막음 80. 방어 44. 외부로부터 지킴

탱크를 막아선 사람 81. 힘에 굴복하지 않음 45. 용기

스피커폰으로 이야기하는 남자 82. 배려 없음 46. 일방적

홍수에 잠긴 차 83. 재해 47. 재앙

힘쎈 아이가 약한 아이를 때리려고함 84. 다윗과 골리앗 48. 저항

정의의 여신 85. 법과 정의
49. 정의로움

슈퍼맨 사진 86. 악당을 물리침

뽀뽀하는 두 아이와 바라보는 아이 87. 시샘 50. 주변의 경계

하품하는 사람 88. 지루함 51. 지겨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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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에 대한 은유적 표현 이미지 개념
이미지 개념 

카테고리

경기하다 쓰러진 선수들 89. 지침 52. 지침

얼음을 깨는 불기둥 90. 충격
53. 충격

밤하늘의 번개 90. 충격

의자 고치는 사람 91. 고장난 것을 고침 54. 치유

달빛 아래에서의 키스 92. 은밀함 55. 친밀감

공격당하는 건물 93. 침략 56. 침략

큰 물고기를 들고 있는 사람 94. 소득이 늘어남 57. 풍요

석양을 바라보며 연인과 이야기함 95. 다정함

58. 평화고요한 숲과 호수 96. 한적하고 편안함

밤에 모닥불을 피우고 앉아 있는 사람 97. 안정

사람들의 움직임을 막는 군인들 98. 혼란 59. 혼란

자신의 발자국을 되돌아 봄 99. 회고 60. 회고

석양을 바라보며 힘차게 뛰어 오름 100. 내일에 대한 기대

61. 희망

기구들이 하늘로 올라감 111. 하늘로 오르는 기대

찡그림 가운데 웃는 사람 112. 밝음

떠오르는 해 113. 새로움

비행기를 조종하는 아이들 114. 새로운 미래

붕대를 감고 누워 있는 아이 115. 희생 62. 희생

<표 Ⅱ-4>에서 제시된 통일이미지 개념들을 바탕으로 통일이미지 

구성개념을 추출할 수 있었다. 구성개념은 총 115개이며, 이것들을 카

테고리별로 분석한 결과 총 62개 카테고리의 구성개념을 얻을 수 있

었다. 구성개념 중에는 비교적 많은 대상자들이 진술한 구성개념도 있고  

반면 적은 수의 인터뷰 대상자들만 언급한 구성개념도 있었다. 인터뷰 

대상자들 중 주요 구성개념을 추려본 결과, ‘희망(22회)’, ‘공동체(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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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18회)’, ‘대결(18회)’, ‘문제해결(17회)’ 등이 언급되었다. 

앞에서 추출한 구성개념들 간의 상호연관관계를 분석하면 인터뷰 

참가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통일이미지에 대한 공유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 공유개념도는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구성개념(node)과 그

들 간 링크로 구성되는데, 은유추출기법은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와는 달리 구성개념 간 연계구조를 명료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공유개념도 작성과정은 일단 

대상자 개인별 스크립트(발언록)를 단어 단위로 분석하여 이들이 ‘공

유’하고 있는 구성개념과 링크를 추출한다. 공유개념도는 표층적인 차

원에서는 사람의 사고와 감정이 다양해 보이지만, 심층적인 차원에서

는 구성개념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구조가 존재한다는 패러

다임에 기초한다.

  그림 Ⅱ-1  통일이미지 공유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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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미지에 대한 공유개념도에서 핵심 구성개념은 ‘희망’, ‘공동

체’, ‘문제해결’, ‘대결’이다. 특히 이 핵심 구성개념 중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는 핵심 구성개념은 ‘희망’이다. ‘희망’ 개념을 중심으로 ‘기대’, 

‘기쁨’이 연결되어 있다. 또한 ‘희망’은 ‘양면성’과 연결되어 통일에 대

한 부정적인 이미지와도 연결 된다. 통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으면

서도 ‘두려움’이 존재하는 양면성을 볼 수 있다. 통일이미지의 두 번째 

핵심 개념은 ‘공동체’이다. ‘공동체’는 ‘공감’, ‘공존’과 연결되어 있고 

‘공감’은 ‘사랑’, ‘대화’, ‘신뢰’와 연결 되어 있다. ‘공존’은 ‘다양성’의 개

념과 연결되어 있다. 

통일이미지의 세 번째 핵심 구성개념은 ‘평화’이다. ‘평화’는 ‘안정’, 

‘여유’, ‘편안함’과 연결된다. 통일이미지의 네 번째 핵심 구성개념은 

‘대결’이다. ‘대결’은 ‘부담’, ‘갈등’과 연결된다. 통일이미지의 다섯 번

째 핵심 구성개념은 ‘문제해결’이다. ‘문제해결’은 ‘혁신’, ‘창의’와 연

결된다. 

통일이미지 공유개념도에는 긍정과 부정의 양면 이미지가 공존한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긍정의 이미지가 많다. 통일의 시점, 방법 그리고 

각종 부담은 차치하고 사람들의 의식 속의 통일은 희망적인 요소로 자

리 잡고 있으며 아울러 남북대결과 각종 사회적 부담도 한 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 통일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한 

켠에 있는 불안의 요소들은 앞에서 언급된 인터뷰 대상자들의 그림 모

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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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본 연구는 25～45세 청장년층이 생각하는 통일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ZMET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들이 선택

한 통일에 관련된 시각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여러 단계에 걸친 프로빙

을 진행한 결과 이들이 통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심층인식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인터뷰 대상자들의 은유분석을 바탕으로 통일이미지 구성

개념을 추출해 본 결과 총 115개였다. 이것들을 카테고리별로 분석한 

결과 총 62개 카테고리의 구성개념을 얻을 수 있었다. 통일이미지에 

대한 공유개념도는 중첩되기도 하고 상반되기도 한 양상을 나타내었

는데,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대체적으로 인터뷰 대상자들이 통일에 대

해 양면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통일에 

대한 이미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도출된 주요 구성개념인 ‘희망’, 

‘평화’는 기쁨, 즐거움, 기대, 안정, 여유, 편안함 같은 세부개념으로 구

성되어 있다. 통일이 주는 이미지가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인식이 있으며 기대와 효용이 인터뷰 대상자들의 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잠재의식 속의 긍정적인 모습은 그동안 

통일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홍보와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통일한국의 

긍정적인 미래상 제시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그러나 주로 경제적인 

번영 위주로 이야기되고 있다는 점이 그 한계다. 통일미래상에서 한 단

계 더 나아가 구체적인 ‘삶 속의 희망’과 ‘일상 속의 평화’로 풀어 내야

하는 것은 통일정책 이해관계자들에게 놓인 과제라 할 수 있겠다.

두 번째, ‘공동체’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통일 문제는 갈라진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는 ‘민족공동체 동질성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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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지난 70년간 이념과 생활상의 차이, 그리

고 급속한 세계화와 다문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과거의 민족공

동체 동질성 회복만으로 통일을 이야기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 이

번 조사에서도 인터뷰 대상자들의 의식 속에서 ‘다양성’, ‘공존’, ‘공감’ 

같은 상호존중과 신뢰 형성에 대한 세부 개념들을 볼 수 있었다. 공동

체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통일은 더 이상 일방적이지 않고 서

로 존중하며 다양성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를 위해 관용, 포용, 

호혜의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 ‘대결’과 ‘문제해결’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사회는 분단으로 인해 많은 갈등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국방비에서부터 이념의 대립에서 오는 사회적 지출까지 생활 도처에

서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간접적 비용과 심리적 압박은 가히 천문

학적이다. 그동안 남북대결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은 지속가능하지 

못했고 형식에 치우쳐 창의적이고 혁신적이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다. 

대결구도가 완화되기 위해서는 대결의 원인이 된 문제들, 그리고 대결로 

인해 발생된 문제들을 차근차근 잘 풀어나가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굴레에 얽매이는 것이 아닌 명확한 비전과 지속

가능하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사회는 위기 때마다 혁신적

인 전략과 방법들을 통해 그 위기를 벗어났다. 통일문제 역시 창의적

이고 혁신적인 방법들을 필요로 한다.

네 번째, 희망과 두려움의 양면성이 공존하는 것을 인정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희망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국민여론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한다. 특히 북한과 통일문제는 정세에 따라 자주 

변한다. 이번 조사에서도 인터뷰 대상자들은 대체적으로 통일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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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궁극적인 열매는 달콤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접해야 

할 북한의 현실과 경제적 부담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결국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앞으로 통일정책 추진의 가장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역발상을 통해 두려움을 ‘희망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도 있다. 우리가 통일하지 않으면 안 되며 지속

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을 부각해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

한 희망을 갖게끔 해주는 것이다.

다섯 번째, 통일한국이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 

계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나온 통일이미지에 대한 구성개념들을 

보면 주로 그동안 정부가 통일정책에서 이야기한 민족공동체 회복(공

동체), 경제적 번영(희망), 긴장 완화(대결과 문제해결)에 대한 의식 비

중이 높게 나타났다. 아쉽게도 통일된 나라의 모습에 대한 부분은 ‘평

화’, ‘안정’, ‘편안함’ 정도의 추상적인 언급 등이 대부분이었다. 그동안 

통일은 분단 구조의 해소 그리고 과정으로서의 통일에 초점을 맞추어 

왔기에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러한 모습으로 통일이 

각인되어 왔다고 본다. 앞으로 통일한국이 지향하는 가치들을 계발하

여 널리 홍보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도 통일하면 자연스럽

게 그러한 이미지들이 떠오르게 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통 이성과 합리적 판단의 대상으로 여기는 정책이슈와는 달리 이미

지는 심리와 인지, 연상, 직감 등과 관련이 있다. 이미지는 또한 논리적 

정보보다는 시청각 정보와 감성, 감정적 정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33  

이 연구는 통일 인식조사에 많이 활용되어온 기존의 정량적 방법이 

아니라 정성적 방법으로 통일이미지를 분석해 본 것에 의의가 있다. 

33_ 데이비드 마이어스, 김비아·신현정 옮김, 마이어스의 심리학 탐구 (서울: 시그마프

레스,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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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유추출기법이라 불리는 ZMET이 경영학의 소비자 연구에서 고객의 

잠재욕구를 발견하였듯이 통일이미지를 탐색하는 데도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한계를 들자면 25～45세 사이의 청장년층을 대상

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가장 관여도가 높고 이미지 해독

능력이 뛰어난 집단이기 때문에 선택하였으나, 이들이 전체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물리적‧

시간적‧비용적 연구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므로 후속 연구에서 보완하

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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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부터 지난 70년 가까운 분단시대를 통과하면서 남북한은 

수많은 통일방안을 경쟁적으로 제시하여 왔다. 어쩌면 분단시대는 남

북한 통일론의 실험적인 각축장의 역사로 점철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분단시대의 장기화는 남북한 통일론의 실패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남북한은 분단시대의 역사적 맥락을 배경으로 각기 다양한 형태의 

통일론을 구상하여 한반도의 통일을 시도하여 왔으나, 한반도에서 통

일국가를 성공적으로 창출하는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론

의 실패를 미래지향적 통일시대를 창출하기 위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

다. 분단시대에 영향을 미치는 남북한의 통일방안에는 다양한 차원의 

일정한 패턴과 규칙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분단 70년의 역사적 기간 동안 남북한은 각각 분단시대의 역사적 맥

락을 반영하면서 지배적인 통일론을 기반으로 분단질서를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수립하려는 다각적 방법들을 강구하여 왔다. 분단시대의 

역사적 맥락에서 남북한을 지배하고 있었던 통일문제에 관한 이론적‧

실천적‧구체적인 일체의 통일방안들을 통일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하면 통일패러다임이란 통일에 관한 존재론과 인식론 및 방법

론의 총체를 가르킨다. 

분단 70년 동안 남북한에 의해 제시되어 왔던 통일방안을 비롯하여 

한반도의 통일을 위하여 경주해 왔던 총체적인 통일지형성의 유형을 

통일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의 통일패러다임은 분단시대의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면서 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분

단시대의 남북한 통일패러다임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연도별, 시기별, 정권별, 환경별, 이슈별, 분야별, 행

태별 등 다양한 방법과 기준을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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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70년 가까운 분단시대가 전개되는 기간 동안 한반도정세는 1945년

에서 1953년까지의 분단확정기, 1954년에서 1987년까지의 냉전기, 그

리고 1988년 이후부터 오늘날까지의 탈냉전기의 시기를 거치면서 남

북한의 국가성과 통일문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오고 있다.34  지난 

70년 가까운 분단시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남북한은 통일문제를 포

함한 한반도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매우 특징적이고 유형적인 전

략과 패턴을 보여 왔다. 

첫째, 남북한은 분단상황에 따라 통일문제에 대하여 국제화와 자주

화라는 상반된 반응양식을 중심으로 접근해 왔다는 것이다. 통일문제

의 자주화란 민족의 내부적인 역량을 동원해 통일을 이루겠다는 의지

가 강력히 반영된 통일방안이 제시되는 것을 의미한다.35 반면에 통일

문제의 국제화란 국제사회와의 연계성을 기반으로 통일국가의 건설을 

추진하려는 입장을 말한다. 대체로 남한은 한반도문제의 국제화를 통

하여 통일을 모색하려는 반면에 북한은 가급적 외세의 개입을 최소화

하면서 자주적 방식의 통일론을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남한에서는 국제화를 지향하면서도 자주화를 모색하려는 흐

름도 함께 병행되어 왔으며, 반면에 북한의 경우에도 자주통일 주장하

면서도 외세에 의존하려는 국제화의 흐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유형을 중심으로 심지연은 분단시대의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

개양상을 다섯 가지 유형의 단계로 구분하였다.36

34_ 통일노력60년 발간위원회 편, 하늘길 땅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 (서울: 통일부, 

2005).
35_ 심지연,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 (서울: 돌베개, 2001), p. 20.
36_① 자주적인 입장에서 통일을 실현하려는 통일문제의 자주화 단계, ② 국제적인 힘에  

의존하여 통일하려는 국제화의 단계, ③ 국제화의 관련성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탈국

제화의 시도단계, ④ 자주화와 국제화의 양립단계, ⑤ 자주화로의 공명단계로서, 통

일은 결국 민족의 내부적인 역량에 기초하고 합의를 통해 이루어야 한다는 데 남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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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남북관계의 특징을 중심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분단시대의 역

동적인 흐름을 중심으로 남북관계는 폐색기(1948～1969년), 태동기

(1970～1979년), 정립기(1980～1987년), 협력모색기(1988～1997년), 

화해협력 진입기(1998～2007년), 남북관계 조정기(2008～현재) 등으

로 구분할 수 있다.37  남북 간의 대화와 대결을 중심으로 재구성해보면 

적대적 대결기(1953～1960년대 말), 대화모색기(1970년대 초～1973년 

8월), 냉각기(1993년 9월～1970년대 말), 대화추진기(1980년 2월～

1992년 9월), 정체기(1992년 10월～1998년 2월), 화해협력기(1998년 

2월～2008년 2월), 경색기(2008년 3월～현재) 등으로 전개되어 왔다

고 할 수 있다.38  그리고 남북관계의 주요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살

펴보면 분단 이후부터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시기까지의 ‘관계부

재의 시기’, 1972년부터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까지의 ‘제도적 합의

시기’, 그리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부터 2007년까지의 ‘교류협력 

이행시기’로 구분하는 방식도 있다.39 

셋째, 남북 간의 상호행태를 중심으로 유형화하는 방식도 있다. 상호

부인과 적대의 남북관계, 체제경쟁과 간헐적 대화의 남북관계, 기본합

의서와 상호인정의 남북관계, 남북정상회담과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등

으로 구분하여 지속과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40 

북한체제 부인기, 북한체제 인정기, 북한체제 지원기로 구분하기도 

인식을 같이하는 단계이다. 심지연,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 (서울: 돌베개, 

2001) 참조.
37_ 김형기, 남북관계 변천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10) 참조.
38_ 김만복·백종천·이재정, 한반도 평화의 길 (서울: 늘품플러스, 2013) 참조.
39_ 김연철,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상관성: ‘과정으로서의 통일’과 ‘결과로서의 통일’의 

관계,” 북한연구학회보, 제15권 제1호 (2011), p. 113.
40_ 김근식, “남북관계 60년과 남북대화: 평가와 과제를 중심으로,” 북한경제리뷰, 8월호 

(2008), pp.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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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41

넷째, 분단시대의 흐름은 남북한 통일정책의 반영물로 볼 수 있다

는 점에서 남북한의 통일정책을 중심으로 분단시대를 설명하려는 방

식도 있다. 대표적으로는 북한의 경우 흡수통일을 위한 공세적 대남정책

(1948～1959년), 남조선혁명을 위한 양면적 대남정책(1960～1988년), 

공존과 체제생존의 대남정책(1989～2004년)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42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를 토대로 분단시대는 매우 다양한 흐름들로 

전개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분단시대의 역사적 흐름이 일

정한 방향성을 결여한 채 무원칙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통일론이 과연 진화론적 차원에서 발전되고 있는지

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분단시대는 남북한의 통일정책의 반영

물이다. 분단시대가 일정한 방향성을 결여하고, 특히 통일지향성을 상

실하고 있다는 점은 남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남북한의 통일패러다임이 한반도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쳐 왔는지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난 70년 동안의 남

북한 통일론의 역사적 흐름을 남북관계의 특징을 중심으로 ① 1948～

1960년의 시대, ② 1970～1980년의 시대, ③ 1990～2000년의 시대, 

④ 2000～2008년의 시대, ⑤ 2008～현재까지의 5단계로 구분하여 재

조명해 보고자 한다. 

41_ 허문영, 알기쉬운 통일교육 (서울: 통일연구원, 2012), p. 71.
42_ 정봉화, 북한의 대남정책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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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한 정부 통일패러다임

남북한의 통일패러다임은 분단시대를 통과하면서 숱한 변화를 보여 

왔다. 남북한의 통일패러다임은 분단시대의 변화하는 분단환경을 기반

으로 남북한의 정책당국을 중심으로 한반도 통일을 주도해 나가기 위

한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남북한

의 정책당국은 분단시대를 통과하면서 한반도 통일을 위하여 매우 다

양하고 복잡한 구상과 시도를 기획하고 추진하여 왔다. 분단시대의 남

북관계는 대략 20년을 주기로 새로운 변화의 국면으로 전환되는 특징

을 보여 왔다. 1953년 정전질서를 기반으로 분단시대가 시작한 이래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다시 1991년에는 남북한 총리

급 대화를 통해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이로부터 다시 20년 

가까운 시기인 2000년도에 남북한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6·15 공동선

언’이 발표되면서 남북관계가 교류협력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기반을 

조성해 줄 수 있었다. 

남북한의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역대 정책행위자들은 남북관계의 

지향목표가 ‘통일’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실천노력 측면에서는 국내

외 정세변화와 남북관계의 진행발전 상황, 그리고 역대 정부의 의지와 

정책에 따라 차이점을 동반하여 왔다. 

 

가. 1948～1960년: 공세적인 일방주의적 대결패러다임

해방 직후 외세에 의한 영토분단의 기반위에 남북한의 민족세력들은  

이념적 분단을 극복하여 통일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갈등과 타협을 시

도하였지만 실패하면서, 미국은 1947년 10월 17일 한국의 독립문제를 

일방적으로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으로 이관하였다. U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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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비례에 의한 남북총선거를 통해 통일정부의 수립을 목적으로 하

는 UN임시위원단을 파견하였지만, 남북한 총선거마저도 국내외의 극

심한 균열과 갈등을 야기하면서 소련점령 하의 북한지역에서는 거부

되고 남한지역에서만의 지역선거로 진행되어 건국을 위한 민주적 절

차를 거쳐 UN이 인정하는 한반도 상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대한민국

이 탄생할 수 있었다. 

해방 후의 민족국가 탄생을 위한 한국인들의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

한 채, 국가건설을 둘러싸고 전개된 해방 직후의 정치적 갈등은 1948년  

한반도에서 2개의 분단국가가 창출된 이후에도 동일하게 연장되고 있

었다.43 이로부터 한반도에서 분단국가가 출범한 이래 1960년대까지

는 전 세계적인 냉전의 배경으로 남북한의 비타협적인 공세주의적인 

일방적 통일지향성으로 인하여 남북관계는 적대적 대결관계의 특징을 

보여 주었다. 이 기간 동안 남북관계는 역설적이게도 남과 북의 정권

이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위해 서로 상대방

의 존재를 필요로 한 ‘적대적 공존관계’였다.44  

1948년 남북한 2개의 국가 수립에 따른 분단은 이념적 균열에 따른 

영토적 분단으로 출발하였다. 남북한에 수립된 2개의 분단국가는 어느 

한 쪽도 온전한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

로를 부정하면서 상대방 지역을 자기 체제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공

공연하게 선포하고 있었다. 남북한 모두 상대방의 존재를 부인하는 배

타적 통일론을 주장하고 있었으며, 남북 모두 국가출범 초기 한반도 분

단문제에 공세적 자세를 취하였다. 냉전시절 남북한은 서로의 체제불

43_ 이완범, “분단국가의 형성 1,” 김용직 편, 사료로 본 정치와 외교: 1945～1979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5), pp. 17～94.
44_ 김만복·백종천·이재정, 한반도 평화의 길,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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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과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대척점에 서 있었다. 남북한 쌍

방은 서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주장하면서 상대방 정부에 대

해서는 ‘괴뢰’로 규정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남북한이 상대방을 

괴뢰라고 부르는 배후에는 자기 측만이 합법적이라는 주장 외에도 상

대방의 정권이 외국의 앞잡이라는 논리가 있었다.45  남북한 모두는 상

대방을 외세에 의해 탄생된 꼭두각시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 결과 서로를 인정하는 발언 및 행동 등

은 모두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었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나라와는 수교

조차 거부하는 극단적인 자세를 보여 주었다.46 

건국 후 남북한은 각각 자신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주장

하면서 상대방 지역에 수립된 ‘괴뢰정부’로부터 인민들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해방론적 관점의 공격적 통일론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것은 남

북한이 분단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정당성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론으

로 흡수통일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다. 

건국 직후 남북한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공히 상대방 지역을 자신

의 체제로 편입시키려는 흡수통일론으로 시작하고 있었다. 이처럼 남

북이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

기 때문에 배타적인 통일방안이 제시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점차 무력

통일론으로 이어졌다.47 

45_ 이정식, “남북한관계의 장래,” 이홍구·스칼라피노 공편, 북한과 오늘의 세계 (서울: 

법문사, 1986), pp. 441～442.
46_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편, 남북관계사: 갈등과 화해의 60년 (서울: 이화여대출판부, 

2009), p. 14.
47_ 통일노력60년 발간위원회 편, 하늘길 땅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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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승만 정부: 일민주의에 기초한 공세적 통일패러다임

1948년 남한 최초로 국가를 대표하는 집권세력으로 등장한 이승만 

정부는 북한의 국가성을 부정하고, UN에 의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론에 기초하여 북한에 대해 공세주의적이고 배타주의적인 일방적 

통일론을 주장하고 있었다. 건국 직후 남한사회를 주도하기 시작한 이

승만 정부는 철저한 반공주의를 지향하는 이념형 정부였다. 이승만 정

부는 철저한 반공정책을 실시하였으며,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

지 않았다.48  이승만 정부에게 있어서 북한은 공산세력이 불법으로 점

령하고 있는 실지에 불과하였으며, 대내외에 남한에 대한 UN의 합법

성 인정을 바탕으로 국제법적 기선을 잡은 남한정부가 북한동포들의 

자발적 의사가 계속적으로 봉쇄될 경우 무력으로라도 북한에 대한 주

권회복을 할 권한이 있음을 천명하고 있었다.49 이승만 정부의 통일정

책의 근저에는 UN에 의해 탄생되고 승인된 대한민국만이 유일합법정

부라는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UN에 의해 인정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론은 이승만 정부가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론을 주장하는 합

법적 근거가 되었다. 따라서 이승만 정부의 통일정책은 북한 실체의 

불인정 및 무력을 동원한 강제적 흡수합병 정책이었다.50  이승만 정부

의 북진통일 의지는 한국전쟁을 통해 분명하게 분출되었다. 이승만 정

부는 국토통일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대한민국 정부존립 목적 하에서

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이며 북한괴뢰정권과의 협상은 공산정권의 묵시

적 승인을 뜻하는 것이므로 여하한 모욕적인 협상은 결코 있을 수 없

48_ 이정우, “한국 통일정책의 전개과정: 현실주의적 해석의 관점에서,” 북한연구학회보, 
제15권 2호 (2011), p. 242.

49_ 통일원, 통일백서 (서울: 통일원 통일정책실, 1990), p. 21.
50_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편, 남북관계사: 갈등과 화해의 60년,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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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51  이승만 정부의 통일론은 한마디로 ‘북

진통일’론이었다.52  이승만 정부에게는 철저한 이분법적 세계만이 존

재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통일을 미수복지역의 수복 또는 대한민국 주

권의 확대개념으로 파악하였고, 그 수복과 확대과정에서 무력사용의 

정당성까지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53

이 대통령의 12년 집권기간 동안 일관된 정치적 목표는 한국의 독립

과 반공이었고, 주된 수단은 외교였다.54 이승만 정부는 일민주의를 국

정이념으로 상정하였다. 이승만 정부의 일민주의 요체는 반공친미주의

였다. 반공이념은 단순한 반 공산주의가 아닌 반공국가체제에 반대되

는 모든 이념을 배제하는 실질적인 국가통제의 이념으로 자리잡기 시

작하였다. 반공주의는 적으로서의 북한이미지를 심화시켰고, 이는 봉

쇄 및 억제의 논리에 따라 대북 강경책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기준으

로 작용하였다.55 

한국의 반공주의는 공산주의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배타적인 논리와 

정서를 의미하며 그중에서도 북한공산주의의 체제 및 정권을 절대적

인 ‘악’과 위협으로 규정, 그것의 철저한 제거 혹은 붕괴를 전제하며 아

울러 한국(남한) 내부의 좌파적 경향에 대한 적대적 억압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56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주의는 단순히 북한의 공산주

의에 반대하는 소극적‧방어적 성격이 아니라 북한공산주의를 소멸시

51_ 외무부, 한국외교 30년 (서울: 외무부, 1979), p. 63.
52_ 박세일, 21세기 한반도의 꿈 선진통일전략 (서울: 21세기북스, 2013), p. 84.
53_ 김광식, “분단과 통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 신동아, 8월호 (1987), p. 601.
54_ 최진, 대통령 리더십 총론 (서울: 법문사, 2007), p. 290.
55_ 권장희,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성향과 안보환경인지가 통일정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p. 180.
56_ 권혁범, “반공주의 회로판 읽기: 한국반공주의의 의미체계와 정치사회적 기능,” 통

일연구, 제2권 2호 (1998),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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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려는 공세적 반공주의였다.57 

남북한의 공세적인 통일의지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해방과 

분단질서 안정을 위해 진출한 미소 점령군의 철수는 한반도에서 힘의 

공백을 야기하면서 남북 간의 무력충돌로 이어졌다.

(2) 한국전쟁 이후: 내부지향적 반공통일패러다임

1950년도의 한국전쟁은 남북한 간의 통일전쟁이었다. 한국전쟁은 

남북한에 의해 주장된 배타적 통일론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통일전쟁

으로서의 한국전쟁은 실패한 전쟁이었다. 한국전쟁의 실패는 무력에 

의한 통일의 실패를 의미했다.58 한국전쟁은 통일을 의도하고 있었지

만 분단의 고착화로 귀결되었다. 한국전쟁은 한반도 통일에 역행하는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고조시키면서 분단의 고착화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한국전쟁은 한반도에서 한발자국 물러나 있었던 외세의 개입

을 다시 초래하면서 국제전으로 확전되는 동시에 휴전 후에 수립된 휴

전질서에 기초한 분단시대를 주도하는 상황을 조성해 주었다. 즉 한국

전쟁은 분단문제를 국제화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한국전쟁 이후의 분단지형은 미국과 중국이 휴전질서의 당사자로 

참여하고, 휴전 직후 1953년 남한과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

결하여 미국이 남한의 안보동맹으로 참여하면서 국제적인 분단질서로

서의 모습으로 전환되었다. 남한과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한미동맹을 형성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보장하려는 핵심

57_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2월 8일 미국의 로열 육군부장관과의 대담에서도 “군대를 

증강시켜 장비와 무기를 공급하고 단기간 내에 북한으로 진격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김용직 편, 사료로 본 한국의 정치와 외교, p. 184. 
58_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편, 남북관계사: 갈등과 화해의 60년,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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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삼기 시작한 것이다. 동맹이란 본질적으로 ‘잠재적 전쟁공동체’

로서, 복수의 국가가 조약에 서명하여 ‘공식적’으로 군사분야의 안보협

력을 공약함으로써 성립된다.59

한국전쟁 이후에도 남북한의 공세적 통일론의 흐름은 계속해서 유

지되고 있었다. 다만 공세적 통일론을 관철시키려는 방식에 있어서는 

한국전쟁 이전보다 공세적 성격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남북한 

정부에게는 모두 전후복구가 우선적인 당면과제로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승만 정권은 한국전쟁 이후에도 공세적인 무력통일론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1950년대 이승만 정부는 전쟁 이후 고조된 반

공반북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일방적인 공

세적 흡수통일론을 취하면서 북한 측 제안은 무조건 거부하는 행태로 

일관하였다. 이승만 안보국가의 통일정책은 적대적 대북관에 근거한 

무력북진통일론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9년 6월 “우

리에게 기회만 주어진다면, 미국병력의 원조 없이도 북한으로부터 공

산주의자들을 몰아내고 통일을 할 수 있다. 한국을 통일하는 유일한 

길은 무력행사뿐이다. 미국과 UN의 동맹국들은 우리에게 북한으로부

터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내고 한국을 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60라는 특별성명까지 발표할 정도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들을 상대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강력한 

무력이 필요하고, 무력통일론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61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력을 끌어들여 북진통일

59_ 역사비평 편집위원회편, “전면적 동맹재조정을 위한 갈등과 협력: 노무현-부시정부 

시기,” 갈등하는 동맹 (서울: 역사비평사, 2010), p. 192.
60_ 이승만, “자력통일의지 표명,” 국토통일원 편, 남북대화 사료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7), p. 198.
61_ 대한민국공보처, 대통령 이승만 박사 담화집 (서울: 공보실, 1956～19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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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달성하고자 했고, 6·25 전쟁 이후에는 미국의 원조를 받아 전후경

제를 복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공격도 억지해야만 했지만, 이승만의 무력북진도 억지해야 하

는 이중봉쇄(dual containment)정책을 실시해야만 했다.62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한 한미동맹체제의 구축은 남북 간

의 대결구도에 대한 외세개입을 적극적으로 제도화하는 계기를 조성

해 주었다. 이후부터 남한의 대북 및 통일정책은 미국과의 관계를 중

심으로 전개되었다. 전후 미국의 대 한반도정책은 남한에 대한 군사적 

원조를 축소하는 것과 함께 남과 북을 상대로 분쟁을 동시에 봉쇄하여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차단하려는 데 있었다. 남한과 미국은 동맹형성 

초기부터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동맹관계로부터 출발했다. 한미

동맹에 내재하고 있는 불일치로 인한 갈등은 이승만 정부 집권 내내 

동맹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승만 정부와의 갈등으로 인해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이승만 정부를 대체할 새로운 세력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수립할 정도였다.63 

남북한은 한국전쟁 이후에도 공세적인 통일론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남한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한미동맹을 활용하려는 방식

을 구상하기 시작하였고, 북한에서는 김일성 지배체제로의 재편을 통

하여 김일성이 주장한 주체노선을 기반으로 한반도 통일에 접근하는 

차별성을 동반하기 시작하였다. 남한의 반공주의와 북한의 남조선혁명

론이 충돌하는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62_ 김용직 편, 사료로 본 한국의 정치와 외교, p. 185.
63_ 역사비평 편집위원회편, “잘못 끼운 첫 단추: 이승만-아이젠하워 정부시기,” 갈등하

는 동맹 (서울: 역사비평사, 2010),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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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정희 정부: 내부지향적 통일패러다임

이승만 정부의 퇴진은 남한이 북한을 상대로 하는 공세적인 무력북

진통일론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1960년 학생들이 주도한 

‘4·19 혁명’으로 자유당정부가 붕괴되고 ‘7·29 선거’를 통해 집권한 민

주당정부는 기본적으로 반공주의를 견지하면서도 UN감시 하의 남북

한 자유총선거를 주장하여 이승만 정부의 무력 북진통일정책을 포기

하고 평화통일정책을 선언하였다.64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하는 군부세력은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면서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군사혁명위원회 명의로 6개항의 

혁명공약을 발표하였다. 군사혁명위원회는 혁명공약을 통해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지금까지의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

를 재정비 강화한다.” 그리고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해 공산주

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는 선언을 통하여 

반공통일론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65 

‘5·16 군사쿠데타’를 주도한 박정희 군부세력의 혁명공약은, 1963년 

새로 출범한 제3공화국인 박정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토대가 되었다. 

1963년부터 집권하기 시작한 박정희 정부도 이승만 정부와 마찬가지

로 대북관계에 있어서 민간적 차원의 통일논의를 일체 중단하고 오직 

정부만을 통일논의의 유일한 창구로 제한하는 조치를 실시하였다. 박

정희 정부에게는 오직 북한과의 비타협적인 적대정책만이 허용될 뿐

이었다. 4·19 혁명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성립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반

64_ 장면 정부는 1960년 8월 24일 정일형 외무장관을 통해 외교정책 7개항을 발표하고 

이승만 정부식의 무력북진통일론의 폐기를 선언하였다. 외무부 외교연구원 편, 통
일문제연구, 제1집 (서울: 정문사, 1966), p. 321.

65_ 김용직 편, 사료로 본 한국의 정치와 외교: 1948～1979, p.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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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을 쿠데타의 최대명분으로 삼음으로써 통일운동세력에 결정적인 타

격을 가하였다.66 박정희 정부는 ‘반공’을 국시로 강조하면서, 민간부

문의 통일운동을 억제하고 정부가 통일문제를 독점적으로 주도하는 

반공안보체제를 구축하였다.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오직 국가만이 이야

기할 수 있을 뿐이었다. 

박정희 시대에서는 반공이데올로기가 성장이데올로기와 결합하면서 

개발형 반공규율국가로서의 기반을 확대하는 경향이 진전되었다. 박정

희 시대의 안보국가는 개발독재국가로 변형되고, 정권 체제유지를 위

해 반공분단 이데올로기는 더욱 공고화되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강력

한 억압기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박정희 시대의 통일론은 ‘선건설 후통일’론67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초기에 강력한 반공노선을 토대로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소위 ‘선

건설 후통일’의 입장에서 통일문제에 접근하고 있었다.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 집권기간 동안 주로 ‘선건설 후통일’ 노선에 기반한 실력배

양을 통한 승공통일론을 주장하면서 통일역량의 강화에 주력하였다. 

박정희 정부에서는 1961년 7월 반공법을 제정하여 민간 차원의 자유

로운 통일논의를 억제하는 한편 통일을 위한 실력배양론의 논리를 주

장하기 시작하였다. 사실상 ‘통일정책이 아닌 통일정책’인 이 ‘선건설 

후통일’론이 정부에 의해 널리 유포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사실상 통

일논의의 중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68 통일은 뒤로 미루고 통일을 위

한 힘과 실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박정희 대통령

은 “통일의 길은 경제건설과 민주역량의 배양으로 우리의 경제, 우리

66_ 이종석, 분단시대의 통일학 (서울: 한울, 1998), p. 62.
67_ 박세일, 21세기 한반도의 꿈 선진통일전략, p. 65.
68_ 이종석, 분단시대의 통일학,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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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민주주의가 북한으로 흘러 넘쳐흐를 때 그것이 곧 통일”69이라는 

식이었다. 즉, 반공국가, 안보국가의 기반과 토대를 강화하는 데 주력

하였다. 

박정희 정부가 내부지향적 통일노선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

장 커다란 발전자원은 미국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과의 밀월관

계를 형성하여 경제발전에 필요한 정치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안보

문제도 편승하려는 대미전략을 구사하였다. 박정희 시대의 한미동맹은 

1965년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을 계기로 급속하게 밀월관계로 가까워

질 수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도미노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의 휴전선과 베트남전

선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다.70 한국의 베트남 파병은 ‘편승’

전략의 가장 대표적 사례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외교관계에서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편승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 편승은 

자체의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다. 

박정희 시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적 가치관이 남북관계를 

포함하여 국가건설 전반적인 과정에 반영되면서 ‘군사국가화’의 방향

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반복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을 적으로 상

정하는 반공노선을 주도하는 군부지도자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4년 

1월 대통령 연두교서를 통해 통일을 북한에 빼앗긴 ‘실지회복’으로 간

주하고 있었다.71  

1960년대까지 북한은 통일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성명, 

69_ 박정희 대통령, “1967년도 연두교서,” 국토통일원 편, 남북대화 백서 (서울: 국토

통일원, 1985), p. 453.
70_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편, 갈등하는 동맹, p. 49.
71_ 박정희,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1963～1964), 제1집 (서울: 대통령공보비서관실, 

1965),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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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호소문, 방송제의 등 다양한 형식으로 수많은 통일방안을 제의하

였지만, 박정희 정부는 대부분 묵살정책으로 일관하면서 북한과의 접

촉 및 대화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었다. 박정희 정부에게 남북관계는 

부차적인 관심사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

는 오랫동안 안보와 반공은 있었지만 통일은 없었다.72  그렇지만 박정

희 정부의 내부지향적 경제발전을 토대로 통일역량을 강화하려는 정

책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면서 통일문제에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었다. 

(4) 북한: 민주기지론의 혁명적 통일패러다임

건국 직후 남한이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일방주의적 통일

론을 공세적으로 추진하려는 성향을 띠고 있었다면, 북한에서도 남한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적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체제중심의 일방주

의적 통일론을 관철시키려는 통일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

였다.

해방 직후 남북한은 이념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외세에 의한 잠

정적 영토분단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점에서 남북한지역 내부에는 

다양한 이념과 국가관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해방 직후의 한반도정세는 매우 불확실한 국면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분단지역의 권력구조 성격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는 유동

적인 상황이었다. 

해방 직후의 이념적 혼돈상황에서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북한지역을 중심으로 공권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소련의 지원을 바탕

72_ 박세일, 21세기 한반도의 꿈 선진통일전략,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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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공산당 조직을 결성하고, 조직적 기반을 매개로 빠른 속도로 북한

정국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해 나갈 수 있었다. 해방 후 북한 공산주의

세력들은 ‘민주개혁’으로 일컬어진 일련의 계급적 변혁운동을 통해 기

존의 계급질서를 해체하면서 인민들로부터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북한지역을 대표하는 주도권을 행사하는 데 성공한 북한 공산주의

세력들은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의 차별적 정세를 고려하면서 각각의 

분단지역에 적합한 혁명적 기반을 창출하고, 혁명적 동력을 기반으로 

전 한반도에서의 공산화 통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들은 먼저 혁명수

행에 유리한 북한지역을 민주기지로 설정하고, 혁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일전선을 적극 활용하면서 사회주의 기반의 창출과 통일역

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었다.

북한은 건국 이전부터 서로 다른 분단상황을 기반으로 북한 중심의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해방 직후 북한정국을 주도하기 시

작한 공산주의 세력들은 혁명론적 시각과 방법을 중심으로 북한지역

의 공산화를 기반으로하여 점차 한반도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북한의 일방주의적 흡수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통일방안은 ‘하나의 조선’ 논리에 입각한 ‘민주기지’론에 의한 공산화 

통일이었다. 

북한이 분단 직후부터 대남전략으로 유지해오던 ‘민주기지’론은 민

주화된 북한지역을 튼튼한 기지로 삼아 혁명대상인 남쪽을 하루빨리 

적화시켜야 한다는 자신감의 논리였다.73  북한의 민주기지노선은 한반

도가 남북한으로 분리되어 서로 다른 방식의 질서가 작동되는 공간에

73_ 김근식, “남북관계60년과 남북대화: 평가와 과제,” 북한경제리뷰, 8월호 (2008), 

pp.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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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매우 효과적인 공산화 혁명전략으로 활용되어 왔다.74  해방 후 북한

에서 민주기지라는 용어가 쓰인 것은 분명히 분단된 단일민족국가의 

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혁명을 진행시키면서, 이 혁명과정을 전체 민

족구성원의 절대 염원인 통일과 매개시키기 위해서였다.75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들은 1946년 2월 자주적 통일민족국가의 수립

을 목표로 결성된 ‘민주주의민족전선’이라는 전국적 연대에 참여하여 

진보성향의 정당 및 시민단체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혁

명기반을 확충해 나갈 수 있었다.76 

북한은 혁명론적 시각에서 한반도 정세에 접근하였다. 해방과 함께 

외세에 의한 영토분단의 상황으로 북한에서는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

었지만, 남한은 다시 제국주의 지배로 인해 해방되지 못한 공간으로 인

식되고 있었다. 북한에게 2개의 분단국가의 출범은 공산화 혁명의 미

완성을 의미한다. 북한에게 남한지역은 전국적 차원의 공산화 혁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지역혁명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북한

은 1948년 정권수립 직후 남한을 혁명적 관점에서 소위 식민지반봉건

사회로 규정하였다.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인 동시에 자본주의적 발전

이 억제된 채 봉건적 요소가 온존하는 반봉건성을 지닌 사회라는 것이

었다.77  북한은 분단국가 수립 이후에도 남한지역에서의 공산화 혁명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인접하고 있는 중국에서의 공산화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국가 수립에도 크게 고무되어 있었다. 

74_ 김일성, “모든 힘을 민주기지의 강화와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김일성저작선

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p. 245.
75_ 이종석, 분단시대의 통일학, p. 93.
76_ 이에 대해서는 김창순, “남북한 정부수립과정에서 민주주의민족전선의 활동과 정치

적 배제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를 참조.
77_ 정봉화, 북한의 대남정책,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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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북한 통일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외국군 철수, 남북 대표

자회의와 한반도문제를 다룰 국제회의, 남북의 자유로운 왕래, 그리고 

자유의사에 따른 총선거로 압축된다.78

북한도 한국전쟁 이후 평화적 방식에 의한 통일을 주장하고 있었지

만, 여전히 무력에 의한 통일가능성도 엿보고 있었다. 1955년도 김일

성은 조국통일의 전도는 크게 평화적 방식과 전쟁에 의한 방식으로 분

류하고, 평화적 방식에 의한 통일을 추구하지만 미제국주의와의 전쟁

을 통한 방식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79

(5) 김일성 체제: 남조선혁명론과 연방제 통일방안

북한에서도 건국 후의 분단상황 변화와 지배구조 변동은 대남통일

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1948년 북한체제의 출범 당시에

는 김일성을 비롯한 다양한 파벌유형들이 통일전선을 구축하면서 강

력한 집단지도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집단지도체제로 출범한 북한

체제의 집권세력은 1950년대를 거치면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유

일지도체제로 재편되고, 1960년대에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유

일사상체계와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가 완성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북한체제를 움직이는 집권층이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단일세력으로 

재편되면서 북한의 통일패러다임도 점차적으로 김일성식 스타일로 정

립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민주기지론은 1960년 ‘4·19 혁명’ 이후에 ‘남조선혁명’론으로 

78_ 김혁동, “남북한 통일정책과 그 추진방향,” 조천래 외, 북한과 통일정책 (서울: 담

론사, 1998), p. 381.
79_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1955.12.28.),” 김일성저작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48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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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되었고, 이때 북한은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연방제를 처음으로 제

기하였다. 북한의 정치체제가 김일성의 유일체제로 재편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김일성은 1960년 8월 14일 처음으로 연방제에 기초한 통일

방안을 제시하면서 통일논의를 주도해 나가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연방제란 서로 다른 공동체의 단위들이 새로운 거대공동체로 통합하

는 과정에서 자치와 공동통치의 결합을 위해 중앙정부와 구성단위인 

지방정부 간의 권력분점을 이룬 정치제도를 말한다.80 김일성은 8·15 

기념연설을 통하여 남한 측에게 외국의 간섭없는 자유로운 남북총선

거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당장에 남북총선거안을 수용할 수 없다

면,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잠정적인 과도적 형태의 남북연방제를 

실시하자는 제안도 제기하였다. 1960년대의 남북연방제는 과도적 성

격의 남북연방제를 기반으로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가를 건설

하자는 단계적 통일방안을 주장하고 있었다.81

“우리가 말하는 련방제는 당분간 남북조선의 현재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정부

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두 정부의 대표들로 구

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로 남북조선의 경제문화

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이

러한 련방제의 실시는 남북한의 접촉과 협상을 보장함으로써 호

상이해와 협조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호상간의 불신임도 없애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

한다면 조국의 완전한 평화적 통일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고 우

리는 인정합니다.”82

80_Daniel J. Elazar, Constitutionalization Globalization: The Postmodern Revival 

of Confederal Arrangements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1998), p. 55.
81_ 김일성, 련방제 조국통일방안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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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도의 연방제는 통일국가의 형태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남북

에 존재하는 체제를 존속시키는 가운데 당면한 현안을 해소하는 과정

을 통해 통일기반을 조성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면서 남북한 총선

거를 통한 통일정부를 수립할 때까지 잠정적으로만 허용되는 제한적 

범위의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의 연방제는 남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한과의 

공존과정을 통해 통일국가를 창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점에

서 이전까지의 일방주의적인 통일론과는 명백하게 구분되는 획기적인 

통일방안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남한체제와의 

공존의사를 밝힌 것은 남한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었으며, 남한정세

를 북한의 통일론을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하고 있었다. 이후부터 북

한에서는 김일성을 비롯하여 공식적인 정권담당자들이 연방제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비롯한 분단친화적 제도

철폐 등을 주장하면서 평화공세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1960년대 남한정세를 배경으로 북한은 연방제를 기반으로 남북총선

거방안을 주장하고 있었다. 북한이 일원론적 통일관에서 연방제적 통

일방식으로 변화를 모색한 것은 남북 간의 상이한 체제적 속성과 남과 

북의 혁명의 독자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64년 2월 

조선로동당에서는 3대 혁명역량 강화노선을 채택하고, 3대 혁명역량을 

대남전략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북한에서도 1960년대의 통일정책은 

북한지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 추진과 조국통일을 위한 혁

명역량 강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통일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

추고 있었다. 

82_ 이한 엮음, 북한의 통일정책사, 1948～1985년 주요문건 (서울: 온누리, 1989),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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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방식의 통일론은 일종의 공존론적 통일정책을 의미한다. 북

한 통일정책의 특징은 자주통일노선에 의거하여 외세개입을 배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1960년대 내내 연방제 통일

방안을 남한에 주장하였지만, 그것은 외형상의 구호에 불과했을 뿐, 실

제로 남한에서의 지하당 건설을 통한 남조선혁명의 가능성을 구체화

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하였다. 북한의 남조선혁명론에 의거한 통일

방식은 1969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구체적 실체가 드러났다. 1960

년대 북한 대남정책의 중심은 표면적인 연방제보다는 ‘남조선혁명’의 

문제에 두어졌다.83 건국 초기의 민주기지론에 의거한 북한의 혁명역

량 강화에서 남한의 불안정세를 이용한 남조선혁명에 더 큰 기대와 가

능성을 엿보기 시작한 것이다. 1961년 제4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남한

혁명을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으

로 정식화하면서 남한혁명을 전 한반도 혁명의 일부로 위치시켰다. 즉, 

1960년대 북한의 대남정책은 통일의 전단계로서의 남한혁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나. 1970～1980년대: 체제경쟁적 통일패러다임(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남북한의 통일패러다임에 영향을 미치는 새

로운 변화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가장 커다란 변화의 흐름은 

냉전시대의 국제질서를 선도하고 있었던 강대국들 간에 데탕트 분위

기가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남북한에게 

강대국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약소국 차원의 자주적인 생존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83_ 이종석, 분단시대의 통일학,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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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초 전후 국제사회에서는 냉전을 주도하고 있는 미소 간에 

데탕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닉슨독트린(Nixon doctrine) 발표와 미

중 간 핑퐁외교에 힘입어 미중관계에서도 적대관계가 완화되면서 국

제적 해빙무드가 조성되고 있었다. 국제냉전을 주도하고 있는 강대국

들 간의 일시적인 데탕트 트랜드는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남북 

간의 대화를 자극하고 촉진시켜 주었다.

남북한도 국제적인 데탕트 분위기에 편승하여 남북 간 대화를 시도

하면서 1970년대 들어와서 인도적 차원의 적십자 간 대화와 정치적 차

원의 남북대화가 추진되어 분단 최초로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고 공동성명까지 발표할 수 있었다. 1970년대의 남북대

화는 남북한이 한반도문제의 국제화과정에서 억제되어 있었던 약소국

의 자주화에 대한 의지와 열망이 분출되면서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를 도모하려는 최초의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7·4 남북공동성명’은 한

국전쟁 정전 후 20년 동안 서로 부인했던 상대방의 존재와 이념을 처

음으로 인정하고 남북 양 정상이 사실상 대화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컸다. 

이처럼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남북한은 평화공존과 체제경쟁을 통

해 통일가능성을 모색하는 단계로 전환하려는 특징을 보여주기 시작

하였다. 남북한은 통일의 유리한 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방편으로 평화

적인 상호공존을 선택한 것이다.84  1970년대는 남과 북 모두에 의해 

평화통일을 통일방법론으로 공식화시키는 진일보한 흐름이 동반되고 

있었다. 북한에서는 남쪽에서의 혁명 발생을 지원하면서 평화적 통일

84_ 1970년대의 평화공존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적대세력과의 잠정적 형태의 과도적 

평화공존이었다. 이수훈·조대엽, 한반도통일론의 재구성 (서울: 선인, 2012),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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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능성을 시도하려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었고, 남한은 1960년대의 

‘선건설 후통일’론을 기반으로 이룩한 고도성장을 발판으로 북한에 대

한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분단현실을 인정하고 북한을 상대로 평화

적인 체제경쟁을 통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자신

감있는 논리로 대응한 것이었다. 남북한은 1970년대 들어오면서 본격

적으로 체제경쟁과 함께 통일방안에 대한 경쟁을 통하여 남북관계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하고자 하였다. 

1960년대까지의 남북 간 적대적 단절과 대화 없는 일방적 통일패러

다임의 경쟁과 갈등현상은 1970년대 들어오면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체제경쟁을 통하여 통일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단계로 전환

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남북한은 여전히 적대적인 냉전패러다임의 프

레임에 갇혀 있었다.

 

(1) 남한: 기능주의적 통일론

1970년대 남한의 대북통일정책은 1960년대 집권한 박정희 군부정권

에 의해 계속해서 주도되었다. 박정희 군부정권은 1960년대를 통과하

면서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적 고도성장을 통한 강력한 반

공안보국가의 기반을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오면서 남북한의 대내외 정세인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국내정세도 변화되고 동맹관이 변화되며, 남북한 상

대방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동반되고 있었다. 박정희 정부의 반대에

도 불구하고 닉슨 행정부는 한국군 현대화 지원을 조건으로 1971년 6

월까지 주한미군 지상군 1개 사단 병력 2만 명을 철수시켰다. 주한미

군 철수를 둘러싸고 한미 간에는 상호신뢰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 초

래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 철수에 따른 약소국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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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불안에 직면하고 있었다. 박정희 정부는 안보위기 의식에 대한 대

안으로 기존의 대미의존적 안보전략을 대체할 자주화 전략을 모색하

기 시작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대미편승에 따른 안보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공존을 추진한 것이다.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 성과를 기반으로 1970년대 들어와서는 북

한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남북관계에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들어와 박정희 정부의 새로운 대북통일정책의 패턴은 북한

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그대로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

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이었다. 

1972년 1월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북한괴뢰는 소

위 그들이 말하는 남북통일에 대한 기본전략이 어디까지나 무력적화

통일”에 있다는 식으로 북한을 여전히 적대적인 경계의 대상으로 인식

하고 있었다.85 더욱이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의 선언을 내가 

결심하게 된 이유는 첫째, 북한괴뢰의 전쟁준비 양상입니다. 북괴는 지

금 지난 10여 년 동안 전력을 경주해서 무력적화 통일을 위한 전쟁준비

를 거의 완료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86  심지어 북한이 남북통일을 시

도할 전쟁준비까지 완료해 놓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제25주년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북한에게 무력과 폭력을 포기하고 선의의 체제경쟁을 제안하였다.87 

85_ 박정희, “연두기자회견(1972.1.11.),”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1972년 1월～1972년 

12월, 제9집 (1973), p. 23.
86_ 위의 책, p. 49.
87_① 긴장상태의 완화 없이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에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② 북한이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이나 폭력혁명에 의한 대한민국 전복기도를 포기해

야 한다. ③ 남북 간에 가로놓인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해나갈 용의가 있다. 

④ 북한이 UN의 권위와 권능을 수락한다면 북한의 UN참석을 반대하지 않는다. 

⑤ 남북한의 어느 체제가 더 잘 살 수 있는가 개발과 건설에서 선의의 경쟁을 벌일 

것을 제의한다. 통일부, 1997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1997),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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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는 ‘선건설 후통일’론을 기반으로 압축적인 고속 경제성

장에 주력하면서 통일역량의 강화에 필요한 물적 토대를 구축하고 남

북불가침과 교류협력을 통해 분단현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

을 추진하였다. 박정희 정부에게 분단현실의 안정은 경제성장과 안보

위기의 해소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건이었다. 1970년대 남한 대북정

책의 기조는 강력한 반공주의 노선을 유지하면서도 ‘선건설 후통일’에

서 ‘선평화 후통일’로 이동되었다. 이에 따라 남한에서 ‘평화통일’에 대

한 기본적인 구상이 나온 것은 박정희 정부에 이르러서다.

박정희 정권은 1973년 6·23 선언을 통해 내정불간섭, 상호불가침, 

UN동시가입 등을 주장하면서 분단의 현실인정에 토대한 남북의 평화

공존을 강조하고 있었다. 다음해 박정희 정부는 ‘한반도 평화→ 문호 

개방·신뢰회복→ 남북한 자유 총선거’의 3단계로 이뤄진 ‘평화통일 

3단계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남과 북은 체제경쟁을 계속하는 가운데 1970년대 들어오면서 남북

적십자회담을 수용하고,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대화 없는 

대결시대’에서 ‘대결 있는 대화시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1972년 

남과 북은 분단 이후 최초의 비밀접촉을 통해 공식적인 통일 관련 최

초의 합의문서라고 할 수 있는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3대 통일원칙에 합의하면서 자주적 차원의 합의통

일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고조시켜 주었다. 

그러나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후 남한에서는 박정희 정부가 

유신독재체제를 출범시키는 한편, 북한에서도 헌법개정을 통한 주석제 

도입을 통하여 수령제를 완성시키는 정치적 변화를 단행하면서 체제

안정화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통일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였다는 

의혹과 비판을 받게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나는 



Ⅰ

Ⅱ

Ⅲ

Ⅳ

Ⅴ

분단 70년 통일패러다임 변화과정 79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의 염원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민족진영의 대

동단결을 촉구하면서, 오늘의 이 역사적 과업을 강력히 뒷받침해 주는 

일대 민족주체세력의 형성을 촉성하는 대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은 약 2개월간의 헌법 일부조항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비상조치를 

국민 앞에 선포하는 바입니다”88라고 헌정 중단을 선언하고 한국형 민

주주의로 개발된 유신체제의 출범을 정당화시키는 정치적 변화를 단

행하였던 것이다.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는 남북대화 추진과정에서도 

그의 반공주의는 체제의 대립적인 경쟁 논리로 작용하였고 유신체제

의 개혁을 정당화하는 데 동원되었다.89

박정희 대통령은 1974년 1월의 연두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상대로 

남북 상호불가침 협정체결을 주장하고, 그해 6월 15일에는 평화정착, 

남북교류, 자유총선거의 평화통일 3원칙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박정희 정부의 ‘선건설 후통일’의 구상이 ‘선평화 후통일’로 이동하였음

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박정희 정권의 통일정책은 엄밀한 의미

에서 ‘반공’을 앞세운 ‘선건설’이었다.90 선건설을 통해 북한체제보다 

확실하게 우세한 국가역량을 확보하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1970년 이전의 통일방안과 비교해 볼 때 1970년대 이후 통일

방안의 특징은 기능주의를 중시한 통일론이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

하였다는 점에 있었다.91

그러나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초래된 남

한정세의 혼돈과 불안정은 북한에게 적극적인 대남공세의 빌미로 작용

88_ 박정희,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 제9집 (1972), p. 324.
89_ 권장희,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성향과 안보환경인지가 통일정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p. 180.
90_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편, 남북관계사, p. 51.
91_ 통일노력60년 발간위원회 편, 하늘길 땅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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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북한은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남한을 상대로 1980년 

1월 남북총리회담과 정치협상회의 등과 같은 대화공세를 전개하였다. 

박정희의 뒤를 이어 집권한 전두환 대통령도 북한의 김일성을 주석으

로 호칭하고 정상 간 대화를 제의하였다. 전두환 정부는 통일문제에 

매우 적극적 자세를 보여 주었다. ‘10·16’과 ‘12·12’로 남한정국이 불안

정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1980년 1월 총리회담을 제의하고 

남한은 수락하면서 남북 간 실무대표 접촉이 성사될 수 있었다. 

1970년대의 박정희와 김일성 간에 전개된 통일경쟁 구도는 1980년에 

들어와 남한에서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다. 

1970년대에 이어 전두환 정부가 주도하는 1980년대의 남북관계는 남

북 간의 본격적인 체제경쟁을 지속하는 한편, 간헐적으로 남북 간에 대

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모습이 공존하는 시기였다. 

전두환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1981년 전두환 대통령이 북한 측에 

제의한 남북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을 통한 대화 제안으로부터 시

작되었다.92  전두환 대통령은 정상 간 대화 제안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전까지와는 달리 김일성에 대해 ‘김일성 주석’이라는 공식적인 직책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북한 측의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려는 적극

적인 대화전략을 구사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또한 전두환 대통

령이 정상 간 대화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면서 남북정상의 상호방

문을 제의한 것도 이전과는 다른 진전된 제안이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1982년 1월 국정연설을 통하여 북한의 연방제 통

일방안에 대응하는 성격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전두

환 정부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이란 이름의 통일방안을 통하여 통

92_ 국토통일원, 남북대화, 제25호 (서울: 국토통일원, 1981),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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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헌법에 기초한 단일한 통일국가의 창설을 제안하였다. 이 통일방안

은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하여 ‘통일헌법’을 제정하되, 소위 ‘통일

은 목표인 동시에 과정’이라는 통일개념을 수용한 바탕 위에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하여 통일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민

족화합을 이루고 민주통일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자

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전두환 정부의 새로운 통일방안은 남

북한이 현존하는 상이한 정치질서와 사회제도를 상호 인정하는 ‘민족

대단결’과 ‘평화공존’을 받아들임으로써 당시까지 역대 남한정부들의 

통일방안 중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전향적인 통일방안이었다.93

전두환 정부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 비

교적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고,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국제정치적 환경을 감안한 매우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었으나, 

북한 측이 집요하게 요구해온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와 ‘북

미평화협정 체결’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제시가 없어 북한 측의 

관심을 끌기에는 미흡하였다.94

이후에도 전두환 정부는 1982년 2월 1일 북한 측의 반응과 무관하게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후속조치로서 ‘20개항 시범 실천사업’을 제

안하였다. 이에 대해서도 북한은 적극적인 호응을 하지 않았다. 전두환 

정부의 계속된 대북제안들은 북한의 거부권 행사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지만, 전두환 정부는 1984년 남한의 수재에 대한 북한적

십자사의 물자지원 제안을 수용하여 분단사상 최초의 물자교류를 성

사시키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이산가족 상봉

93_ 백학순, 박정희정부와 전두환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비교 (성남: 세종연구소, 2014), 

p. 10.
94_ 김만복 외, 한반도 평화의 길,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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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성사될 수 있었다. 그러나 남북 간 갈등이슈가 잠복되어 있는 상태

에서의 관계개선 시도는 갈등이슈 분출에 흔들리는 상황을 지속시켰다. 

1970～1980년대는 남북이 본격적인 체제경쟁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간

헐적으로 남북대화를 통해 긴장완화를 시도하려는 실험들이 도입되었

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냉전시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남한의 대북통일정책을 

주도해 왔던 이승만 정부로부터 전두환 정권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결

같이 이념과 체제중심의 일원론적 통일방안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승

만 정부의 북진통일은 북한을 인정하지 않고 남한체제로 강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이후의 장면, 박정희, 전두환 정부에 이

르기까지 모두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일원론적 

통일방안에 기초하고 있었다.95 냉전시대에서 남한정부의 일원론적 통

일정책은 국내외적인 냉전적 대립에 기초하고 있었으며, 현실성보다는 

정치적 명분을 우선하고 있었다.

(2) 북한: 연방주의적 통일론

북한도 1960년대까지는 남북한의 자주적인 총선거를 공식적인 통일

정책으로 표방하고 있었지만 1970년대 들어오면서 새로운 변화의 흐

름을 보여 주었다. 1970년대 이래 북한 대남통일정책의 기본전략은 

‘남조선 혁명전략’과 ‘조국통일전략’으로 구성되며, 북한은 그러한 전략

기조를 바탕으로 ‘남북대화와 대남공작’ 또는 ‘평화공세와 대남공작강

화’를 병진·배합하는 전술을 추구하였다. 

95_ 정영철, “남북한 통일정책 역사와 비교: 체제통일에서 공존의 통일로,” 이화여대 통

일학연구원 편, 남북관계사: 갈등과 화해의 60년,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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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의 남북관계에서는 남한이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이뤄진 경

제력을 기반으로 하는 기능주의적 접근을 통한 통일가능성을 엿보기 

시작한 반면에 북한에서는 1960년대에 이어 계속해서 연방주의적 접

근을 통해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경쟁적 구도가 계속되고 

있었다. 북한은 남한의 불안한 정세를 이용하여 혁명을 지원하면서 통

일의 가능성을 엿보고 있었으며, 남한은 분단현실을 인정하고 체제경

쟁을 통해 통일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

였다. 1970년대 북한의 통일정책은 5대강령과 고려연방공화국으로 집

약된다.96 

 북한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1970년대의 고려연방제안까지 일원론

적 통일관을 유지하고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외세의 간섭 없는 남북 

총선거를 통한 통일정부의 구상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남조선

혁명은 곧 통일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1971년 북한의 허담 외

상은 최고인민회의 제4기 5차 회의에서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자유로운 남북총선거 실시로 통일적 중앙정부 수립”과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조선연방제 실시”등을 골자로 하는 8개항의 대남제의를 

하였다.97

1970년대 북한의 대남정책에 있어 결정적 분기점은 1970년대 초 남

한과의 대화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7·4 남북공동성명’이었다. 

다른 무엇보다도 북한이 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을 대화와 협

력 파트너로 상대하였다는 점에 있었다. 

1973년도에 남북한은 거의 동시에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남한의 

96_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편, 위의 책, pp. 64～65.
97_ “현 국제정세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촉진시킬데 대하여,” 로동신문, 1971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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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이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6·23 선언)을 발표한 같은 날

에 북한에서도 조국통일 5대강령이 발표되었다.98  북한의 김일성도 

1973년 ‘6·23 선언’을 통해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

화, 남북 간의 다방면적 교류, 대민족회의, 단일국호에 의한 연방제 실

시, 그리고 고려연방공화국의 단일국호로 UN가입 등의 5대 방침을 발

표하였다. 

1973년 북한이 제시한 고려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1960년에 제시되

었던 과도적 연방제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었다. 1960년대의 연방제

가 주로 총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조치로서 제시되었다고 한다면, 1970

년대의 연방제는 대민족회의라는 전 민족적 범위에서의 통일전선에 

기초하여 구성된 연방제기구와 제도화된 통일기구를 중심으로 통일과

정을 진전시키는 과정을 도입하고 있었다.

북한의 대남통일정책은 곧 ‘선혁명 후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99 이

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방침으로서 민주기지론이 위치하고 있었다. 

남한혁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하여 통일전선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

었다. 북한에게 통일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반제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사업이었다. 통일은 외세를 몰아내고 반제반봉건혁명

을 수행하는 혁명사업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이를 위해 북한지역을 먼

저 민주기지로 강화시키고, 남한을 상대로 통일전선을 통해 남한 내 혁

98_ 조국통일 5대방침은 ①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

화한다. ② 정치군사외교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방면적 합작교류를 한다. 

③ 북과 남의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애국사업에 참여

할 수 있게 한다. ④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연방제를 실시한다. ⑤ 두 개의 조선으로 

영구 분단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대외관계 분야에서도 북과 남이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 김일성, “민족의 분열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김일성 저작집 2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p. 387～391.
99_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편, 남북관계사: 갈등과 화해의 60년, pp.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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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역량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김일성은 다시 1980년도에 들어와서 이전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보

다 정교화시킨 새로운 개념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1980년대 들어와 남한에 정국불안정의 혼란이 진행되는 와중에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를 개최하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

하였다. 김일성은 1980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사

업총화보고를 통해 기존의 연방제 통일방안과 제안들을 집대성한 고

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안하였다. 

새롭게 제시된 연방제 통일방안은 기존 연방제의 기본틀을 유지하

면서도 연방제를 통일과정에서 존재하는 일시적인 과도적 형태로 제

시하지 않고 통일국가의 최종형태로 제시하는 보다 진전된 형태의 연

방제 모델을 주장하였다. 1980년도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남과 북이 오

랫동안 적대와 경쟁을 지속하고 있다는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남북의 

현 체제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방제에 기초한 통일국가를 건

설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추진하자는 제안이었다. 1980년도의 북한제

안은 한반도에 존재하는 2개의 체제를 공식적으로 인정‧존중하는 토

대 위에서 2개의 체제가 평화·공존하는 연방제 형태의 통일방안을 제

안하였던 것이다.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1980년대의 연방제 통일방안

의 정당성과 현실성을 주장하고 있었다.

“해방 후 오늘까지 북과 남에는 오랜기간 서로 다른 제도가 존

재해 왔으며 거기에서는 서로 다른 사상이 지배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려

면 어느 한쪽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북과 남이 제각기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거나 그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려 한다면 불가피적으로 대결과 충돌을 가져

오게 되며 그렇게 되면 도리어 분렬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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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입니다. 한 나라에서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으며 하나의 통일국가 안에 서로 다른 사회제도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결코 남조선

에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하

여 모든 것을 복종시킬 것입니다. 우리 당은 북과 남이 서로 상

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

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 것을 주장합

니다.”100

김일성은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을 통하여 2개의 상이한 체제를 

허용하는 연방제가 사실상 하나의 통일국가의 모델로서 되어야 한다

는 점을 밝힌 것이다. 즉 현재의 남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과 제도

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방국가를 창설하자는 방식으로, 남북 간에 

존재하는 체제 중심적 차이점을 인정하는 통일론을 주장하였다. 김일

성이 주장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남과 북의 사상과 제도가 항구적

으로 공존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남과 북이 흡수통일에 따른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통일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제공해 주고자 

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은 고려민주연방제안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필요조건을 남한사회에 요

구하였다. ① 남한사회의 민주화: 남조선에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파쇼적 악법 폐지, 폭압적 통치기구의 철폐, 제 정당 사회단체

의 합법화와 이 단체 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체포 투옥된 

민주인사와 애국적 인민의 석방, ②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위험 제거: 

100_ 국토통일원 편, 조선노동당대회자료집, 제4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8),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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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의 철수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③ 미국의 남한에 

대한 내정간섭 배제: 2개의 조선정책 반대101 대부분의 조건들은 남한

당국이 수용하기 힘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은 적화통일 성격의 

통일방안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전두환 정부에 의해 즉각 거부되었다. 

북한의 대남정책에서 1970년대가 ‘남조선혁명’론에 근거한 혁명대망노

선에서 남북 간의 당국자회담을 중심으로 한 공식성에 주안점을 두어

가는 과도기였다면, 1980년대는 ‘남조선혁명’론이 형해화되고 공개적

인 통일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대남노선이 전면화되는 시기였다.102

다. 1990년대: 비대칭 공존지향적 통일패러다임(한반도문제의 세계화)

1990년대는 국내외 전반에 걸쳐 혁명적인 변화에 가까운 새로운 질

서가 태동하고 있었던 시대였다. 남북 간의 대결구도를 지배해 왔던 

세계적인 냉전이 붕괴했다. 탈냉전시대의 도래는 한반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한반도에서도 탈냉전화가 시도되었다. 한반도에서의 

탈냉전화는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를 추진하려는 시도로 나타나고 있

었다. 탈냉전시대의 한반도화 과정에서 남북 간 대결구조의 불균형이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탈냉전시대의 남북 간 불균형은 거의 

남북한 내외에 걸쳐 매우 폭넓게 분포하고 있었다. 

다른 무엇보다도 탈냉전기의 남북관계는 남북한 문제 논의의 축이 

냉전시기에 비해 훨씬 국제화되었다는 특징을 지닌다.103 남북한의 국

101_ 로동신문, 1980년 10월 11일.
102_ 이종석, 분단시대의 통일학, p. 100.
103_ 이종석, 한반도 평화통일론 (서울: 한울, 2012), p.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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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관계가 전세계로 확대되는 흐름에 동반된 현상이었다. 탈냉전은 냉

전논리를 중심으로 각 진영에 편입되어 있었던 국가, 특히 약소국들에

게 자주화의 욕구를 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탈냉전은 이

념 및 체제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던 동서진영의 국가들이 탈이념‧

탈체제적 차원에서 자유롭게 국제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

나 탈냉전의 한반도화 과정은 불균형적으로 진행되면서 남북 간의 불

균형을 초래하고 있었다. 남북 간 불균형의 핵심은 남한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한·미·일 간의 남방삼각관계는 계속해서 견고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던 반면에 북한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북·

중·러 간의 북방삼각관계는 더 이상 견고한 동맹체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기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남북관계의 불균형적 대결구조도 국제화

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었다. 남북 간의 불균형이 국내외에 걸쳐 

폭넓게 초래되면서 남북 간의 체제경쟁도 사실상 의미 없는 게임이 되

어 버렸다.

탈냉전시대 남북 간의 불균형은 남과 북의 생존전략 내지 대외전략

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면서, 남한에게는 자신감에 기초한 공세적인 

대외관계로, 북한에게는 불리하게 전개되는 국제환경에 대응하여 방어

적 자세로 나타나고 있었다. 남북한은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한반도정

세를 기반으로 새로운 생존전략 및 통일정책을 추진하였다. 탈냉전은 

남북한에게 민족문제를 당사자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자주적인 주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1) 남한: 공세적 공존형 통일패러다임(탈냉전 민주화시대)

탈냉전시대의 도래는 남한에게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진영 국가들

에게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제공해 



Ⅰ

Ⅱ

Ⅲ

Ⅳ

Ⅴ

분단 70년 통일패러다임 변화과정 89

주었다. 탈냉전시대를 전후로 하는 시기에 남한에서는 내부적으로도 

민주화의 흐름이 새로운 국정운영의 주체로 등장한 노태우 정부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1990년대 들어오면서 남한의 통일패러

다임은 전반적으로 민주화의 흐름을 배경으로 좌우되는 양상으로 전

개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남한에서의 장기간의 군부독재정권은 1987년 

민주화로 인해 종식되고 1987년 이후부터는 새로운 헌정질서에 기초

한 절차적 민주주의시대로 이행되기 시작하였다. 민주화의 흐름은 집

권층의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제한하면서 남한의 통일패러다임 전반

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른 무엇보다도 통일문제에 대

한 정부독점체제가 무너지고, 통일문제에 대한 시민사회, 민간부문의 

참여와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대되었다. 1988년 개신교 진보진영을 

대표하여 왔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orea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KNCC)가 ‘8·8 선언’을 통해 반공주의에 대한 회개를 선언

하였다.104 냉전시대에 견고하게 지속되어 왔던 반공주의적 ‘신화’가 

흔들리고 있었다. 남한의 대북통일패러다임의 핵심이었던 반공주의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집권한 노태우 정부는 

시민사회의 통일열망을 대북통일정책에 반영하려는 정책적 태도를 견

지하고 있었다.

1987년 새로운 헌정질서에 기초하여 출범한 남한체제는 헌법 제3조

104_ ‘8·8 선언’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1988년 2월 29일 제37차 총회에서 발표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을 말한다. 이 선언을 통해 한국기

독교교회협의회는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분단이 고착화되는 과정에서 북한을 적

으로 여기는 반공이데올로기에 대해 맹목적으로 집착해 왔음을 고백하고 분단체제

안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깊고 오랜 증오와 적개심을 품어왔던 일을 죄로 고백하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선언문의 자세한 내용은 통일위원회 편, 한국교회평

화통일운동자료집 (서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00), pp. 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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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영토조항을 

명시하였다. 북한지역까지도 대한민국 영토로 포함하고 있었다. 제4조

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정책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 이에 따르면 1987년 이후의 헌정체제에서 남한정부는 오직 북

한을 상대로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정책만을 추진할 수 있는 헌법적 구

속력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제5조 1항에서는 “대한민국은 국

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였다. 

1987년 헌법에 기초하여 출범한 제6공화국의 노태우 정부는 군부정

권의 계속적인 집권에 합헌적 면죄부를 허용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민

선군부정권으로서의 노태우 정부는 군부정권의 위기돌파전략 차원과 

절차적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 집권한 안정성을 발판으로 남북관계 개

선에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노태우 정부는 사

회주의진영의 붕괴를 기회로 북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냉전기 한반도 외교안보정책의 기조인 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변경하게 된 최초의 포용정책이었다.105

탈냉전 이후 남한은 대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우월감에서 비롯되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해 공세적 자세를 보여 주었다. 남한에서 

탈냉전시대의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집권한 최초의 정부였던 노태우 

정부는 사회주의진영의 국가를 대상으로 ‘북방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서도 전향적 성격의 통일론을 주장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북한과의 국가연합 형식의 통일

방안까지도 제안하고 있었다. 본래, 남한으로서는 북한과 대등한 입장

105_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편, 갈등하는 동맹 p.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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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하여 연대하거나 연합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매우 위험스런 행위로 주장되어 왔기 때문이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7월 7일 6개항에 달하는 평화통일정책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미국·일본 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소련·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106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선언하였다. ‘7·7 특별선언’은 북한을 더 이상 대결의 상대가 아니

라 ‘선의의 동반자’로 간주하고,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

공동체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통일조국을 실현하는 지름

길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 간 대결구조를 화해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 정책선언이었다.107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7·7 특별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108 

남북 상호 간에 서로를 불신하고 비난하며 적대시하는 모든 대결의 관

계를 적극적으로 지양해 나가자는 제안도 선언하였다. 이런 점에서 노

태우 정부의 통일정책은 냉전적 통일정책에서 탈냉전적 통일정책으로

의 변화를 의미한다.109

1989년 9월 11일 노태우 대통령은 제47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특

별연설을 통하여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노태우 대통령

106_ 노태우 대통령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대결의 관계를 넘어서

(1988.7.7),” 대통령 공보비서실 편, 민주번영 통일의 큰길을 열며: 노태우 대통령 

재임5년의 주요연설 (서울: 동화출판사, 1993), p. 417.
107_ 이정우, “한국통일정책의 전개과정: 현실주의적 해석의 관점에서,” 북한연구학회보, 

제15집 제2호 (북한연구학회, 2011), p. 247.
108_ 노태우 대통령, “대결의 관계를 넘어서(1988.7.7),” p. 416.
109_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편, 남북관계사: 갈등과 화해의 60년,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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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북한이 “남쪽을 공산화함으로써 적화통일을 이루겠다는 기본전략”

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민족공동

체’를 기반으로 하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110 

남한정부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통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남과  

북이 완전한 통일을 달성하기 이전에 상호공존의 과도기를 설정하고 

남북연합을 제안함으로써 전면적 대결이 아닌 화해협력의 틈새를 마

련하려는 구상을 제시하였다.111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자주‧평화‧

민주의 3원칙 아래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다.112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 간에 누적된 불신과 대결의식, 그리고 

이질화현상을 그대로 둔 채 단기간 내에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먼저 

민족공동체를 회복하고 발전시킨 다음,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점진

적으로 정치적 통일을 실현해 나간다는 구상을 바탕에 깔고 있었다.113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한정부가 최초로 북한의 고려민주연방제

에 상응할 수 있는 남북연합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114  

즉 북한을 같은 민족구성원으로 포용하여 통일을 모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탈냉전시대 대북포용의 첫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이 통일방안은 종래의 국가중심 통일방안에서 벗어나 민족을 중심

으로 하는 통일방안을 주장하였다는 점에 중요성이 있다.115 국가통합

110_ 대통령 공보실 편, 민주번영 통일의 큰길을 열며: 노태우 대통령 재임 5년의 주요

연설, pp. 419～431.
111_ 심지연,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 p. 85.
112_ 통일노력60년 발간위원회 편, 하늘길 땅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 pp. 164～165.
113_ 이정우, “통일정책의 형성과 변천,” p. 44.
114_ 김만복 외, 한반도 평화의 길, p. 57.
115_ 김형기, 남북관계 변천사, pp. 16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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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민족통합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한 통일방안으로 

설계되었다. 그리고 통일과정에서 남북 간 친밀감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회·경제·문화 등의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방식을 제안하

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특징은 민족통일

을 통해 국가통일로 나아가자는 기능주의적 단계론에 입각해 있다는 

것이다.116 특히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여소야대의 정국상황에서 

공청회를 거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의 협력을 통해 국회의 

지지를 받은 통일방안이었다는 점과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과 국회의 

지지를 받으면서 탄생한 민주적 통일방안이었다는 점에 커다란 의의

가 있었다. 

노태우 정부는 정책선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상대로 남

북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다각적인 대화와 교류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

라 남과 북은 1990년 9월부터 총리급을 대표로 하는 고위급회담을 통

한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회

담에서 남한의 정원식 국무총리와 북한의 연형묵 정무원 총리가 서명

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남과 

북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

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상호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평화통일을 위하여 상호협력할 것을 문서를 통해 약속하였다.117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이 제기되고,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이유로 남북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 노태

우 정부에서 통일지향적 남북관계를 창출하려는 시도는 다시 냉전국

116_ 위의 책, p. 164.
117_ 행정자치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 심지연,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 p.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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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3년 2월 김영삼 정부가 출범

하였다.

 표 Ⅲ-1  노태우·김영삼 정권별 비교

구분 최우선 목표 구체적 정책 주요 성과 부정적인 면 정책 영향 요인

노태우 

정권

한반도 

전쟁 방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북방정책에 치중

비무장지대

무장병력 침투

김영삼 

정권

한반도 

전쟁 방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남북경협활성화

조치 발표

정책의 일관성 

결여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Non-Proliferation 

Treaty: NPT)탈퇴

김영삼 대통령은 보수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체제경쟁의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다.118 북한에 대해 부정적 사고를 갖고 있었으면

서도 남북관계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분출하고 

있었다.

김영삼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민족’을 강조하고 있었다. 1993년 2월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민족이 동맹’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강한 의욕을 표명하였다. 김영삼 대통령

은 취임사를 통해 “김일성 주석이 참으로 민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다면, 그리고 남북한 동포의 진정한 화해와 통일을 원한다면 이를 논의

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라도 만날 수 있다”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자신

감 있는 태도를 보여 주었다.119 더욱이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118_ 김호홍, “대통령의 대북정책 리더십 유형 연구: 행태적·정책적 요인을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p. 85.
119_ 김영삼 대통령 취임사 전문, 남북대화, 제57호 (서울: 국토통일원, 1993),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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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다”는 발언을 통해 한미관계보다 남북관계를 우선하려는 태도

를 취하고 있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동맹이나 국가보다 민족을 우선

하는 통일패러다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김영삼 정부의 민족우선 패러

다임은 곧 한국이 주도하는 민족우선의 패러다임에 의거하여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복합적 의미가 내포된 개념이었다. 김영삼 

정부는 한미동맹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미관계

를 다루려는 듯한 발언을 거론하였던 것이다. 김영삼 정부는 북미관계

와 북일관계가 남북관계보다 먼저 개선되는 것에 대해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었다.120 

그러나 김영삼 정부의 민족우선적 패러다임은 북한의 핵문제가 분

출되는 과정에서 핵우선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제 남과 북은 한민족, 한 형제로서 한 민족공동체의 새로

운 시대를 함께 열어 나가야 합니다. 서로 다른 민족끼리도 자유와 번

영을 함께 추구하고 있는 이때 우리 겨레만이 반복과 대결 속에 역사

의 낙오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 끝내 동족 간의 핵사찰을 거부

하여 국제기구에 의한 핵사찰이 강요되는 상황을 맞는 것은 민족적 불

행입니다. 북한당국은 하루빨리 남북 간 상호 핵사찰을 받아 들여야 

합니다. 민족문제를 민족의 힘으로 풀어가는 새로운 전기를 열어야 합

니다. 아울러 나는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새 정부의 안보목표는 북한

을 적대하고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동족으로서 포용하

고 온 겨레가 함께 하는 시대를 여는 데 있습니다. 남과 북은 평화통일

과 공동번영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121 핵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120_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11월 1일 “미국, 일본 등이 남북관계 진전보다 앞질러 대북

관계를 개선하려 한다면, 북한은 더욱 남북관계를 외면하려 할 것이 분명합니다”라

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문화일보, 1995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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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간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의 민족 중심의 정책패러다임은 1994년 

8월 15일 김영삼 대통령이 노태우 정부에 의해 발표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새롭게 진전시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통해 보다 구체

적 형태로 진전되었다.122 김영삼 대통령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통해 통일추진의 기본철학으로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제시하

고 통일을 위한 접근시각으로 민족공동체라는 개념을 상정하였던 것

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

로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기조 위에서 통일

과정을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 완성단계’의 3단계로 

설정하고 있었다.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평화·민주’를 제시하고 통일

국가 미래상으로 ‘자유·인권·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를 제시했다. 

통일국가 수립 절차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민족공동체 헌장 채택, 남

북의 공존·공영과 민족 공동생활권의 형성 등을 추구하는 과도적 통일

체제인 ‘남북연합’을 거쳐 통일헌법에 따른 통일정부 구성으로 구체화

됐다. 민족공동체를 기반으로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3단계의 구체적 내

용은 다음과 같다.123

한반도 통일의 첫 번째 단계로 제시된 화해협력단계에서는 남북한

이 적대와 불신,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상호신뢰 속에 남북화해를 제도

121_ 김영삼 대통령 육사 제49기 졸업식 연설문, “평화는 스스로 지킬 힘이 있을 때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1993.3.5)”; 김영삼, 우리 모두는 승리할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  

연설문 모음 (서울: 동광출판사, 1994), pp. 294～295.
122_ 김영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94.8.15.)”; 심지연,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 pp. 429～434.
123_ 통일원, 통일백서 1995 (서울: 통일원, 1995), pp. 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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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면서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실시함으로써 화해적 

공존을 추구해 나가는 단계로 설정되었다. 즉 남북한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

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

해 나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상호신뢰가 

더욱 쌓이게 되면 남북관계는 평화를 제도화하고 통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남북연합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두 번째의 남북연합단계는 하나의 완전한 통일국가 건설을 목표로 

이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남북한이 잠정적인 연합을 구성하는 단

계로 제시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평화를 제도화하고 민족공동생활권을 

형성하면서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과도적 체

제에 해당한다. 과도적 체제로서의 남북연합단계는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와 정부 하에서 통일지향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통합과정을 관리

해 나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합의하는 데 

따라 각기 대외적 주권을 유지하되, 남북정상회의·남북각료회의·남북

평의회·남북공동사무처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남북연합단

계에서는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고 평화체제가 정착되며 경제협력과 

사회·문화분야에서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어 민족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마지막의 3단계로 설계된 통일국가 완성단계는 남북연합단계에서 

구축된 민족공동의 생활권을 바탕으로 남북한 두 체제를 완전히 통합

하여 정치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1민족 1국가’로의 통일을 완성

하는 단계이다. 즉, 남북한의 의회대표들이 마련한 통일헌법에 따라 민

주적인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 및 통일정부를 구성함으로써 통

일국가를 수립하는 단계로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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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중간 단계인 남북연합 형성에 초점

을 맞추고, 점진적 과정을 거쳐, 남북 간 이질감이 해소되고 민족공동

체가 형성된 조건 위에서 통일국가를 형성하는 방안이었다. ‘민족공동

체 통일방안’에서는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로,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 인간존엄성이 보장되

는 선진민주국가를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그동안 다소 모호하게 제시되었던 두 가지 

중심개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새롭게 진화된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다. 즉 하나는 통일추진의 기본철학이 자유민주주의이며, 다른 하

나는 통일의 접근방도가 민족공동체임을 밝혀 주었다는 점이었다.124 

특히 통일 미래상으로서 자유와 복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선

진민주국가상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통일국가 건설에 필요한 가장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통일방안으로서의 요건을 갖

추고 있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의 민족 중심 대북통일패러다임은 구체적인 정

책추진과정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김영삼 정부

는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한 채 북한에 대한 노골적인 흡수통일의 의도

를 드러내고, 김일성 사망에 대한 반북적 태도, 대북 협상과정에서의 

대북압박 등을 주장하며 북한을 자극하여 남북 간 극한 대결의 빌미를 

제공하면서 남북관계를 파국적 상태로 악화시키고 있었다. 또한, 통일

문제를 국내정치적 상황에 활용하는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통일정책의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남한정부는 북

한에 대해 일관성 없는 정책을 남발하면서 북한의 불신을 자초하는 결

124_ 통일노력60년 발간위원회 편, 하늘길 땅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 p.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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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드러냈다.125 대북정책을 둘러싼 담론과 정책의 불일치, 정책일관

성의 부재 등은 김영삼 정부의 주요 특징이었고, 이 문제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갈등을 야기했다.126

김영삼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타협은 북한정권의 생

명을 연장시켜 줄 뿐이며 북한지도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

이 될 수 있다. 더 이상 우리는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 시간은 우리 

편에 있다. 우리가 서둘 이유가 없다. 초조해야 할 쪽은 북한이다. 만약 

미국이 북한과 적당한 선에 타협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고 언

론들이 그것을 잘된 합의라고 묘사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경우 그것이 더 큰 위험을 불러 올 것이라고 생각

한다”127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북한의 핵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고 한반도 정세가 긴장국면

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의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을 강조했다.128 김영삼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남북 간 문제로 

인식하고 북한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자 하였다. 김

영삼 대통령은 북한문제에 대한 남한주도권을 강조하면서도 북한 핵

문제의 해결 없이 남북관계의 진전은 없을 것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견

지하고 있었다.129 김영삼 대통령은 ‘북핵문제의 해결 없이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북한은 이에 대해 ‘핵문제는 

125_ 최완규, “Icarus의 비운: 김영삼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요인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제14권 2호 (1998 가을·겨울), pp. 189～212.

126_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편, 갈등하는 동맹, p. 161.
127_ 동아일보, 1994년 10월 9일.
128_ 대통령비서실, 김영삼 대통령 연설문집, 제1～2권 (서울: 대통령비서실, 1994～

1995), p. 250.
129_ 위의 책,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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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문제이기 때문에 남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문제로서 남한이 개입하고 나설 문제가 아니다’면서 김영삼 대통

령을 따돌렸고, 김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분개했다.13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6공화국과 문민정부의 통일정책은 통일방안에

서 더욱 구체화되고 일방적인 일원론에서 탈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

선 시기와 구분된다.131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3단계의 점진적 통일주

장과는 달리 대북 봉쇄정책과 흡수통일적 발언으로 남북한관계의 악

화를 초래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의 식량난을 토대로 ‘통일은 예기

치 않은 순간에 갑자기 닥쳐올 수도 있다’는 북한붕괴론의 유혹에 빠

졌다.132  그리고 북한붕괴론 등에 기초한 흡수통일의 가능성이 본격

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문민정부에 의한 북한붕괴에 기초한 흡

수통일론의 특징은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북한 내부

에 의해 자체적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고려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 있

었다. 

김영삼 정부는 결과적으로 통일 및 대북정책에 있어 운신의 폭을 스

스로 제한하면서 가장 반통일적인 남북관계를 창출하였다.

(2) 북한: 방어적 통일패러다임(비대칭 불균형시대)

탈냉전시대는 남북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하면서 남한에게는 자신감

을 주었지만 북한에게는 힘의 열세에 따른 방어적 기제를 작동시키고 

있었다. 

130_ 백학순, 노태우정부와 김영삼정부의 대북정책비교, pp. 34～35.
131_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편, 남북관계사: 갈등과 화해의 60년, p. 64.
132_ 대통령비서실, 김영삼 대통령 연설문집, 제2권 (서울: 대통령비서실, 1995) pp. 

32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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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정책은 적어도 1990년대 탈냉전시대가 도래하기 이전까

지 줄곧 ‘남조선혁명’을 통해 조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 대남정책을 전개해 왔다는 점에서 통일정책과 동일한 개

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133 

그러나 1990년대 이후부터 북한의 대남정책은 통일정책과 동일한 

정책목표를 공유하지 않게 되었다. 대남정책과 통일정책 간의 불일치

가 동반되었고 남한의 민주화는 남한정세의 불안정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의 가능성마저 축소시켜 버렸다. 1990년대 이후부터 북한의 대남

정책은 더 이상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정책으로서의 당위성을 상실하고 

체제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국익 극대화 차원의 대외정책 일환으로 전

환되었다는 것이다.134  즉 북한의 대남정책은 통일을 추구하기보다는 

방어적 차원의 생존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

김일성은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정상

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북과 남의 최고위급회담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것은 일찍이 우리가 발기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우리의 립장은 명백

합니다. 북남 최고위급회담에서는 무엇보다도 북과 남이 그 누구의 구

속이나 보증도 받지 않는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북과 남이 두 제도를 

그대로 두는 조건에서 통일국가의 련방정부를 세우거나 그 실현을 위

한 평화통일위원회 같은 것을 창설하는 문제가 협의되고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는 진정

한 의사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러 평양에 찾아오는 데 대해서는 환영할 

것입니다”135라는 조건부 환영의사를 표명하였다. 

133_ 정봉화, 북한의 대남정책, p. 18.
134_ 위의 책.
135_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4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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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남한 노태우 정부의 통일공세에 대응하여 김일성 주석

이 1991년 신년사를 통해 기존의 고려민주연방제 방안을 수정한 연방

제 통일방안을 다시 제시하였다. 1991년도의 연방제는 평화공존을 바

탕으로 하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로 구성된 연방국가의 창설을 

주장하고 있었다. 

북한은 1991년 신년사에서 잠정적으로 연방공화국의 지역자치 정부

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느슨한 연방제 통일방안으로 주장하였다. 

이른바 남북한의 지역정부에 연방국가의 권한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행사하도록 제도화한 방어적 성격의 분권형 연방제 모델을 주장하고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남북한의 현존하는 체제를 중시하는 연방제 모

델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상대적 열세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북

한 측 주장은 체제보존을 위한 방어적 성격의 연방제 모델을 제안하고 

있었던 셈이다. 1991년의 연방제 모델은 남북 간의 불균형을 기반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 남한으로부터의 흡수통일 가능성을 봉쇄하면

서 남한과의 장기적인 공존에 역점을 두는 통일방안의 성격을 띠고 있

었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1991년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서 누가 

누구를 먹는 방법으로 통일을 하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상과 제

도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민들이 스스로 선택해야 할 문

제입니다. 어느 일방이 타방에 사상과 제도를 강요하는 방법으로는 민

족의 통일을 실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민족 내부의 대립을 격

화시키고 새로운 민족적 재난을 빚어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계하였다.136 이런 점에서 북한의 연방제는 완성형 연방제에서 

연합형 연방제로의 미세한 변화의 흐름을 내포하고 있었다.

136_ 김일성,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1991.8.1),” 김일성 저작집 43 (평양: 조

선로동당출판사, 1996), p.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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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남한과의 접촉과 대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견

지하면서 남북 간의 공존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제반정책을 추진

하였다. 1991년에는 남한과 UN동시가입을 추진하면서 주권국가로서

의 국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남한과는 상호 간에 체제인정과 평

화공존을 의미하는 ｢불가침과 화해 및 교류협력에 관한 남북기본합의

서｣를 채택하여 남북 간의 통일지향적인 특수관계를 통하여 공존형 통

일기반을 조성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북한이 

기본합의서 체결에 동의한 제1목적은 체제유지 차원에서 시급한 불가

침선언의 채택 때문이었다.137 1993년에는 전 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발표하면서 대남 통일정책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남북한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나 기반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핵문제

와 김일성의 사망 등과 같은 돌발적인 갈등이슈에 통일지향적 남북관

계를 창출하려는 시도는 너무나도 무력하게 좌절되었다. 특히 김일성

의 사망을 계기로 북한은 한반도문제를 남한보다는 미국을 상대로 논

의하려는 자세를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탈냉전 시대 북한의 생존은 미국에 달려 있었다. 따라서 북한의 생

존을 목적으로 하는 통일패러다임의 중심에는 미국이 위치하고 있었다. 

김일성은 죽기 바로 직전까지도 “조선의 통일문제는 미국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남조선은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이며 남조선집권자는 

미국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하수인에 지나지 않습니다”138라

137_ 배광복, “남북관계의 경로의존과 구성: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까지 남북회담 분석,”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p. 218.
138_ 김일성, “조선민족은 누구나 조국통일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야 한다(재미교포녀류

기자와 한 담화, 1994. 4.21),” 김일성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 40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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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했다. 북한은 남한이 미국의 식민지에 불과한 한반도문제의 형식

적 당사자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은 죽기 직

전까지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통하여 안보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은 후계자 김정일에게도 동일

하게 이전되었다. 

김정일은 미국에 대해 양 진영론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약소국에 대

한 약탈과 침략을 일삼고 식민지로 전락시켜 지배하려는 제국주의국

가로 인식하고 있었다.139 김정일은 집권 초기 김일성의 조국통일 유

훈관철을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상정하고 있었다.

탈냉전 이후 북한의 통일패러다임은 남한에서 미국으로 이동하고, 

미국과의 관계에 따라 대남전략이 좌우되는 국면으로 전개되었다. 특

히 북한의 핵문제와 김일성의 사망은 한반도 정세를 북미관계 중심으

로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고 있었다. 1994년 김일성의 사망으

로 북한정국의 주도권이 김정일에게 행사되기 시작한 이후에도 북한

은 남한정부를 상대하기 보다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려는 흐

름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는 한반도에 형성되어 있는 분단질서가 어떻게 작

동하고 있는지에 관한 작동체계를 재확인시켜주는 소재로 작용하고 

있었다. 북한의 핵문제가 분출하면서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한반도 

정세는 북핵 이슈가 좌우하는 국면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북한

의 핵문제는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의 종속변수로 위치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재확인시켜주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북한의 북핵문제가 분

139_ 김정일은 세계질서를 제국주의 대 사회주의간의 대결구도로 인식하고, 제국주의를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근본동인으로 접근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김성철 외, 김정일

연구: 리더십과 사상(I) (서울: 통일연구원,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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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 이후 한반도 통일문제는 북핵문제에 종속되는 상황이 연출되

고 있었다. 

(3) 김정일 체제: 선군패러다임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추대된 김정일은 총

체적 위기국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으로서 선군노선을 채택하

였다.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워 사

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김정일 시대의 독특한 정치방식’으로 

규정된다.140 

김정일은 총체적 위기국면에 직면하여 위기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며 국면전환을 시도하는 리더십을 행사하기 시작하

였다. 종종 북한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 직면할 때 의도적으로 위

기를 조성해 정세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행동을 취해 왔다.141 김정일은 

비대칭적인 불균형의 국제관계에 대응하기 위한 약소국의 생존수단으

로서 군사력에 의존하는 선군형 생존전략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

작하였다. 김정일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고 군사력을 동원하여 미국주도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위험한 행

태를 반복하였다. 김정일은 위험회피형이기 보다 위험감수형 리더십을 

선택한 것이다.142  

김정일의 선군노선이 제기된 이래 북한은 국내외의 문제에 대해 선

군논리를 적용하였고,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선군패러다임

140_ 조성박, 세계를 매혹시키는 김정일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1999), pp. 84～95.
141_ 서보혁, “오마바 행정부 등장 이후 북핵문제와 북미관계,” 현대북한연구회 엮음, 김

정일의 북한, 어디로 가는가? (서울: 한울, 2009), p. 192.
142_ 정욱식, 북핵, 대파국과 대타협의 분수령 (서울: 창해, 2005), p.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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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하였다. 북한은 국력의 편차가 큰 북미협상과 같은 비대칭협상

(asymmetric negotiation)에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한

된 국가자원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해 왔다.143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새로운 군사전략을 위한 기술적 발판’일 뿐만 아니라, 

대규모 살상에 대한 서방측의 혐오감과 두려움을 활용하여 여러 이

익을 획득할 수 있는 정치적·심리적 도구로서의 가치를 동시에 갖고 

있다.144 탈냉전기 들어 북한은 남한, 미국 등 기존 적성국가들을 협상

에 끌어내고 양보를 획득하는 데 군사적 위협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145 

김정일은 1997년 6월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라는 문건을 통해 주체성뿐만 아니라 특히 민족성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었다.146 김정일은 조국통일과 관련하여 민족성

을 강조하면서 남한정부의 외세의존과 공조를 배격하고 민족자주로의 

정책전환과 반북대결 원칙의 연북화해정책으로의 전환, 국가보안법의 

철폐, 조국통일 논의와 활동의 자유보장 등을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

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나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주장하였다.

그리고 1997년 8월 4일에는 김정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라는 제하의 글을 발표하면서 남

북대화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표명하였다. 김정일

은 소위 ‘8·4 노작’을 통해 “우리나라의 통일문제는 남조선에 대한 외

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

143_ 서보혁, 탈냉전기 북미관계사 (서울: 선인, 2004), p. 112.
144_ 위의 책, p. 116.
145_ 위의 책, p. 117.
146_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동경: 재일본조

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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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단합

을 실현하는 문제”147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국통

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

은…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

한 조국통일의 3대헌장”148으로 규정하고, 통일은 민족자주의 원칙에

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앞으로 남조선 당국

자들이 온 민족의 기대에 맞게 오늘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대결

정책에서 벗어나 실지행동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면 우리는 그

들과 아무 때나 만나 민족의 운명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협상할 것

이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149이라고 주장하면서 남북대

화에 대해 긍정적 자세를 갖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김정일은 ｢조국통일의 3대헌장｣에 대해 “3대헌장은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오랫동안 존재하여 온 우리나라의 현실적 조건과 

통일을 갈망하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하루빨리 조국통일

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도”150라고 주장하

였다. 김정일은 “조국통일 3대헌장이야말로 조국통일의 기치이며 조국

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투쟁강

령”이라고 주장하였다.151  

김정일은 1998년에 들어와서도 신년사를 비롯하여 국내행사를 통해 

147_ 김정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1997.8.4),” 

김정일선집14(1995～199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p. 341～342; 로
동신문, 1997년 8월 20일.

148_ 위의 책, p. 344. 
149_ 위의 책, p. 358.
150_ 위의 책, p. 344.
151_ 위의 책, p.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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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에서 남북대화의 조건 및 중요

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다. 탈냉전기 북한이 불리한 환경과 약화

된 국가능력을 고려해 체제생존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최선의 방법은 

국가이익을 포괄적으로 담보할 대상국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

이었다.152  이를 위해 북한은 핵문제를 대외관계를 개선하는 수단으로 

적극 동원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북한은 오늘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핵문제의 본질에 대

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으로 우리를 위협하지 않았다면 오늘과 같은 핵문

제가 발생조차 않았을 것이고 우리에게는 단 한 개의 핵무기도 필요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153  북한은 오직 미국만이 자신

들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책임론을 통하여 미국을 협상테이블

로 끌어 들이는 동시에 국제적인 지지기반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구사

하였다. 미국에 대한 북한의 편승전략은 통미봉남 정책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통미봉남 외교정책은 미국에 대한 세력편승을 의미하면서도, 

남한과는 세력균형을 실시하는 것이었다.154  

김정일은 “현 정세가 우리에게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선문제와 

관련한 주변국가들의 이해관계를 잘 이용하면 오히려 화를 복으로 전

환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고, “원칙과 이념만 가지고 외교를 하던 시대

는 이미 지나갔다. 이제부터 우리는 외교를 저팔계식으로 하여야 한다. 

저팔계처럼 상대가 누구든 접근하여 자기의 잇속을 챙기면서도 바지

152_ 서보혁, 탈냉전기 북미관계사, p. 118.
153_ 민주조선, 2005년 10월 2일.
154_ 장노순, “약소국의 갈등적 편승외교정책: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 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1호 (한국정치학회, 1999), p.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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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벗어주지 않는 것이 바로 변화된 현실에서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외교방향”이라고 강조하였다.155  

김정일은 이념과 실리, 명분과 현실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조합하

면서 기동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절충

주의는 북한 정치체제가 비교적 큰 시련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어온 중

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156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대외관계에서 적대관계의 강대국을 상대로 공

세적인 선군외교를 통해 이익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약소국 

북한이 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선군전략을 통해 국가이익을 확보하려

는 대미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는 정책노선을 추진하였다. 김정일은 

강대국 미국을 움직이기 위하여 주로 갈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

었다. 북한의 대강대국 외교행태는 균형도 아니고 편승도 아닌 접근을 

통한 갈등, 갈등을 통한 접근의 양상을 되풀이해 왔다는 것이다.157 북

한은 미국과의 갈등관계를 부각시키면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는 갈등을 통한 편승전략을 선

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158 

155_ 현성일, “최근 북한외교정책의 평가와 전망: 북한의 시각에서 본 주변4국의 이해관

계를 중심으로,” 북한조사연구, 제5권 1호 (통일정책연구소, 2001), pp. 27～37.
156_ 오병훈, “김정일체제의 대외경제정책 전망,” 통일경제, 제4권 (1995), p. 63.
157_ 서훈, 선군외교 (서울: 명인출판사, 2009), p. 3.
158_ 장노순, “약소국의 갈등적 편승정책: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 pp. 37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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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2  북한의 1998～2002년 신년 공동사설의 대남 관련 내용

구분

연도

대남 관련 언급내용

남한평가 남북관계 전제조건

1998
단순히 정권교체나 대통령이 바뀌

어서 변화될 것은 없음.

민족자주로의 정책전환, 반북 대결정

책의 연북 화해정책으로 전환, 콘크리

트 장벽 철거,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

부 해체

1999
정권교체가 있었다고 하지만 달라

진 것이 없음.

외세의존 배격, 연공연북 통일, 국가보

안법과 통일부, 안기부 등 제도적 장치

의 철폐와 해체

2000 없음. 없음.

2001

대남비난 없으나, 외세의존 및 공

조포기, 연방제통일, 법률적 제도

적 장애 제거

연방제통일방안을 내세우고 있으나 온 

민족이 단결하면 그것이 곧 통일이라

고 주장, ‘6·15 공동선언’ 이행강조

따라서 1990년대 탈냉전의 우호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형성되어 있는 분단질서는 냉전탈출에 실패하였다. 한반도에 형성된 

분단질서는 탈냉전시대에서 남북 간의 비대칭적인 불균형에 기반한 

적대적 체제경쟁의 시대로 전환되었을 뿐이었다. 이에 따라 남북한의 

통일패러다임도 비대칭적인 불균형의 상황에 부합하는 방편으로 재편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라. 2000～2008년대: 상호협력에 기반한 분단관리형 통일패러다임

분단시대는 1998년 남한에서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국

면을 맞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 집권 이후의 남북관계에서는 남북한의 

한반도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돋보이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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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에는 남북한이 이전의 대결구

도와는 달리 당사자 간 접촉과 대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교류

협력이 남북관계의 중심적 특징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1) 김대중 정부: 평화적 분단관리 통일패러다임

김대중 정부는 진보적 시각을 견지하면서도 합리성을 중시하는 합

리적 진보에 가까운 이념적 성향을 보여 주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북

한에 대한 인식이나 통일철학은 이전 대통령들의 그것과 분명히 구별

되는 특성을 보여주었다.159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정부의 통일방안을 

계승하면서도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였다. 김대

중 대통령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남북 간의 불균형관계에서 북한에 대

한 강경정책보다는 유연한 온건정책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확고

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160 

김대중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준비된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대북

정책에 투입하기 시작하여 통일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

고 이른바 햇볕정책으로 불리는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

다. 김대중 정부는 평화·화해·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대

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남북 

간 화해협력의 적극적 추진을 대북정책의 3원칙으로 삼고 안보와 화해

협력의 병행추진,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 실현, 북한의 변화 여건 

조성, 남북 간 상호이익의 도모, 남북당사자 해결원칙 하에 국제적 지

159_ 김호홍, “대통령의 대북정책 리더십 유형 연구: 행태적 정책적 요인을 중심으로,” 

p. 112.
160_ 이종석, “대북포용정책 18개월: 평가와 과제,” 국가전략, 제5권 2호 (1999), pp. 

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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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확보, 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북정책의 추진 등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선택하였다.161

김대중 정부가 추구하는 대북정책은 ‘사실상의 통일된 상태’를 실현

하는 것이 정책목표였다. 김대중 정부가 기대한 사실상의 통일된 상태

란 남북 간에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신뢰가 구축되고 평화체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된 상태이며, 경제사회 모든 부분에서 호혜적 관계가 

구축되고 대외적으로도 민족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정도의 상태가 

이룩됨으로써 완전한 통일단계로 들어가기 직전에까지 이른 것을 말

한다.162

김대중 정부는 북한을 적대적 경쟁자로 상대하기보다는 당면한 현

안해결의 동반자로 간주하고163 사실상의 통일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포용적 입장하에 북한을 타도해

야하는 적이 아니라 통일을 향해 함께 나가야 하는 화해와 협력의 대

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164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체제는 실패한 체제

이지만, 붕괴될 가능성이 희박한 체제이며,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는 낙관적 전망을 갖고 있었지만, 대남혁명전략과 군사노선도 쉽게 포

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양면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165 김대중 정부는 

사실상의 통일을 위해 북한을 상대로 접촉을 통한 변화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이 김영삼 정부를 비롯한 이전 정부와 

161_ 김경웅 외, 통일문제 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2000), pp. 138～141.
162_ 김형기, 남북관계 변천사, p. 223.
163_ 임동원·백낙청 외, 다시 한반도의 길을 묻다, p. 19.
164_ 허성우, “김대중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결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p. 86.
165_ 통일부,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1999),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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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남북관계를 극복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접근법을 시작한 데 있다.166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민족중심, 남

북관계 중심의 접근방법을 강조하고 있었다. 김대중 정부는 자주성을 

중시하면서도 한반도문제의 국제성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고 있었다. 

김대중 정부가 선택한 햇볕정책은 북미관계를 남북관계의 종속변수로 

삼고자 하던 입장을 철회하고 북미관계를 독립변수로 인정하는 획기

적 조치였다.167 김대중 정부는 남북관계의 동요와는 무관하게 북한과

의 대화 및 교류협력에 관한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 즉 국민

의 정부의 가장 큰 통일정책의 특징은 일관성이었다.168 

김영삼 정부 이래로 악화일로를 걷던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은 

2000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의 독일방문 과정에서 발표한 베를린 선언

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독일통일의 교훈과 한반

도문제’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남북한 간 정경분리 원칙에 의한 민간

경협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제는 정부당국 간의 협력이 필요한 때이며, 

우리 정부는 북한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준비

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169 정경분리 원칙에 의거하여 민

간기업 간의 경제교류 또는 비정치적인 문화 및 스포츠 교류만을 추진

하다가 처음으로 당국자 대화를 제의한 것이다.170

김대중 정부의 일관된 유화적인 대화추진정책에 북한이 동의함으로

써, 분단이래 처음으로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김대

166_ 장달중 외, 북미대립: 탈냉전속의 냉전대립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p. 193.
167_ 위의 책, p. 194.
168_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편, 남북관계사, p. 73.
169_ 서울신문, 2000년 3월 10일.
170_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p. 207.



114 신통일대계 구현을 위한 구조분석

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 남북 간 최고위급회담이 개최

될 수 있었다. 남북한 정상들은 정상회담을 거쳐 다음과 같은 5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하였다.171

1항에서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2항에서는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

정한다.” 3항에서는 “남과 북은 2000년 8월 15일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

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합의한다.” 4항에서는 “남과 북은 경

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 신뢰를 도모

한다.” 그리고 5항에서는 “위의 네 개항의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

행하기 위해 남과 북의 당국이 빠른 시일 안에 관련 부서들의 후속 대

화를 규정하여 합의 내용의 조속한 이행을 약속한다”는 내용에 합의하

였다. 

이상과 같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인 ‘6·15 공동선언’은 남북관계 역

사상 최초로 양측의 최고지도자가 합의하고 서명하였으며, 기존의 적

대적 남북관계를 화해협력관계로 전환시키기로 합의한 문서이다.172 

남북정상회담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활성화

되면서, 남북관계는 적대적 의존관계의 양상이 협력적 상호의존의 관

계로 전환하고 있었다. 2000년대 이후 남북관계는 과거 반세기 동안 

강대국 간의 이념분쟁을 내면화하면서 이어지던 남과 북의 적대적인 

171_ 6·15 공동선언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통일부, 2001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01), 

p. 43을 참조.
172_ 차주완,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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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구조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상호적응과 인정의 관계로 나

아가는 단계였다.173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국내외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남북 간의 접근과 화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는 분단체제에 의해 도전을 받는 상황을 맞기 시작한 것

이다.174  대내적으로는 남남갈등이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2001년 부시

행정부의 집권으로 북미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남북 간 

교류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

정에서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와 함께 남북공조를 통

해 미국에 대항하려는 대결구도 형성 전략을 구사하면서 김대중 정부

의 입지를 매우 위축시키는 현상이 나타났다. 

2003년 2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집권으로 남

북관계는 제2의 ‘6·15 시대’로 이행될 수 있었다. 노무현 정부는 제2차 

북핵위기, 북미관계의 악화,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 등과 

같이 결코 우호적인 않은 국제환경 속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하였다. 김

대중 정부의 집권말기인 2002년 10월에 발생한 제2차 북핵위기는 노

무현 정부의 임기 내내 남북관계의 진전에 난관을 조성하고 정책 선택

의 폭을 제한하는 정책환경으로 작용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뒤를 이어 집권한 노무현 대통령은 공격형 리더십

의 지도자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매력은 파괴력에 있었다.175  역대 대

통령들이 모든 외부 대상의 상호관계성을 중시해온데 비해, 노 대통령

173_ 조한범 외, 지속가능한 통일론의 모색, p. 76.
174_ 분단체제는 분단친화적 체제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백낙청, 흔들리는 분단체제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9); 이종석, 분단시대의 통일학, pp. 27～32 참조.
175_ 최진, 대통령리더십 총론, p. 542.



116 신통일대계 구현을 위한 구조분석

은 ‘내부의 주체’와 ‘독자성’을 중시하였다.176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후 

낡은 것과의 투쟁을 통해 새것을 창출하려는 공격적 리더십을 행사하

기 시작하였다. 참여정부가 선호하는 국정운영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혁신’이었다. 혁신은 남북관계에서 보수친화적인 분단체제를 변화하

려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북정책을 햇볕정책에서 평화번영정

책(Peace-Prosperity Policy)으로 변경하고 이를 위해 ‘대화해결’, ‘신

뢰와 호혜’, ‘당사자 중심의 국제협력’, ‘국민적 참여와 초당적 협력’ 등 

대북 ‘평화번영정책’ 4원칙을 천명하였다. 참여정부는 햇볕정책의 바탕

위에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동북아 공존공영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평화번영정책이라 명명했다.177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문제를 지역적 차원의 국제문

제로 인식하고 접근하고 있었다. 즉 한반도문제는 남북한 당사자 간의 

문제로서는 해결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한반도문제에 이해관

계를 갖고 있는 주변국가들과의 협력적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햇볕정책의 계승발전적 차원에서 대북

정책 및 동북아정책으로 평화번영정책을 제시하고, 경제발전전략으로

는 동북아경제중심, 동북아시대 구상 등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였다.

평화번영정책은 통일·외교·국방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안보적 측면의 ‘평화’와 경제적 측면의 ‘번영’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한반도 평화발전 구상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178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

176_ 위의 책, p. 552.
177_ 국가안전보장회의, 평화번영과 안보 (서울: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2003),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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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는 바로 평화였다. 노무현은 “대북정책의 

핵심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입니다. 통일은 그 다음입니다”라면서 평

화와 안전을 중시하는 대북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179  2003년 

6월 9일 일본국회 연설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다. 평화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모든 것

은 평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신념”이라는 점을 강조하

였다.180 노무현 정부는 불안정한 평화를 제도화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안정적 기반을 창출하려는 데 관심을 두고 있었다. 이를 위하여 

한반도 평화를 불안정하게 작동시키고 있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려는 데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에게 평화는 

한반도분단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참여정부는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어떠한 형태의 

전쟁에도 반대하고 모든 갈등과 현안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

하며, 서로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적대적 불신을 해소하고 상호신뢰

를 구축하며, 상호주의가 아닌 전략적 호혜주의를 추구하며, 한반도문

제는 남북 당사자원칙에 기초하여 국제협력을 해 나간다”는 원칙을 견

지했다.181  이처럼 노무현 정부는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행사하고자 하

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4월 23일 안보관계 장관 및 청와대 보

좌관 회의에서 남북 장관급회담과 관련해 “북한에 끌려만 가지 않겠다”

고 말했다.182  정세현 통일부 장관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원칙

178_ 통일부,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서울: 통일부, 2003), pp. 18～19.
179_ 노무현대통령 연설, “2007년 신년연설,” (2007.1.23).
180_ 대통령비서실,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 2003년 2월 25일～2004년 1월 31일 

(서울: 대통령비서실, 2004) 참조.
181_ 이종석, 한반도 평화통일론, p. 139.
182_ “북한에 끌려만 가지 않겠다,” 국민일보, 2003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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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신뢰에 배치되는 북측의 태도에 강력 대처할 것이며 ‘끌려 다닌다’, 

‘저자세다’라는 부정적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183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기간 동안 남북관계는 북핵문제의 진

행상황에 따라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

의 포용정책을 계승하여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기반을 

축적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왔지만, 북미관계의 악화로 인한 

북한의 미사일발사, 핵보유선언, 핵실험 등과 같은 군사적 행동 등으로 

정책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도발

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의 틀을 약화시키거나 중

단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남북 간 접촉 및 상호의존의 폭을 

넓혀 나가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노무현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북정책 

결정과 남북대화에 대한 투명성 및 국민적 합의기반을 강화하였으며 

5년마다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을 작성, 국회에 보고토록 제도화하

였다. 개성공단 사업지원단과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등을 설치하여 

민간 대북경협 사업자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였으며, 남북경협 제도

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남북 간 교류협력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냉전적 남북

대결구도를 청산하고 평화와 공존의 미래지향적 구도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남한의 대북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법

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커다란 의의가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을 상대로 남북관계를 주도해 나가고자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추종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부

183_ 문화일보, 2003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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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저항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노무현 독트린에서 한미관계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조응하여 미래지향적으로 변화·발전되어야 하

며, 그 방향은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일이었다.184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문제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과 다른 것은 다르다

고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조지 부시(George W. Bush) 대

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비전이 상이했기 때문에, ‘갈등-대립’하고 서

로 용납하며 협력하여 접점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

았다.185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차이는 북한의 핵문제

에 대한 위협인식보다는 위협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었다. 한미동맹의 

최우선 목표인 한반도의 안전을 위협해 온 북한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보임으로써 동맹의 존재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186 노

무현 정부에게 미국의 대북정책은 너무 강압적으로 보였다.187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

고 있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임기 내내 보수적이거나 우익적인 세력들

로부터 좌파라는 이념적 공격을 받았다. 2004년 9월 9일 집권당인 열

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자, 당시 한나라당 박

근혜 대표는 국가보안법 사수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맞섰다. 당시 한나

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청산, 사립학교법, 언론개혁법 등 4대 

184_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편, 갈등하는 동맹, p. 214.
185_ 위의 책, p. 203.
186_ 전성훈,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 19.
187_ 박형중,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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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을 추진하는 노무현 정부를 친북·좌파 정권으로 몰고 갈 정도

였다. 노무현 정부는 대북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내

적 기반도 대단히 취약한 실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2～4일까지 북한

의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

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도 8개 조항에 달하는 합의문을 채택하

고 공동선언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노무현과 김정일이 합의서명한 8개

항의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6·15 공동선언’ 적극 구현, ②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로 전환, ③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④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이행 노력, ⑤ 경제협력 

사업 활성화, ⑥ 백두산 관광 실시 등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 발전, 

⑦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협력사업 적극 추진, ⑧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이다.

이상과 같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독자적인 통일방안을 수립

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내세우지도 않았다. 통일방안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두고 남북이 대화를 함으로써 신뢰를 쌓

고 통일의 길로 가야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의 통일정

책은 과거와 구분된다.188

노무현 정부는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 진행, 한반도 평화정착 기여, 남북 경협사업의 확대발전, 인도

적 문제의 진전, 그리고 남북관계의 제도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189

188_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편, 남북관계사: 갈등과 화해의 60년, p. 78.
189_ 통일부, 2008 통일백서, pp. 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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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정일 체제: 민족공조 패러다임

북한의 김정일은 김영삼 정부의 집권기간 동안에는 남한과의 대화 

및 접촉 자체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전략으로 일관하였다. 기회가 있

을 때마다 김영삼 정부와는 결코 대화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공

개적으로 표명하고 있었다.

북한에게는 남한에서 김영삼 정부가 물러나고 김대중 정부가 집권

하는 새로운 정치환경이 기회의 창이었다. 북한에게 김대중은 이미 매

우 익숙한 지도자였다. 북한은 김대중 정부가 이전과는 다른 매우 전

향적인 대북정책을 제안하였지만, 김대중 정부의 집권 초기에는 매우 

신중한 자세로 관망하고 있었다. 

남한에서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에 북한에서는 3년간의 유훈

정치시대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김정일 시대가 출범하였다. 1997년 

10월 김정일은 당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의 공동 추대형식으로 

노동당 총비서직에 추대되고 선군정치에 의거한 강성대국의 추진이 표

방되었다. 그리고 1998년 9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를 통

해 헌법을 개정하고 국방위원회를 국가최고의 권력기관으로 격상시키

면서 김정일에게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직책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김

정일은 김일성과 유사한 당‧정‧군의 최고직책을 통해 북한체제를 유

일적으로 지도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집권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되

었던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햇볕정책이란 명칭 자체가 단적으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190 이에 따라 북한

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 초기에는 “햇볕론의 골자는 그 무

190_ 도진순, 분단의 내일 통일의 역사, p. 73.



122 신통일대계 구현을 위한 구조분석

슨 교류와 협력으로 그 누구를 어디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내용이 보

여주는 바와 같이 햇볕론은 논의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요설에 불과하

며 북남관계 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가로막고 상대방을 해

치기 위한 것”191이라고 비난하였다. 북한은 남한과의 교류협력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

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상징되

는 포용의 성격은 궁극적으로 남북한 수렴현상을 가속화시킨다는 점

에서 전략적 공세주의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192 햇볕정책은 북한

의 우려와 경계를 야기하는 측면도 포함하고 있었다.

북한은 1998년 5월 23일자 로동신문에서 “북남관계에서 <상호주의>

는 통용될 수 없다”는 논평기사를 통해 김대중 정부의 상호주의 정책

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였다.193 김대중 정부는 상호주의가 북한의 

반발에 직면하자, 비등가성, 비동시성, 비대칭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호주의로 변경하였다. 

북한은 남한의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상대로 민족성을 중시하는 

민족공조 패러다임을 가동하면서 남북 간 다방면적 교류협력을 추진

해 나가고 있었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군사적 대결에 초점을 맞춘 선군

패러다임을 가동하고 있었다. 북한은 남한과 적대성을 완화하기 위한 

통일지향적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미국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의 핵역량을 일관되게 강화하고 있었다. 

2004년 신년사에 의하면 “오늘 민족공조를 방해하고 조선반도의 평

191_ “이른바 <해볕론>은 뒤집어 놓은 반북대결론,” 로동신문, 1998년 8월 7일.
192_ 김영재·이승현, “남북한 신정부의 대북·대남정책,” 국제정치논총, 제39집 1호 

(1999), pp. 251～252.
193_ 로동신문, 1998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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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주범은 미국이다. 미국을 환상적으로 대하면서 

그에 의존해야 전쟁위험도 모면하고 경제적 안정을 이를 수 있다고 생

각하는 것은 허황된 망상이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통일도 북남관계 개

선도 달가와하지 않으며 저들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우리 민족이 둘로 

갈라지든 핵참화를 입든 가리지 않는다. 북과 남은 이 땅의 평화를 지

키고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실

천으로 해결해야 한다”194는 주장을 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8년 10월 10일 ‘6·15 공동선언’과 ‘10·4 선

언’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북과 남의 화합과 대결, 통일과 분열을 가

르는 시금석”으로 규정하였다.195 북한은 두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

담을 통해 합의한 정상선언을 남북관계를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북한의 2000년대 통일정책은 ‘6·15 공동선언’을 기점으로 민족공조, 

우리민족끼리라는 구호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을 민족 대 외세의 기본

적인 대립점으로 인식하고, 민족적 대단결을 중심으로 한 통일정책을 

주장하였다.196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이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화해

협력시대에서 북한은 민족과 외세를 분리하면서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민족중심의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었다. 2000년대 김정일 시대의 북한의 통일정책은 한마디로 민족공

조를 앞세운 통일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197

194_ “당의 령도밑에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공세를 벌려 올해를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2004년도 신년사),” 로동신문, 2004년 1월 1일.
195_ 통일연구원, 남북관계 연표 1948년～2013년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 464.
196_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편, 남북관계사: 갈등과 화해의 60년, p. 79.
197_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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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008년 이후: 상호불신의 대결적 통일패러다임(한반도문제의 

국제화)

2008년 남한에서는 10년 만에 보수성향의 이명박정부가 출범하였다. 

이명박정부의 출범을 전후로 남북한은 한반도문제에 대하여 서로 다

른 길을 걸으려는 입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명박정부의 출범으로 남북 간 교류협력관계의 확대 추세는 새로

운 변화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 이명박정부의 출범으로 한반도 정

세는 다시 국제화의 흐름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화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한반도문제를 국제문제

화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보편적 기준을 한반도문제에 적용하고자 하

였다. 

이명박정부의 출범 이후 남한이 한반도문제의 국제화를 통한 대북 

압박을 시도하려는 과정에서 남북 간의 긴장과 대결이 고조되는 현상

이 야기되었다.

(1) 남한: 신보수주의적 통일패러다임

이명박 정권의 등장으로 ‘신보수주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명박정

부는 전형적인 보수성향의 정권이었다. 신보수는 ‘시장형 보수’ 혹은 

‘신자유주의적 보수’라는 용어로도 대체할 수 있으며, ‘개발주의’와 ‘성

장주의’를 지향한다. 아울러 한국형 신보수 정권은 시장자율과 자율경

쟁을 지배담론으로 하지만 동시에 ‘신국가주의’적 성격도 관성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신보수는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가치와 노선을 지향한다. 한

국의 보수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북한을 불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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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명박정부가 전임정부의 정책노선을 계승하

기보다는 단절과 변화를 지향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다. 신보수가 집

권 후 보수개혁을 주장하면서 최우선으로 꼽는 개혁대상이 반북주의

였다. 이명박정부는 실용주의를 지향하는 정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실용적 접근을 거론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실

용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중시하는 이념형 정부였다. 동

시에 이명박정부는 국제적인 실용적 보수성향의 정부로 평가되기도 

하였다.198 이명박정부는 세계적인 보편주의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

고 있었다. 

이명박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기본적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명박정부는 

1998년에서 2008년까지 10년에 걸쳐 두 차례의 진보형 전임정부들이 

추진해 왔던 대북정책의 기본적인 전제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북한을 포용의 대상이 아니라 강압적 변화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대북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지난 10년에 걸친 진보성

향의 집권시기를 ‘잃어버린 10년’으로 평가하고, 대북정책도 실패한 정

책으로 평가하였다.199 북한을 포용하고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

한에서는 핵문제를 비롯하여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 

근거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실패이유는 그들이 대북지원과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통해 북한의 그

릇된 행동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 가정’ 하에 출발

198_ 김형석, “역대 정부별 북한인식과 대북정책 상관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

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참조.
199_ 국정백서편찬위원회, 이명박정부 국정백서, 원칙있는 대북·통일정책과 선진안보 

(서울: 대한민국정부, 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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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총체적 실패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다.200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북한을 포용할 뿐만 아니라 강압적 방식을 

병행하여 타율적 변화를 유도하려는 양면전략을 선택하였다. 기본적으

로 전임정부에 의해 추진되어 왔던 대북포용정책을 전면적으로 중단하

고 보수적 관점에서 대북정책을 새롭게 접근하여 ‘비핵·개방·3000’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비핵화에 나서는 것만이 북한체제의 

개방을 나타내는 유일한 척도이며, 이것이 선행되어야만 한국정부는 

북한체제의 안보불안 및 경제난 해소를 위한 대대적인 지원을 할 것이

라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북한의 ‘선변화’ 또는 핵포기를 

요구하는 대북압박 성향의 정책이었다.201

이명박정부의 정책추진 행태 및 방식은 북한의 제안이나 주장에 대

해서는 거부‧무시하면서, 북한에게는 강온 양면전략을 통하여 핵포기 

및 폐기를 요구‧수용‧순응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이명박정부

에게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명박정부는 북한에게 

먼저 비핵화와 개방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북한은 이명박정부

에게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합의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었던 반면에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행

을 요구하는 등 서로 상반된 주장들을 관철시키고자 경쟁하고 있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집권 이후 계속해서 북한당국을 자극하는 성격의 

‘도발적 무시’가 있었다. 김태영 합참의장의 대북 선제타격 발언(3월 

26일)이 나오자, 북한은 경협협의사무소 당국자 철수(3월 27일), ‘남측 

200_ 성경륭, “김대중-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전략 비교,” 한국동북

아논총, 제13권 3호 (2008). 
201_ 조한범 외, 지속가능한 통일론의 모색, pp. 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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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자들의 군사분계선 통과 전면 차단(3월 29일)’ 등으로 응수했다. 

이명박정부는 북한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북한당국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북한인권단체들에 의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방관하였다. 

이명박정부의 도발적인 정책행태는 집권 초기 다양한 형태로 전개

되기 시작하였다. 도발적인 대북정책은 ‘비핵·개방·3000’으로 시작되

었다. 이명박정부는 집권 초기 ‘비핵·개방·3000’으로 요약되는 대북정

책을 통해 북한이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어떠한 정책도 의미가 없다는 

회의적 대북관으로 남북관계를 시작하였다.202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핵문제를 남북관계와 연계시켜 접근하고 있었다.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남북관계의 진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핵폐

기를 북한의 변화를 상징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었

다. 이명박정부는 ‘3000’이라는 상징적인 물질적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

의 핵폐기와 개방을 견인하려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명

박정부가 제안한 ‘비핵·개방·3000’은 북한으로서는 수용하거나 순응하

기 어려운 정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는 북한을 상대

로 핵폐기를 전제로 하는 강경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던 것

이다. 

이명박정부가 초기에 제안한 ‘비핵·개방·3000’은 추후 북한과의 상

생공영을 목적으로 하는 대북정책을 제시하면서, 실행전략으로 위치하

였다. 이명박정부는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실행전

략으로서 ‘비핵·개방·3000’을 제시하고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면 북한

에게 3,000달러 소득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는 정책을 제안하였다.203 

202_ 김규륜 외,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체계와 추진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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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는 핵문제와 경제를 연계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3,000

달러로 상징되는 경제지원을 통해 남북 간 상생공영이 가능할 수 있다

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었다. 

이명박정부에게 대북정책의 핵심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었으며,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변화를 정책목표가 아니라 필수적인 

전제조건이자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었다.204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변

화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다양한 자원과 방법을 동원하였다. 

먼저 이명박정부는 김정일을 정점으로 하는 북한지도부에서 북한변

화의 가능성을 거의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 이명박정부는 북한지도부

와 한반도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거나 접촉하는 것조차도 회의적인 시

각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정권과 주민

을 분리하는 이원적 접근을 채택했다.205 이는 위로부터의 변화보다는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보다 현실적이라는 판단에 기인하며, 아래로부터

의 변화의 계기는 시장에 있었다. 이명박정부는 김정일의 집권 이후 

북한에서 확장되고 있는 시장의 변화 흐름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

었다. 이명박정부는 북한에서의 시장 확장 추세를 아래로부터의 변화

가능성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이명박정부가 북한을 움직이기 위하여 활용한 카드는 한

미관계였다. 이명박정부는 한반도문제의 국제화를 통하여 한반도문제

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명박정부는 김정일이 집권한 이후 북한의 대

미의존도가 크게 증대되는 현상에 유의하여, 미국을 통하여 북한의 변

203_ 통일부, 통일미래를 준비하는 통일정책 (서울: 통일부, 2013), p. 17.
204_ 김규륜 외,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체계와 추진전략, p. 16
205_ 박종철 외,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2012),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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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이전부터 “한미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북

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서로 발전하면 북

미관계도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206라면서 한미관계를 통한 

선순환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명박정부의 북핵정책은 북핵문제 

해결의 열쇠를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하

여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북핵정책

과 큰 차이를 보인다.207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서둘러 

한미동맹관계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여 대북 공조체제를 가동할 수 있

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식에 있어서도 

역대정부와는 다른 방법론을 선택하였다. 먼저 이명박정부는 남북관계

에 있어서 북한의 의미 있는 선제적 변화나 행동이 있을때에만 반응하

는 조건적 대응전략에 따라 행동하였다. 남북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도 북한이 먼저 행동하면,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는 방식이었다. 북

한이 먼저 주면, 남한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겠다는 등가적 보상논

리를 적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명박정부의 상호주의는 조건부 상호

주의에 해당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겠다”

는 입장과 “원칙에 철저하되 유연한 접근”은 동시성과 등가성에 있어

서는 탄력적으로 응하되, 대북경협 4원칙(북핵문제의 진전, 경제적 타당

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합의)을 고려한 조건부 상호주의인 것이다.208 

206_ “이명박 당선인 신년기자회견,” 조선일보, 2008년 1월 14일.
207_ 서재진,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 해결의 과제,” p. 37.
208_ 박종철 외,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pp. 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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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 핵폐기에 대한 강한 의지, 실용

과 생산성에 대한 강조, 방법에 있어서 호혜적 상호주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209 남한이 요구하는 대로 핵을 폐기하면 북한에게 그에 상응

하는 경제적 보상을 지원하겠다는 협력적 방식의 맞대응 전략이었다. 

또한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변화에 대해 기다리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전략”이라고 했다. 기다림의 

전략이란 북한이 먼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자는 전략이었다. 이명박

정부에게 ‘기다린다’는 전략은 북한이 굴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무대응 전략이자 일종의 ‘농성’ 전략이며, 시간이 가면 결국 

압박과 제재의 무게에 의해 붕괴되고 말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다.210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북한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전혀 움직이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북한이 먼저 일정 수준의 굴복과 양보를 해야만 

협상이 시작되고 대북지원이 이뤄지며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철저한 

선북한변화론이야 말로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기조의 핵심인 것이다.211 북한변화론은 결국 북한굴복론과 유사한 의

미를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집권 이후 남북관계는 내내 긴장과 대결국면으

로 일관하였다. 이명박정부는 결코 북한에 순응하거나 양보하려 하지 

않았으며, 북한 역시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이명박정부의 집권기간 내

내 남과 북사이에서는 강경노선간의 정면충돌만이 존재하고 있을 뿐

이었다. 

209_ 최용환, “한국의 통일정책 평가와 과제,” 신아세아, 17권 4호 (2010년 겨울), 

p. 253.
210_ 이수훈, “‘제2판’ 급변사태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p. 42.
211_ 김근식, 대북 포용정책의 진화를 위하여,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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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출범 이후의 남북 간 긴장과 대결국면은 이론적 차원에

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실질적 차원으

로 진전되는 양상으로 악화되었다. 북한 군부는 2008년 사건에 대해 

유감 표시를 하였고, 2009년 8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때에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관광객 신변보장 담보약속을 보장하였으나 이

명박정부는 계속해서 무시 전략으로 대응하였다. 북한은 2009년 5월 

23일 10·4 공동선언의 주역인 노무현 대통령의 사망 직후인,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2009년 5월 북한은 제2차 핵실험을 단행

하고, 남한은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가입으로 

대응하였다. 이명박정부는 국제사회의 여론이나 힘을 동원하여 북한의 

핵을 저지하려고 하였지만 또 다시 실패한 것이다. 

남북 간의 긴장국면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사건으로 46명의 해군병사가 사망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천

안함 사건은 2010년 1월 북한 총참모부 대변인이 남한 김태영 국방장

관의 ‘북한의 핵공격 시 선제타격’ 발언에 대해 선제공격으로 간주하면

서 단호한 군사적 행동으로 맞설 것임을 경고하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남한당국의 경우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천안함 사건 관련 

담화를 발표하고, 남북한 교역 및 교류를 중단시키는 한편, 강력한 대

북 자위권 발동의지를 천명하였다. 이어 통일‧외교‧국방 등 3개 부처 

장관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담화문을 구체적으로 실천

할 수 있는 강경한 대북제재조치들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남북 간의 

교류협력관계는 전면적으로 중단되는 사태로 악화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명박 대

통령은 2010년 남한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상정되고 있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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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공동체 통일방안’에 기초한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을 발표하였다. 남

북관계의 초점을 북핵문제에서 통일문제로 전환하고 있었다. 이명박정

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면서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로 이뤄진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의 새로운 대북통일정책의 실험은 정

책적 의도와는 무관하게 북한의 핵포기도 유도하지 못하고 남북관계

만 악화시키는 정책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명박정부 시기의 대북정

책과 남북관계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대북정책의 반포용, 남북

관계의 전반적 파탄, 그리고 한반도 상황의 악화로 요약해 볼 수 있

다.212  이명박정부의 실용주의를 지향하는 대북정책은 원칙에 갇혀 아

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좌절된 것이다.

특히 21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미중 양국 간에 상호대결적으로 

형성되는 상황에서 이명박정부와 오마바 행정부는 한미동맹을 한반도

와 동북아에서의 평화증진보다는 북한과 중국을 봉쇄하는 배타적이고 

대결적인 성격의 가치동맹으로 운용해 왔다.213 그러나 이명박정부 출

범 이후 한미동맹관계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은 불편한 심

기를 공공연하게 드러냈고, 2010년 천안함 사건 및 연평도 포격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한미동

맹을 통한 대북압박봉쇄 전략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까지

도 불편해지는 문제점을 낳고 있었다. 따라서 이명박정부 집권기간 동

안의 한반도정세는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남한의 대외관계까지도 의도

하지 않은 문제점을 낳으면서 새로운 대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으

212_ 민주정책연구원,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중단기적 대북정책 업그레이드 

방안연구 (서울: 민주정책연구원, 2012), p. 27.
213_ 백학순,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2008～2012 (성남: 세종연구소, 2013),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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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개되었다. 

2013년 이명박정부의 뒤를 이어 집권한 박근혜정부는 대북통일정책

으로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정부와는 달리 남북관계가 매우 불편한 상황에서 집권

하였다.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제

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 

상원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로버트 메넨데즈(Robert 

Menendez) 상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북한의 핵확산 및 다른 목적으

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구두 투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법

안에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UN과 협조해 제재를 강화하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 이해 수호를 위해 미군 주둔을 

강화하는 등 세 가지 핵심 조항이 담긴 법안을 통과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 취임사를 통해 “현재 우리가 처

한 안보 상황이 너무도 엄중하지만 여기에만 머물 수는 없다”면서 “한

반도 신뢰프로세스로 한민족 모두가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

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만들고자 한

다”214는 대북정책의 목표를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박근혜정부는 한반도문제와 관련하여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을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실

현,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외

교 전개 등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박근혜정부는 스스로 ‘신뢰의 정부’로 규정하였다. 박근혜정부는 남

북관계에 대해서도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박근혜정부는 남북

214_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문화일보, 2013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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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근본적 이유를 남북 간 신

뢰의 부족에 있다고 보고 ‘신뢰’라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진단하

였다. 박근혜정부에서도 역대정부에 의해 추진된 ‘대화와 교류중심의 

포용정책’이나 ‘원칙중심의 대북정책’이 모두 북한의 의미있는 변화를 

유도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판단하였다. 박근혜정부에서는 기

존정책의 장점을 수용하면서 통합적 접근을 통해 한반도문제에 접근

하였다. 역대정부에 의해 추진된 온건·강경의 두 유형의 대북정책이 

모두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는 인식 아래, 그에 대한 

변증법적 통일을 시도하면서 ‘신뢰형성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들

고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는 대북정책과 전략의 선택과정

에서 역사적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보다 진일보한 진화론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박근혜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상징하는 핵심개념은 신뢰(Trust), 

균형(Alignment), 통합(Integration), 그리고 진화(Evolution)이다.215 

박근혜정부에게 신뢰는 국정전반을 포괄하는 큰 틀의 철학적 개념인 

반면, 균형은 국방·통일·외교분야에 적용되는 것이며, 진화는 대북정책

에 국한되는 정책적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216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에서 핵심개념이 신뢰라면, 균형은 신뢰가 정책의 영역에서 작동되는 

핵심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217 그중에서도 신뢰를 가장 핵심적인 개념

으로 강조하고 있었다. 신뢰(Trust)는 국내정책에 국한되는 협소한 개

215_ 전성훈, “신뢰·균형·통합·진화의 대북통일정책,”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 1.
216_ 박형중 외, Trustpolitik: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이론과 실제 탐색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p. 15～16.
217_ 정성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성, 인식, 접근방식,”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 

p.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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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국제관계, 그리고 남북관계를 포괄하는 박근

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다.218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신뢰의 국정철

학이 남북관계 차원에서 구현된 것이다. 이것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

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으로 제시

되었다. 박근혜정부는 ‘신뢰’라는 문화적 자본을 한반도 통일을 추진해 

나가는 통일자본으로 상정하는 문화적 접근 및 문화적 통일패러다임

을 도입하였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역대정부와 마찬가지로 남북관계와 통일문

제에서 단계적‧기능적 접근을 중시하고 있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는 접촉을 통한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핵심목표로 삼는다.219 한반

도 신뢰프로세스는 신뢰의 네트워크(망)를 국내외에서 점진적으로 확

산시켜 나가면서 통일의 기반을 확충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정책이

라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체적인 이행과정과 관련

하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첫째,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합의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남북한 사이에 또

는 국제사회와의 신뢰가 생겨날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새로운 약속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220 즉 신뢰는 약속의 이행을 의미하는 실천적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박근혜정부에게 신뢰란 안보불안의 해소에서 시작되는 정신적 

218_ 박형중 외, Trustpolitik: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이론과 실제 탐색연구, 
p. 15.

219_ 전성훈, “신뢰‧균형‧통합‧진화의 대북통일정책,” p. 5.
220_ 박근혜 대통령 2012 핵안보정상회의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 “새로운 한반도와 

신뢰 프로세스,” (한국국제정치학회 주최, 2012.2.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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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이었다. 박근혜정부에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에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

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서 통일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정책

이다.221 안보우선의 신뢰를 주장하고 있으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억지에 기초한 대북정책이지 단순한 유화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222

안보에 대한 신뢰가 축적되어야만 남북 간 신뢰축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남북 간 낮은 단계의 교류부터 경제사

회적 협력이 진전되고,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는 정치안보적 신뢰가 먼

저 구축돼야 한다”면서 “박근혜정부는 사전에 준비된 평화, 단단한 평

화를 추구한다”고 말했다.223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재개 조건으로는 

“남북대화든 6자회담이든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는 것만으로

는 부족하다”면서 “진정성 있고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

했다.224

박근혜정부에서는 우선 ‘남북이 기존합의를 존중하고 이에 기초해서 

실천가능한 합의부터 이행하는 것이 신뢰의 출발점’으로 설정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3월 26일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남북한

이 기존합의를 존중하고, 이에 기초해 실제 가능한 합의부터 이행하는 

게 신뢰구축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225

221_ 류길재, “남북관계 현주소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국회입법조사처보, 17 (2013 
여름), p. 34.

222_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

과제｣ (2013.2), p. 191.
223_ “박근혜정부, 北 붕괴정책 없다,” 서울신문, 2013년 7월 12일.
224_ 위의 글.
225_ 통일부·외교부, (업무보고, 201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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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박근혜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

에는 북한의 핵문제가 위치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와 마찬가지로 북한

이 먼저 핵을 포기하거나 의미 있는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의 

성공적 이행도 결국은 북한의 태도변화에 달려 있는 셈이다. 북한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남한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거나 통일과정을 선

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나 환경을 조성하는 데 대북

정책의 역점을 두어 왔다.226 이를 위해 박근혜정부에서도 국제공조, 

특히 한미공조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다. 

박근혜정부는 이명박정부에서 구체화한 한미의 ‘확장억제력’을 ‘맞

춤형 억제전략’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핵무력시위를 통한 북핵억제에 

주력하고 있다.227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의 취임사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

면서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북핵불용(北核不容) 의지를 거듭 천명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3·1절 기념사에서 북한에 대해 ‘선변화 

후포용’이라는 기존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북한을 대변해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사에 대해 “북남합의에 대한 이행의지는 한마디도 없이 

북의 ‘선핵포기’와 ‘변화’를 일방적으로 강요한 데 대해 격분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새 정권의 대북정책은 오늘의 조선반도의 첨예한 

226_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부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정

책환경을 조성하는 데 대북정책의 초점을 맞추도록 요구하였다. 
227_ 고유환,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위협인식과 대응에 관한 행위자-네트워크,” 북한

연구학회보, 제17권 2호 (2013 겨울), pp. 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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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의 본질을 바로 보지 못하고 ‘키 리졸브’, ‘독수리’는 연례적인 것이

라고 하면서 미군과의 북침합동군사연습에 열을 올리고 있는 데서 뚜

렷이 나타난다”고 비난했다.228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3월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새 

정부 외교·대북정책 방향은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구

축하고 회복해 평화정착·통일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서두르지 

말고 벽돌을 하나하나 쌓듯이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차근차근 발전

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29 그리고 

“북한이 도발이나 평화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고, 우리와 약속한 것을 지킬 때 우

리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그렇게 신뢰를 지켜서 쌓은 평화가 국민

들이 원하는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있고 통일초석이 된다”고 했다.230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2월 집권 2년차를 맞이하여 대북정책 추진

과 관련, 북한의 요구에 끌려 다니지 않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

해야 한다는 원칙론의 고수를 거듭 강조했다.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는 남북관계 곳곳에 남아있는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 잡아야겠다”

며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정

상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31  청와대의 대북 원칙론은 북한

과의 무원칙한 공존이나 협상을 배제하고 원칙있는 힘으로 밀어붙여 

협상 상대방을 길들이고 보자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228_ “박근혜 정부, 시작부터 실망,” 세계일보, 2013년 3월 4일.
229_ “朴대통령, ‘외교·통일정책,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필요’,” 투데이코리아, 2013년 

3월 27일.
230_ 위의 글.
231_ “‘남북관계 비정상 바로잡아야’ 朴대통령, 대북정책 ‘원칙’강조,” 한국경제, 2014년 

2월 7일.



Ⅰ

Ⅱ

Ⅲ

Ⅳ

Ⅴ

분단 70년 통일패러다임 변화과정 139

2014년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제기하면서 남한정부의 

대북정책이 분단관리에서 통일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을 

처음으로 제기한 데 이어 1월 22일 스위스 다보스포럼(Davos Forum)

에서도 한걸음 더 나아가 “통일은 한국에만 대박이 아니라 동북아 주

변국 모두에도 대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

는 통일을 구체적인 정책추진의 과제로 상정하였다는 점에서 역대정

부의 통일정책과 구별된다. 박근혜정부의 통일대박 담론은 신뢰형성의 

대북정책에서 통일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여

지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통일대박론은 북한에 의해 새로운 흡수통일론

의 변종으로 인식되면서, 통일방안으로서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

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주장하는 통일대박도 북한을 배제한 남한식의 

통일을 가정한 낙관적 전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박

근혜정부의 통일대박론도 북한붕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되

고 있다.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물론 비난 일색이다.

(2) 김정일 체제의 강온 양면전략

북한은 남한에서 보수성향의 정부가 재집권하고, 반북성향의 대북통

일정책을 주장하는 새로운 흐름에 대응하여 강온 양면전략을 통해 정

체성의 보존은 물론이고 이익까지도 창출하려는 장단기적 정책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은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대북통일정책의 

종국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공산화통일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북한은 2008년 신년사를 통하여 “북남 협력사업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룩해 나가는 숭고한 애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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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북남 경제협력을 공리공영,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다방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북남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조

국통일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게 확대발전시켜야 한다”232면서 

남북 간 교류협력을 제도화의 단계로 진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하고 있었다. 북한은 이명박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권교체에 상관없

이 남북 간의 교류협력의 시대가 계속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출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은 강경입장으로 

선회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이명박정부의 대북제안이나 주장을 일축

하고, 이명박정부의 요구에 맞서 강력한 맞대응형태의 저항과 위협적 

행태로 일관하기 시작하였다. 이명박정부의 출범 이후 남북한은 당면

한 현안에 대해 정반대의 입장으로 충돌하고 있는 국면이었다. 북한은 

이명박정부의 출범 이후부터 남한에게 김정일이 합의한 두 차례의 정

상선언의 이행을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해왔다. 2008년 

신년사를 통해 북한은 한편으로는 “북남관계 개선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기초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북한은 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3000’ 등의 대북정책을 전면 거부하면서, “우리는 남조선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만 남조선이 우리와 등지고 대결하면

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두고 볼 것”233이라고 주장하면서 남한에게 불

안감을 조장하면서 압박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2008년 4월 1일 사설을 통하여 ‘남

조선당국이 반북대결로 얻은 것은 파멸뿐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원 글’

232_ “2008년 북한신년사,” 로동신문, 2008년 1월 1일.
233_ “로동신문, ≪남조선당국이 반북대결로 얻을 것은 파멸뿐이다≫-리명박≪정권≫,” 

내일신문, 2008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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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명박의 집권으로 하여 북남관계의 앞길에는 험난한 가시밭이 

조성되었으며 그것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 정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234고 경고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이명박 역도’, ‘매국

역적’이라는 극단적인 용어표현으로 비난하면서 “지금처럼 북남선언

들과 합의들을 짓밟고 외세에 추종하면서 대결의 길로 나간다면 우리

도 대응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하게 남한당국을 비난하였다.235 

북한은 최고지도자에 대한 예우를 매우 중시하는 체제이다. 남한의 최

고지도자에 대한 극단적 비난은 남북관계가 최고로 악화되고 있다는 

북한식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을 부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정책의 변

화를 꾀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대남접근 구도대로 남북관계를 끌고 

가자는 의도적 대남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236  북한은 이명박정

부의 실용주의에 대해 “리명박역도가 들고나온 ≪실용주의≫는 반민

족적인 ≪상호주의≫의 재판으로서 북남관계를 장사치의 관계로 전락

시키는 반통일론이다.”237 남북관계는 일반적인 국제관계에서 통용되

는 이익극대화의 관계가 아니라 민족적 정체성의 관계에서 접근되어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북남관계는 한 피줄을 이은 동족의 관

계이며 하나의 민족으로서 통일에로 나아가는 관계이다. 북남관계문제

는 결코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식으로 대할 문제가 아니다. 북남관

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실현하는 것은 일방의 리해관계를 

떠나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해결해야할 숭고한 애국위업

234_ 위의 글.
235_ 위의 글.
236_ 윤황,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 평화학연구, 제10권 1호 

(2009), p. 64.
237_ 로동신문, 2008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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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238  이명박정부는 실용성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관계를 정립하려

는 반면에 북한은 남한을 이익중심의 거래형 교환관계가 아닌 민족정

체성의 관계에서 상대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결국 북한은 “북

남관계를 리득과 손해를 따지는 문제로 대하는 것은 우리 민족문제의 

성격에도 맞지 않으며 문제의 해결책으로써는 더욱이 될 수 없다. 북

과 남이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놓고 제각기 장사군 같이 흥정할 내기를 

한다면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대결만 빚어지게 될 것이다.”239 그리고 

북한은 “≪기다리는 전략≫이란 본질에 있어서 우리 제도가 무너지기

를 기다리는 극히 불순한 기도이며 ≪원칙고수≫란 그 내용과 본질, 

목적에 있어서 반공화국 체제대결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240라

고 밝혔다. 이와 같이 북한은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및 전략이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남한에 대응하여 더욱 더 강도 높은 

강경대응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새해연설에서 “언제라도 북한과 동반자로

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남북대화를 제의했지만, 그해 1월 13일 

북한군 총참모부는 “외세를 등에 업고 대결의 길을 선택한 이상 부득

불 전면대결 태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북한은 이명박정부의 

제안이나 주장을 일축하고, 이명박정부의 요구에 대응하여 강력한 군

사적 수단을 동원한 맞대응형태의 저항을 하였다. 2009년 1월 30일 북

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북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 등을 무효화하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서해해상

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발표하였다. 남북 간 모든 정

238_ 로동신문, 2008년 8월 20일.
239_ 위의 글.
240_ 로동신문, 2012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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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군사적 합의를 무효화하고 남북기본합의서상의 서해 북방한계선

(Northern Limit Line: NLL)조항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조국평화통

일위원회는 “(이명박정부에 의해) 지난 시기 북남 사이에 채택된 모든 

합의들은 이미 사문화되고 백지화되었다. 우리만이 과거 북남합의들에 

구속받을 필요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241  북한은 이명박정부의 

정상합의 무시에 대응하여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는 모든 장

치들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남한을 압박하였다,

북한은 2009년 5월 23일 ‘10·4 공동선언’의 주역인 노무현 대통령의 

사망 직후인,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북한은 이명박정

부의 강경한 대북압박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통한 핵역량의 강화를 

계속하였다. 그렇지만 북한 군부는 2008년 사건에 대해 유감 표시를 

하였고, 2009년 8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때에 김정일 위원장

도 직접 관광객 신변보장 담보약속을 하였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이 전반적으로 이명박정부를 상대로 

대화전략이나 관망전략보다는 대결전략과 병행전략을 더 많이 구사하

였다는 점도 남북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

고 있다.242  북한은 남한의 강경노선에도 결코 순응하거나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다. 

특히 북한은 이명박정부가 한미공조 및 국제공조를 기반으로 강경

한 대북 압박전략을 구사하는 대결노선에 맞서 미국에 대항하는 반미

공조로 대응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은 국제적으로도 새로운 대결전선

을 형성하였다. 북한 소행이라는 잠정 결론을 전제로 한 한국과 미국, 

241_ 내일신문, 2009년 1월 30일.
242_ 이윤식, “북한의 대남 주도권 확보와 대남전략 행태,”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pp. 21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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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3개국의 공조전략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형국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천안함 사건 이후 김정일은 2010년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하였다.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가 출범

한 이후 남북 간의 대결구도는 점차 주변으로까지 확대되면서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가 더욱 구조화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다.

(3) 김정은 체제: 체제수호의 강온양면전략 지속 

2011년 12월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김정일의 삼남인 김정은

이 불과 28살의 나이로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등장하였다. 김정은의 집

권으로 북한체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북한에서는 3대 세습

체제가 북한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김정은 체제는 김정일의 후계체제이며,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로 이어지는 백두혈통의 후계자이다. 따라서 김정은이 정치적 

경험이 일천하고 지도자 훈련기간이 짧다고 해서 김정은 체제를 쉽게 

생각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김정일의 사망 이후 북한에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김정은을 중심으

로 하는 새로운 수령제가 탄생하고, 북한정국을 안정적으로 움직여 나

가고 있다. 김정은 수령제의 안정성 여부는 북한체제의 향방에 가장 

커다란 변수로 주목되고 있다. 북한의 세 번째 수령으로 등장한 김정

은은 북한에서 신화적 존재로 추대되고 있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상징

하는 ‘백두혈통’론을 계승한 지도자라는 점에서 개인이 아니라 후계자

의 신분으로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김정은을 부정하

는 것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부정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

다는 점에서 김정은은 새로운 ‘신화’적 지도자로 등장하고 있다.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북한에서는 먼저 김정은의 수령제 집권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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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위해 수령제의 구조를 재편하고 수령제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

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김정일 시대 군 중시의 선군형 수령제

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당 중심의 당국가체제에 기초한 수령제

로 전환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에 의해 김일성-김정일의 나라, 김일

성-김정일의 민족, 김일성-김정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나라로 

재구성되고 있다. 북한은 2012년 4월 11일 개최된 제4차 당대표자회

에서 당규약을 개정하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김정은 시대의 통치

이념으로 제시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

의 전일적 체계이며 주체시대, 자주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혁명사상

이다. 우리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김일성-김정일주의로부터 출발하

고 있다.”243

 김정은은 북한의 절대적인 상징인 김일성과 김정일을 더욱 높이 

상징화시키면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절대화하는 통치술을 적극화하고 

있다. 김정은은 단순한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아니라 김일성과 김정일

로 이어지는 백두혈통의 후계자이다. 김정은에게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후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다. 이런 점에서 김

정은 시대는 김정일 시대의 연장선상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김정은 시대의 출범을 전후로 하는 2012년 12월 

12일에 광명성 3호를 발사하고 이에 대한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의 제재에 대해 다시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으로 맞대응하는 행태를 보여 주었다. 

북한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도 김일성과 김정일의 통일유훈과 

통일방안을 계속해서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을 지속적으로 천명해 오

243_ 로동신문, 2012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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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2012년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개정된 당규약 서문 중에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유력한 보루

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

일운동을 전 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

로 조국통일 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셨다”244는 통일 관

련 조항을 통해 김정은 시대에서 통일유훈의 계승을 위한 제도적 기반

을 마련해 놓았다. 따라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도 북한은 기본적으

로 김일성 시대나 김정일 시대와 유사한 통일패러다임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2012년 12월 12일 인공위성 발사와 뒤이은 

2013년 2월 12일의 제3차 핵실험은 김정은 시대의 정책 역시 선군노

선의 연장선에 있음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다.245 

김정은 시대에서는 새로 개정된 당규약을 통해 “조선로동당은 남조

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

내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우리 민족끼

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246고 명시하

였다. 조선로동당의 존재이유를 여전히 남한에서 외세를 축출하고 한

반도에서 통일국가를 건설하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도 북한이 상정하고 있는 통일국가에 대해

서는 김일성에 의해 제시된 연방제 국가를 고수하고 있다. 그렇지만 

244_ 민주조선, 2012년 4월 12일.
245_ 안경모, “선군노선과 북한식 급진주의: 이데올로기, 조직, 정책을 중심으로,” 북한

연구학회보, 제17권 2호 (2013), p. 21.
246_ “조선로동당 규약 서문,” 로동신문, 2012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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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통일은 절대불변이자 최고의 목적가치로 상정되고 있지만, 

실제로 국가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체제의 보존이나 안보보다 

하위개념이자 도구적 가치의 수준으로 상대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는 

것이다.247 

김정은 시대에서도 북한에서는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

가 존재하고 있다. 만일 상대방에 자기의 체제를 강요하려 하거나 상

대방의 체제를 부정하면 군사적 충돌을 피할 수 없다. 그것은 지난 5년

간의 현실을 통하여 우리 겨례가 더욱 뼈저리게 체험한 교훈이다.”248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북남 사이에 이미 

수십 년 전에 합의한 북남관계발전과 통일문제해결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이다”249라고 밝혔다. 김정은 시대에서도 북한은 1국가 2체제의 

연방제에 기초한 통일국가의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 시대에는 통일문제를 민족문제로 접근하고 있었다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국가문제로 접근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은의 집권 이후 북한에서는 민족담론 대신에 국가담론이 크

게 강조되고 있다.250  국가주의는 개인 및 사회에 대해 국가의 힘의 우

위성과 주도성이 전제된 가운데 국가 최우선의 가치와 규범으로 강조

되는 이데올로기 또는 그 경향을 지칭한다.251  이는 국가정체성을 우

선하려는 조짐으로도 이해되고 있다.

247_ 이에 대해서는 백학순 편, 남북한 통일외교의 구조와 전략 (성남: 세종연구소, 

1997), pp. 58～60 참조.
248_ 로동신문, 2012년 10월 2일.
249_ 로동신문, 2012년 4월 3일.
250_ 전미영, “김정은시대의 정치언어,”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1호 (2013), p. 21.
251_ 전재성, “세계화시대 한국과 일본의 민족주의: 지속성과 변화,” 한국정치외교사

논총, 24집 12호 (2002),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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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정은 시대에서의 남북관계는 김정일 시대와의 연속성을 유

지하는 측면과 새로운 변화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중적인 측면이 공존

하고 있다. 

김정은이 집권한 후 처음으로 발표된 2012년 신년사에서 북한당국

은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 조국통일운동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올해에 자주

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놓아야 할 것”252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어  

2013년 신년사에서도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 것은 북남

관계를 전진시키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근본전제입니다.”253 2013년  

8월 12일자 로동신문에서는 “북남관계 개선은 우리 공화국의 일관된 

립장”의 글을 통해 김정일이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의 존

재를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화합을 이룩하고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

면서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 나가야 합니다”라고 지적한 내용을 

적시하고,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절실한 것은 대화와 접촉, 교류와 협

력을 다방면적으로 활발하게 벌리는 것이다”254라고 주장한다.

이어 2014년 신년사에서도 “북과 남은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공동

선언에서 천명된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우리민족끼리 입장에 확고

히 서야하며 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255 

그리고 “우리는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아갈 것이며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김정은 시대에서도 남북관계의 개

252_ 로동신문, 2012년 1월 1일.
253_ 위의 글.
254_ 로동신문, 2013년 8월 12일.
255_ 박형중 외, “2014년 신년사분석,” 통일정세분석, 2014-01 (서울: 통일연구원, 

2014),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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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도 북한은 이명박정부나 박근혜정부와 계속

해서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입장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면서, 자신

들의 입장관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남한의 주장이나 제안, 그리고 남한적 현

상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자신들의 정

당성을 공론화시키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로동

신문은 외교통상부가 “국제법상 정전협정의 일방적 폐기 또는 종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대해 “정전협정 완전백지화를 선언한 우

리의 정당한 조치에 대해 시비질을 하며 걸고 드는 것은 미국의 식민

지전쟁 하수인들의 주제넘은 망동”이라며 “남조선 괴뢰들은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도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256

김정은 시대에서 북한은 ‘체제존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신뢰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오히

려 지도자와 체제가 모욕을 받고 있다는 반론적 개념의 성격이 강하다.

김정은은 박근혜정부가 제안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반

북 대결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중 발언과 관련하여 조평통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신뢰 프로세스라

는 것이 <북핵을 용납할수도 없고 북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보상이 있

을수 없으며 도발하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남조선당

국자 자신이 공언하였는데 이것은 리명박 역도의 ‘비핵·개방·3000’을 

포장만 바꾸어 다시 내건 대결정책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고 비난하였다.257

256_ “北, ‘당사자 아닌 남한, 정전협정 말할 자격없다’,” 세계일보, 2013년 3월 14일.
257_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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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키 리졸브’, ‘독

수리’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침략행위로 북남 사이의 불가

침에 관한 합의를 전면적으로 뒤집어엎는 파괴행위”라고 규정하고 남

북 간 맺은 불가침 합의를 전면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판문점 남북

직통전화를 단절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조선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

화되는 오는 11일부터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도 전면 무효

화될 것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조평통은 또 “적들이 우리의 영

토, 우리의 영공, 우리의 영해를 한치라도 침범하고 한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보복타격으로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58

2013년 12월 조평통의 서기국은 박 대통령에게 던진 공개 질문장에

서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갈지, 대결과 전쟁

의 길을 지속할지 최후의 선택을 하라”고 주장했으며,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신뢰’라는 보자기로 감싼 간

교하고 흉악한 대결정책”이라고 비난하였다. 이어 조평통 서기국은 ‘공

개질문장’을 통해 “박 대통령은 친미사대와 파쇼독재, 동족대결정책과 

결별하고 이제라도 민족과 민주,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길에 나설지 아니

면 대결과 전쟁의 길로 계속 나갈지 결정해야 한다”며 “대결과 전쟁은 

자멸의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김정은은 2014년 신년사를 통해 “북과 남은 조국통일 3대

원칙과 북남공동선언에서 천명된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우리민족끼

리 입장에 확고히 서야하며 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북남사이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 백해무익한 

비방중상을 끝낼때가 되었으며 화해와 단합에 저해를 주는 일을 더 이

258_ “北, ‘남북 불가침 합의폐기·판문점 연락채널 단절’,” 한국경제, 2013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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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서는 안 될 것이다…남조선당국은 무모한 동족대결과 종북소동

을 벌이지 말아야 하며 자주와 민주,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겨레의 목소

리에 귀를 기울이고 북남관계 개선에로 나와야 한다”259고 밝혔다. 이

에 따르면 남북관계 개선은 전적으로 남한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으로 

주장하면서, 북한은 언제든지 남북관계의 개선과정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김정은 시대에서도 남북관계를 주도하기 위하여 북한의 

전통적인 강온 양면전략에 기초한 대남전략의 패턴이 계속되고 있다. 

김정은 등장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한 대남전략의 패턴유형은 ‘1단계: 

북한의 도발→ 2단계: 북한 주도의 전술적 유화 국면 개시와 실패→ 

3단계: 남북 간 지루한 공방이 지속되는 과정에서의 관계 악화→ 4단

계: 북한의 재도발’로 요약할 수 있다.260 이러한 점에서 김정은은 진

화론적 차원에서 이전의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의 대남전략에 대한 학

습효과를 철저하게 대남관계에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 대남전략의 이중성은 남북관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김정은 시대의 일반적인 북한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 시대

의 국가전략은 전반적으로 이중성‧양면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전반적인 정책방향은 정체성과 실

용성, 그리고 안정성을 중시하는 흐름으로 이동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으로는 선군정치를 통해 북한의 국가정체성을 보

존하고 강화하기 위한 위기관리정치를 계속하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

로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변화에 초점을 맞춘 인적‧제도적 정책변화의 

259_ 로동신문, 2014년 1월 1일.
260_ “의도된 공방 거쳐 도발로 남 ‘게임틀 바꾸기’ 해코지?,” 신동아, 7월호 (2013), 

pp. 15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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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들도 공존하고 있다. 김정은이 등장한 이후 북한사회는 전반적으

로 김정일 시대보다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일 시대와는 

달리 친서방적‧친시장적‧친개방적‧친대중적인 정치스타일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시대의 정책적 양면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김

정은에 의해 제시된 ‘핵·경제발전 병진노선’이라 할 수 있다. 핵과 경제

를 동시에 발전시켜 나가자는 병행발전계획을 의미한다. 김정은이 제

시하고 있는 핵과 경제의 동시적인 병행발전전략은 김정일 시대에 비

해 한층 진전된 발전노선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책방향은 정책환경에 따라 다소 유동적 성향을 띠면서 전개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남북관계에서는 여전히 이익보다 정체성 중심

의 정책패턴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 역대 통일패러다임의 특징과 한계: 민족기반의 통일패러다임

남북한의 통일패러다임은 분단시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대체적으

로 유사성을 공유하면서 변화를 거듭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남북한의 통일패러다임이 남북 간의 직간접적인 상호작용의 차원에서 

좌우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지난 1945년부터 시작된 분단시대의 특징

은 남북 간 대결과 경쟁을 특징으로 한다. 남북관계는 상호 간 주권 부

정의 관계이다.261  분단 70년 동안 남북한이 선택한 통일패러다임의 

특징은 한마디로 분단국가의 정체성에 기초한 체제론적 통일론이었다

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은 분단이래 지리적인 분단선을 경계로 엄격하

게 상호 간의 접촉을 회피하면서 적대적인 단절관계를 장기간 유지해 

261_ 장달중 외, 북미대립, p.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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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 있다. 그렇지만 남북한의 통일패러다임은 남과 북이 단절되어 있

든 아니면 접촉을 통한 소통의 관계를 유지하는지에 상관없이 서로 상

대방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면서 통일국가의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

한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해 오고 있다. 

남북한은 각각의 체제 내에서 분단시대에 대한 경험적 성찰을 기반

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진일보한 방안들을 생산하는 데 주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진화는 분단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제한적 범주 내에서만 허용되었을 뿐이다. 남북한의 통일론에는 오직 

자신만의 유일한 절대적 가치와 제도만 존재할 뿐이다. 자신과 ‘다름’

의 차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가 냉탕과 온탕을 수시로 반

복하는 것은 바로 남과 북이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타자의 타자성’ 

때문이다.262 남북한은 단일민족이지만 장기간의 분단과정에서의 체

제중심적 이질화와 적대성의 일상화로 인해 타자로 인식되고 있을 뿐

이다. 타자의 타자성은 우리에게 북한을 이해할 수 없는 낯선 대상, 공

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이미지화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한다는 당위론적인 민족주의에 기반한 통

일의 당위성은 국론을 분열시키면서 남남갈등을 야기하는 상황으로까

지 악화되고 있다. 

남과 북은 각각 진화론적 관점에서 분단시대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새로운 정책노선을 구상하고 독특한 전략과 행태를 선택하여 왔다. 남

북한관계의 특징은 이중성에 있다.263 국제사회의 지지를 동반하지 않

262_ 김성민·박영균, “인문학적 통일담론과 통일인문학: 통일패러다임에 관한 시론적 

모색,” 철학연구, 제92집 (2011년 봄), p. 150.
263_ 김근식, “남북한관계의 특성,”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편, 남북한관계론 (서울: 한

울, 2009)pp. 11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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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남북한만의 합의는 한반도 통일은 고사하고 남북관계의 개선마저 

기대하기 힘든 무력한 약속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동안의 분단사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통일을 강력하게 추동해 나갈 수 있는 통일

인프라가 전혀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북한의 통일패러다임은 1990년대의 탈냉전시대를 기점으로 질적

인 변화를 겪어 왔다. 냉전시대는 오직 남북 간의 대결을 통한 승자독

식에 의한 일방적 통일만 존재하였을 뿐이었다. 이러한 흐름은 탈냉전

시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남북한은 탈냉전시대 이후의 비대칭적 환

경을 기반으로 새로운 통일패러다임적 질서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견

지해 오고 있지만, 여전히 제로섬(zero-sum)관계론적 통일론은 견고

하게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탈냉전시대의 탈이념적인 상생공존이 지

구촌 전반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도 남북한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 통

일패러다임은 여전히 한반도 통일을 위해 효과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

고 있다. 

남한은 1987년 제6공화국 헌정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을 기반으

로 민족을 단위로 하는 ‘1민족 1체제’에 기초한 단일한 통일국가상을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다. 반면에 북한도 1991년 UN회원국 가입을 

통하여 남한과 동등한 주권국가의 지위를 획득하면서 남북한 분단국

가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공존형 연방제 모델을 통일국가의 모형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분단국가의 기반이 더욱 강화되는 방

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남북한 민족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국가상을 주

장하고 있지만, 남북한이 주장하는 민족은 오직 자신의 이념과 제도에 

순응하는 체제형 민족만을 제한적으로 가리키고 있다. 

남북한의 체제중심적 통일패러다임은 단일민족 간의 이질성과 적대

성을 생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남북한 통일론의 정점은 모두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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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출발하고 있다. 또한, 민족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공동체론을 주장

하고 있다. 남북한은 모두 민족을 단위로 하는 통일국가 건설을 일관

되게 주장해 오고 있지만, 현존하는 분단국가 정체성을 상대방 지역으

로 확산시키는 방식으로서의 통일을 꿈꾸고 있다. 남과 북은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아우르지 못한 결손국가(a broken nation states)로서, 

자신의 결여를 감추기 위해 상대에 대한 적대심을 부추기고 자신의 정

통성을 통해서 국민을 만들어 냈다.264 결손국가는 비정상적인 국가의 

다른 표현이다. 결손국가로서 남과 북이라는 분단국가는 8·15 이후 전

개된 분단의 역사를 적대의 역사로, 다른 한쪽의 역사에 대해서는 망각

과 억압으로 바꾸어 놓았다.265 결손국가는 비정상을 낳고, 비정상을 

정상인 것처럼 정당화시키는 기제가 과다하게 발달되면서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안정화시키고 있다. 전 세계가 탈냉전을 지나 자유화가 고

조되고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는 자유주의민족만이 허용

될 뿐이고, 북한에서는 민족제일주의로 대변되는 김일성민족만이 존재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현존하는 방식에 의하면 남북한 어느 한쪽

이 소멸되어야만 한반도의 통일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남한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도 외견상으로는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있지만, 통일의 최종단계에서는 ‘1민족 1국가 1체제’에 기반하는 통일

국가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흡수통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266 남북한이 통일에 집착하고 노력하면 할수록 반통

일의 역효과가 산출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남북한은 계

264_ 김성민·박영균, “인문학적 통일담론과 통일인문학: 통일패러다임에 관한 시론적 

모색,” p. 156.
265_ 위의 글, p. 165.
266_ 최완규, “남북한 통일방안의 수렴가능성 연구: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북

한연구학회보, 6권 1호 (2002),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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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해서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는 정당성과 진정성의 게임을 계속하고 

있다. 

남북한의 통일패러다임은 남북한이 생산한 적대성에 기반하여 추진

되어 왔다는 점에서 통일보다 안보를 우선하고 있었다. 지금도 남북한

은 통일보다 안보를 우선하고 있으며, 튼튼한 안보는 통일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남한의 역대정부에 의해 주장된 

통일론은 대부분 진정한 통일론이었다기 보다는 ‘분단관리’론이나 ‘현

상유지’론에 불과하였다.267 

진정한 통일은 분단을 해소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내용이 함께 병행

되어야 한다. 분단의 해소는 통일의 기반이다. 지금까지는 분단을 해소

하려는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고 할 수 있다.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는 제대로 축적하지 않고, 단기적인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경주하는 단기성 통일프로그램에만 역점을 두어 

왔을 뿐이다. 

2. 시민사회 통일패러다임

분단체제는 한국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자, 정

상적인 민족국가의 형성과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소

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성향을 달리하는 각 정권 모두에서 통일

은 핵심적인 국가적 과제에 해당했으며, 통일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

되어왔다. 그러나 이 같은 통일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각 정권의 성

향에 따라 통일정책이 영향을 받았으며, 시민사회 통일담론 역시 이로

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267_ 박세일, 21세기 한반도의 꿈, 선진통일전략,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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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분단체제의 형성과 극단적 이념대립의 산물인 한국전쟁의 영향

으로 이승만 정권기의 경우 시민사회 통일담론이 자유롭게 만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다. 미소대립의 격화라는 국제정치적 환경

에서 친미반공 성향을 견지한 이승만 정권은 북진통일론을 내세웠으

며, 따라서 이를 벗어난 시민사회 통일담론이 형성될 수 있는 입지는 

매우 협소했다. 반면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하고 등장한 

장면 정권시기는 그동안 억눌려 있던 학생 및 진보진영의 시민사회 통

일논의가 활성화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 시기 통일담론은 대체로 강

한 자주적‧민족적 특색을 지니고 있었다. 

박정희 군사정권의 등장은 자유로운 시민사회 통일담론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 남북 간 대치 심화와 개발독재체제를 지향하

는 박정희 정권에서 시민사회 지형은 극도로 협소화되었으며, 친미반

공의 정권성향을 벗어나는 시민사회 통일담론이 형성되기 어려웠다. 

이 시기 통일담론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반독재 투쟁과 결부됨으로써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이 수렴되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80년대는 보다 본격화된 민주화운동을 바탕으로 통일담론이 활성

화된 시기였다. 금기영역이었던 북한에 대한 지적인 욕구가 분출되어 

북한바로알기 운동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며, 학생운동에서

도 통일은 핵심적 이슈에 해당했다. 또한 재야 및 종교계, 학생 등 반독

재투쟁을 주도하는 민주화운동세력 전반에서 통일에 대한 열망과 논

의가 확산되어 다양한 통일담론이 형성되었다.

1990년대는 사회주의체제 해체와 북한위기구조의 심화에 따라 남북

한의 체제경쟁이 사실상 종식됨으로써 시민사회 통일담론에도 일정한 

변화가 초래되었다. 또한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시장화의 진전으로 반

독재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이 결합되었던 과거의 경향에 변화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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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했다. 진보정권인 김대중 정권의 출범과 남북정상회담으로 대표되는 

남북교류시대의 개막으로 북한은 더 이상 금단의 땅이 아닌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게 되었다. 금강산관광사업으로 누구나 북한을 방문할 

수 있었으며, 남북한 인적교류도 급속하게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적 

변화는 시민사회 통일담론이 과거와 다른 특성을 지니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1990년대 이후 시민사회 통일담론은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세계사적 변화를 반영하여 다양한 차원으로 전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 1950년대 

해방과 한국전쟁이라는 격변을 겪은 1950년대에는 통일에 대한 국

민적·국가적 열망이 높은 시기였다. 그러나 한국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이념 대립의 영향으로 한국사회는 우익성향의 강력한 반공체제 성격

을 지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을 위한 정부와 민

간의 역할에는 심한 제약이 있었다. 북진통일론에 입각한 이승만 정권

의 통일정책과 반공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민간차원의 다

양한 통일논의 및 평화통일운동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조건으로 작용

했다. 

반면 야권인 진보당에서는 이승만 정권과 배치되는 평화통일론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을 전개했다. 1956년 5·15 정부통령선거에서 당시 

조봉암 후보는 평화통일론을 강력히 주장했으며, 이승만 정권은 조봉

암과 진보당의 주장에 대해 물리적으로 대응했다. 당시 한국전쟁이라

는 극단적 충돌의 결과로 한국사회의 이념적 지형은 극도로 협소화 되

었으며,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 다양한 통일론의 제기는 근본적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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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상황이었다. 이 같은 상황은 국내 민간차원 통일운동 및 논의의 

자유로운 공간 형성에도 제약으로 작용했다. 통일논의 역시 이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북진통일운동으로 전개되었다. 휴전협정 체결을 계기

로 확산된 북진통일운동은 이전과 달리 체계적이었으며, 전국에 걸쳐 

대규모의 궐기대회와 시위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속적

으로 전개되었다.268

이 시기 해외 체류 한인들을 중심으로 중립화통일론이 제기되었다. 

1950년대 미국에서 김용중, 그리고 1953년경부터 일본에서 김삼규가 

중립화통일론을 주장했다. 또한 미 상원의원 마이크 맨스필드(Mike 

Mansfield)는 한국의 오스트리아식 중립화통일방안을 제시했다. 중립

화통일방안은 1960년 4월 혁명 이후 본격적으로 국내에 소개됨으로써 

1960년대 통일논의는 중립화통일방안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는 경

향을 보였다.269 ‘중립화 국가’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자위목적의 

경우를 제외하고 타국에 대한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자국의 중립적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약과 관련된 의무도 맡지 않는 것을 의미

한다. 이 같은 조건을 지닌 중립화 국가는 강대국들의 합의를 통해 정

치적 독립과 영토적 보전이 영구히 보장되는 국제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중립화는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유지되며, 이를 위해서는 해

당 국가의 선택과 아울러 관련된 강대국들의 합의와 보장이 필수적이다. 

중립화 국가는 일시적인 ‘전시상태의 중립’과 다르며, 관련 강대국들의 

합의와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국가의 일방적 선언을 통해 이루어

지는 ‘중립주의’와도 개념상 차이가 있다. 오히려 중립화는 해당 지역

의 ‘비군사화’ 혹은 ‘완충지대화’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270 한반

268_ 서중석, “1950년대와 4월 혁명기의 통일론,” 통일시론, 통권 2호 (1999), p. 162.
269_ 위의 글, p.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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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적용된 ‘중립화 국가’론은 중립적 지위의 획득과 통일의 시간적 

선후, 체제가 지향할 이념상의 절충, 중립화통일 실현과정의 자주성과 

대외의존성의 정도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되었다.

(1) 김삼규의 중립화통일론

김삼규의 중립화통일론은 미소 간 냉전의 결과물인 분단이 한국민

의 일상을 저해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김삼규의 중립화통일론은 한민족 발전

을 위해 평화와 민주의 원칙에 입각한 통일독립공화국의 건설이 불가

피하다는 점에서부터 출발한다. 김삼규의 중립화통일론은 통일문제를 

이념이 아니라 주변열강의 세력균형적 이해관계 절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같은 인식에 입각할 경우 

통일문제의 본질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역학관계와 이

해관계를 절충하고 조정함으로써 미국과 소련의 국제정치적 대립관계

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271

김삼규는 미국과 소련, 그리고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의 안보적 이

해관계가 역사적‧지정학적 특수성을 지닌 한반도 국제정치의 핵심적 

사안이며, 따라서 일방적인 방식의 통일은 불가능하지만 그렇다 해서 

통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

치는 대륙과 해양의 경계선이자 교두보라는 점에서 미소 양 진영 모두 

270_ Cyril E. Black et al., Neutralization and World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8), p. ⅺ; 엄상윤, “제2공화국시대의 중립화통일론과 21세기

의 한반도통일: 맨스필드·김삼규·김용중의 논리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3집 2호 (2003) p. 103에서 재인용.

271_ 엄상윤, 위의 글, p.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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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에 유리한 방식의 일방적 통일방식에 반대할 수 밖에 없으며, 따

라서 분단상태가 지속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

에서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 강대국들의 안보적 이해관

계가 일방적으로 불리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고 이를 위해 절충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냉전체제를 양분한 미소 양 진영의 이해관계를 조정하

기 위해서는 통일한국이 어느 일방의 세력권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국제적 합의에 따라 통일한국을 양 진영의 완충지

대로 중립국화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김삼규의 중립화통일론은 구체적인 통일절차로 ‘중립화를 전제로 한 

강대국들 간 통일협상→ 유엔감시 하 남북총선→ 국회구성→ 헌법제

정→ 통일정부 수립’을 제시했다. 김삼규의 중립화통일론은 통일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과 주변 열강들의 역할에 주

목한다. 따라서 통일을 위한 국내적 노력 역시 주변 열강들이 한반도 

중립화에 동참하는 것을 촉구하는 차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김삼규의 중립화통일론에서 남북한의 정치세력 간의 남북협상 여지는 

상대적으로 축소되며, 열강 및 유엔에 대한 의존성은 상대적으로 커지

게 된다. 김삼규의 중립화통일론은 중립화의 실현과정과 절차에 있어

서는 스위스식 모델을, 중립화의 보장문제에 있어서는 오스트리아식 

모델을 적용하고자 했다. 김삼규의 중립화통일론은 당시 한반도의 국

제정치적 현실을 반영한 측면이 있었으나, 외세의존적인 ‘선통일 후중

립’을 지향하는 특성을 지닌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김용중의 중립화통일론

김용중의 중립화통일론은 김삼규와 유사하게 분단체제의 해소 없이

는 한민족의 자주적·자립적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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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중립화통일론은 분단상태가 지속될수록 통일문제 해결 역시 어

려워지며, 따라서 평화와 민주적 원칙에 입각한 통일독립국가 수립이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김용중 역시 김삼규와 동일하게 

한반도의 지정학·역사적 특수성에 주목하여 남북한의 각 정권이 내세

우고 있는 통일방안의 한계를 지적하고 한반도 주변 열강의 이해관계 

절충 및 조정을 통한 중립화 통일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용중은 중립화통일의 실현에 있어서 주변 열강의 역할을 강조한 김삼

규와 달리 한민족의 주체적 노력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

일문제 해결의 궁극적 열쇠는 당사자인 한민족에게 있으며, 따라서 관

련된 남북협상이 방기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김용중은 남북한 정

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동시에 남북한의 주요 정치세력들이 민족적 차

원에서 남북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김용중은 주변 열강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역할은 남북한 관계개선과 남북협상을 지원하고 한민

족의 자결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272

김용중은 남북한 간 상호인정, 군사적 긴장완화, 그리고 인적·경제

적·문화적 교류 등을 통한 신뢰구축과 화해협력을 통일의 중요 전제조

건으로 내세웠다. 이는 남북한 간의 실현가능한 문제에서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협상의 수준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는 것을 의

미했다. 김용중의 중립화통일론은 통일 이전에 남북한의 양 정권이 상

당기간 동안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남북한이 

중립지향적으로 수렴되는 체제변화를 구상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김용

중의 중립화통일론은 ‘선통일 후중립’을 표방하는 대부분의 중립화통

일론과 달리 ‘선중립 후통일’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김용중의 중립

272_ 위의 글,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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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통일론은 주변열강이라는 국제정치적 현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통일

을 위한 남북한의 자주적·주체적 노력을 매우 강조했다. 아울러 점진

적이고 단계적인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이념과 외교차원에

서 중립적인 성격을 지니는 남북한의 정권이 상당기간 동안 공존하는 

형태를 상정했다. 김용중의 중립화통일론은 자주적·점진적 방식을 통

한 ‘선중립 후통일’론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

나. 1960년대: 민족해방론

1960년 ‘4·19 혁명’은 통일문제 논의에 있어서 새로운 계기로 작용

했다. ‘4·19 혁명’은 강력한 반공주의에 입각한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

일론에 의해 억제되었던 시민사회 차원의 통일논의를 활성화하는 계

기로 작용하여 통일논의가 일부 진보진영과 지식인, 그리고 학생들 사

이에 점차 확산되었다. 장면정권의 등장을 계기로 특히 진보진영 시민

사회 통일담론의 백가쟁명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다. 이 당시 시민

사회의 통일논의는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우선 주로 혁신계

의 통일방안이 중심을 이루었으며, 비교적 체계적이고 전향적인 성격

을 지니고 있었다. 혁신계 통일방안들은 민족자주를 강조했으며, 중립

화 통일, 외군철수, 남북협상, 남북교류, 북한정권 인정 등을 주장함으

로써 당시 민주당정권의 소극적이고도 UN에 의존적인 통일정책과 상

충되었다.273  

민족자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시민사회 통일담론의 확산은 ‘4‧19 혁

명’을 주도했던 학생운동에도 영향을 주었다. 1961년 4월 19일, ‘4·19 

혁명’ 1주년을 맞아 서울대 학생회는 ‘4·19 제2선언문’을 발표했다. 선

273_ 양영식, 통일정책론 (서울: 박영사, 1997), pp. 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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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문은 1960년의 항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반봉건·반외

압세력·반매판자본 등 3반 운동을 통해 민족혁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점에서 강한 민족적 성향을 견지했다. 특히 선

언문은 민주·민족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외세의존이 아닌 민

족자주적 성격의 통일운동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민주·통일·민족자

주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1980년대에 민주·자주·

통일운동으로 본격화되었다. 당시 학생운동세력은 한반도의 현실을 타

개할 운동의 방향으로 반봉건·반외세·반매판자본의 3반과 함께 민주·

민족혁명을 제시했으며, 민주·통일·민족자주의 원칙을 강조했다.274

다. 1970년대

‘5·16 정변’을 통해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민간 차원의 통일논의

와 운동에 제약을 가했으며, 따라서 1960년대 관련된 움직임들이 크게 

위축되었다. ‘5·16 정변’ 이후 반국가단체와 관련된 5월 19일 포고령, 

그리고 9월의 반공법 등이 제정됨으로써 자유로운 민간 차원의 통일운

동을 억제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다.275 박정희 정권은 

강력한 반공보수노선을 표방했으며,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 역시 이 같

은 가이드라인 내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이 같은 제약에 따라 통일논

의를 정권이 독점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결과적으로 통일에 관한 민

274_ “…지금 이 땅의 역사 사실을 전진적으로 변혁시키기 위하여서는 반봉건, 반외압 

세력, 반매판자본 위에 세워지는 민족혁명을 이룩하는 길 뿐이다. 이 민주, 민족혁명 

수행의 앞길에는 깨어진 조국의 민족통일이라는 커다란 숙제가 놓여 있다…민족양

단이 아니고 통일, 국제의존이 아니고 민족자주의 방향을 쟁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광스런 통일조국을 가질 수 있다.” 서울대 학생회, “4·19 제2선언문,” 

(1961). 
275_ 이승환, “군사정권시기의 민간통일론,” 통일시론, 통권 4호 (1999), 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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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차원의 공개적 논의가 극도로 위축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민주화

와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고조되면서, 통일논의 역시 점차 확산되

는 경향을 보였다.

(1) 장준하의 민족주의 통일론

1960～1970년대의 주요 지식인이었던 장준하는 통일을 가장 중요

한 민족적 가치로 상정하고 분단을 지향하는 사고와 행동을 반민족적

이라고 규정했다. 장준하의 “모든 통일은 좋다. 통일 이상의 지상명령

은 없다”는 언급은 그의 민족주의 통일론을 함축한다. 통일을 위해서

는 민주화, 민족적 동질성 확보, 군사적 긴장완화, 민족공동이상의 개

발, 그리고 민족세력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준하가 강

조하는 민족세력은 유신체제의 폐기와 아울러 냉전적 사고와 행동을 

거부하며, 친일 및 외세의존적 세력의 해체, 불평등 구조를 지배하는 

세력의 일소,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와 민족통일운동의 뒷받침이 될 민

주·민족·민족화해 정권을 확립할 세력을 의미했다. 장준하는 정권이 

통일논의를 독점해서는 안되며, 민중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 통일논의는 추상적 합의를 넘어 민족화해 및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 접근과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준하의 

통일론은 이후 문익환으로 이어졌으며, 1980년대 이후 재야 통일운동

의 이론과 실천의 기반이 되었다.276  

276_ 위의 글, pp. 13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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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익환의 통일론

문익환은 민주화 운동과 통일운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문익환에게 통일은 남과 북의 국토와 지리적 통일을 넘어 분단체제에

서 서로 반목하는 민족의 진정한 화해와 통일을 의미했다. 문익환은 

모든 민족적 비극의 원천이 분단이라고 인식했으며, 민주화를 통해서

만 민족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문익환은 우선 남한지역에서

부터 민주화를 이룩하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한 전 민족의 통일을 이룩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0년 4월 12일 한국정치문화연구소에서 이루어진 문익환의 ‘민족

통일의 실체’라는 강좌는 다음과 같은 그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잘 나

타내고 있다. 첫째, 통일은 지리적인 문제 이전에 사회학적 문제라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지배와 피지배관계를 청산하고 자유의 평등을 실

천할 때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통일은 역사와 전통의 통일

이며, 이는 과거지향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셋째, 국토뿐만 

아니라 문화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 

우위의 회복, 한반도 긴장완화, 상호신뢰 분위기 조성, 통일을 민족적 

우선 과제로 설정, 북한 정치활동의 자유, 남한 경제의 궤도수정, 그리

고 자주적 외교에 기반한 회담을 통한 통일 등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강조되었다.277

라. 1980년대

유신체제의 등장에 따라 1970년대의 민족통일운동에 대해서는 극단

277_ 이유나, “문익환의 통일론의 형성과 성격,” 한국기독교와 역사 (서울: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2007), pp. 188～189.



Ⅰ

Ⅱ

Ⅲ

Ⅳ

Ⅴ

분단 70년 통일패러다임 변화과정 167

적인 억압이 가해졌으나, 이 같은 상황에서도 민주화 운동을 중심으로 

민간 차원 통일운동의 역량이 축적되었다. 본격적 의미에서의 대중적 

통일운동은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촉발되었으며, 1987년의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한국사회운동의 중심적 고리로 등장했다.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은 한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

건이었다. 특히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통해 민주화와 사회변화를 

위한 사회운동은 큰 변화를 보였으며, 이를 계기로 1980년대 통일운동

은 1960～1970년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전개과정에서 작전권을 지닌 미국이 신군부

를 지원하고, 군대에 의한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을 방조함으로써 반미

투쟁이 격화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전까지의 통일논의가 미국을 우

방으로 전제하는 것이었다면,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통일

운동과 반미운동이 연계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반미주의는 통일운동의 주요한 지향성 중의 하나인 자주의 이념적 

지향성과 결부됨으로써, 1980년대의 통일운동은 미국이라는 외세에 

대한 자각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1985년 범국민적인 민주통일운동단

체인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 “분단에 대한 문제제기는 군사독재 권

력에 대한 반대만이 아니라 군사독재를 뒷받침하고 있는 외세에 대

한 규탄의 문제”라고 주장한 것처럼 1980년대 이후 민간 차원의 자

주적 민족통일운동은 외세문제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278  

1987년 이후 민주화 공간이 확대되면서 통일문제를 적극적으로 제

기한 세력은 운동권이었다. 1988년 봄부터 민주화 운동 세력은 통일문

278_ 이승환, “군사정권시기의 민간통일론,”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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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전면에 제기했으며, 1988년 2월 기독교계에서는 통일운동을 촉진

하는 ‘8·8 선언’을 발표했다. 3월에는 대학생들이 공개서한을 통해 북

한 학생들에게 ‘남북한학생체육회담’을 제안했으며, 남북한학생체육회

담 개최를 위한 대학 차원의 통일운동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전개

되었다. 특히 1980년대 말 사회주의 진영의 위기 심화 및 세계적 냉전

체제 해체의 조짐에 나타남에 따라 북한에 대한 냉전적 인식에도 점차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된 소위 ‘북

한 바로 알기 운동’은 이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또한 문

화·예술계, 그리고 지식인 등 각계 각층에서 전반적으로 남북교류를 

지향하는 움직임들이 활성화되었다. 1980년대 후반 시민사회 통일논

의 및 통일운동은 한국사회운동을 견인하는 중요한 위상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의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
1980년대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과 논의는 대학생과 종교계에서 두

드러지게 나타났다. 종교분야의 경우 1988년 2월 KNCC가 발표한 ‘민

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8·8 선언)’이 중요한 의미

를 지닌다. KNCC의 ‘8·8 선언’ 채택은 민간차원의 통일논의와 통일운

동이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279 8·8 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KNCC는 ‘7·4 남북공동성명서’에서 제시된 자주, 평화, 민족대단

결의 원칙에 ‘인도주의’와 ‘통일논의의 민주화’를 추가한 통일 5원칙을 

279_ 이유나, “‘8·8 선언’ 전후시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통일운동과 제 세력의 통일

운동 전개,” p.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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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했다. 또한 8·8 선언은 남북한 정부에 대한 다섯 가지의 한국교회

에 대한 건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1995년을 ‘평화와 통일의 희년’으로 

선포했다.280 아울러 남북한 긴장완화와 평화증진을 위한 과제로 휴전

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적으로 보

장된 상황을 전제로 주한미군의 철수 및 유엔사령부 해체, 그리고 남북

한 군사력 감축 및 핵무기 사용금지와 철거를 주장했다.

8·8 선언은 분단체제가 형성된 이후 한국사회의 민간 차원에서 이루

어진 최초의 본격적인 통일선언이라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8·8 선언

은 남북한의 갈등과 적대적 관계를 넘어 평화적 공존을 강조했다. 군

사정부인 노태우 정권시기에 미군 철수 및 군비 축소 등의 이슈를 제

기한 것 만해도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의미를 지녔다. 8·8 선언은 노태

우 정부의 7·7 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일정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8·8 선언은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를 기초로 한 통

일에 대한 원칙론을 제기한 것으로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통일의 

형태 및 추진 방식 등의 구체화, 그리고 통일한국의 정체성과 성격 등

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2) 분단체제론

분단체제론은 남북한의 국가와 체제를 하나의 유기체로 파악하여 

분단국가론적 관점과 이데올로기의 영향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분단체제론을 지지하는 입장은 대체로 몇 가지 공통성을 

280_ ‘8·8 선언’의 건의는 다음과 같다. ① 분단으로 인한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② 분단

극복을 위한 국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③ 사상·이념·제도를 

초월한 민족적 대단결을 위하여, ④ 남북한 긴장완화와 평화증진을 위하여, ⑤ 민족 

자주성의 실현을 위하여.



170 신통일대계 구현을 위한 구조분석

지니고 있다. 우선 분단체제라는 비정상성이 한국사회의 발전에 중요

한 영향을 미쳤으며, 따라서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사회적인 제반 모

순과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분단국가인 남북한의 양 

정부 및 체제는 불완전하며 따라서 어느 쪽도 역사적 정당성과 정통

성을 주장할 수 없다. 분단체제는 해소되어야 할 잠정적 상황에 불과

하다. 따라서 분단체제와 분단상황의 해소를 통해 자립적인 민족국가

를 완성하는 것은 사회운동이 지향해야할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이다.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의 추구가 필요하며, 어느 일방에 의한 무력

통일과 흡수통일 방식은 모두 배제한다. 통일민족국가 체제의 경우 자

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는 다른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강만길은 남북한 분단시기의 역사적 성격을 ‘분단시대’로 규정하고 

양측의 대결상황을 ‘분단체제’로 규정하였으며, 이를 청산해야 할 부정

적 대상으로 인식한다.281  강만길의 분단체제론은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하며, 이 같은 입장을 근거로 한국근대사 100년을 세 시기로 구분

한다. 1기는 자율적인 국민혁명을 통해 스스로의 근대화와 국민국가 

건설에 실패함으로써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시기이다. 2기는 독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주적 독립에 성공하지 못함으로써 민족국가 수립

에 실패했으며, 타율적인 분단체제를 경험한 시기이다. 3기는 한국전

쟁과 이후의 분단체제에서 극단적인 민족 간 갈등과 대립구조가 형성

된 시기이다. 강만길은 이 같은 비정상적 한민족사의 청산과 분단체제

의 해소를 위한 학문적 실천이 한국 역사학의 당면 과제라는 점을 강

조했다. 강만길은 현존 남북한의 대립구조를 분단체제로 인식하고, 남

북한을 분단국가로 규정했다. 그에 따르면 분단국가에서는 국민의 주

281_ 최상천, “분단체제론의 검토,” 한국전통문화연구, 11집 (1996), pp. 1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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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 왜곡되고 제한되어 있으며, 분단국가주의 이데올로기가 팽배해

있다.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통일운동은 국민주권주의의 발전을 

위한 민족운동이자, 남북한의 물리적 통합을 넘어 국민주권주의 실현

을 위한 변혁운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백낙청의 문제의식은 사회구성체론을 비롯한 여러 사회이론과 변혁

론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에서 ‘세계체제론적 분단체제’

론이라고 할 수 있다.282  백낙청은 한국의 사회성격과 자본주의 발전 

수준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이 분단체제에 대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다

는 점을 비판하고 세계체제론적 관점에서 분단체제를 해석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은 남북한 두 체제의 분단관계를 통

해 한반도 전체 및 남북한 각각의 역사와 현실을 설명할 수 있으며, 한

반도 분단체제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의 하위체제로서 동아시아 지

역에 존재하는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민

주화와 자주화 운동은 분단체제 변혁을 위한 총체적인 틀 속에서 민중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분단체제의 변혁운동이자 세계체제 자체의 

변혁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은 세

계체제론적 관점과 민중의 역할에 주목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마. 1990년대 이후

1990년대는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라는 세계사적 변화가 일어난 시기

였으며, 북한의 경우 김일성 사망과 아울러 체제내적 위기가 심화된 시

기에 해당한다.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구조적인 경제위기의 악화로 

급기야 1995년 북한은 전 세계에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게 되었다. 

282_ 위의 글, pp. 1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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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계기로 대북지원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으며, 남북한 간의 교류

와 협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1990년대 후반 진보성

향의 김대중 정권의 탄생과 아울러 햇볕정책의 시행으로 2000년과 

2007년 등 두 차례의 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는 급속하게 진전되었다. 

이 같은 상황의 전개는 민간 차원의 통일논의와 통일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특히 북한의 구조적인 경제위기는 남북관계의 활성화와 아울러 민

간 차원의 대북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따

라서 통일논의에 있어서도 인도주의적 관점이 주목을 받았다. 분단민

족간의 인도주의적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는 정치적 통일론이나 경제

적 통일론의 한계를 보완하는 사회문화적 접근이다. 단절된 남북한의 

생활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은 통일의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이

를 위해서는 인도주의가 그 밑바탕이 될 필요가 있다. 인도주의적 위

기에 처한 상대방에 대한 지원은 생활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구체적 실

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283 인도주의의 확산을 통해 남북한 

주민 간의 갈등과 대립구조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자유민주주의통일론284

1980년대 말 이후 진행된 사회주의 진영의 전반적인 해체에 따라 냉

전체제에서 양분되었던 세계체제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283_ 김병조, “인도주의적 통일론과 정부 및 NGO의 대북 인도적 지원,”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제2호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2000), pp. 129～130.
284_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사회주의와 대척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왔다. 따라서 통일국가의 정체성을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로 설정하는 관점

을 자유민주주의통일론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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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단일체제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였다. 자유민주주의통일론으로 분

류될 수 있는 논의들은 이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통일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다. 이 같은 관점은 사회주의체제의 위기구조를 유

지하고 있는 북한 체제로서의 한계와 모순을 주목한다. 3대세습의 독

재체제와 구조적인 경제위기에 처한 북한은 비정상적인 위기국가로 

인식된다. 북한 독재체제의 해체와 구조적 경제위기의 해소는 통일과

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따라서 북한의 민주화와 시장화는 주요

한 통일 관련 연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285

자유민주통일론은 통일의 전제로서 북한체제의 정상국가화에 주목

한다.286 북한 정상국가화의 지향점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며, 따라

서 이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은 자연히 통일논의와 과정을 주도하는 주

체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한국은 북한의 민주화와 시장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선진사회적 자유민주통일론 기독교적 관점의 자유민주통일론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사회적 자유민주통일론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

간으로 하는 통일을 지향한다. 선진사회적 자유민주통일론은 민간주도

의 인도주의적 대북사업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는 반면 북한이탈주민 

및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당국자 위주에서 주민 위주 통일론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선진사회 자유민주통일론은 중립화통일론의 한계를 지적하며, 자유민

285_ 박형중·조한범 외,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서울: 통일연

구원, 2012); 임강택·조한범 외, 시장화 및 빈곤감소형 경제질서 수립 (서울: 통일

연구원, 2013) 참조.
286_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포럼 편, 통일의길 북한의 정상국가화 (서울: 한반도

선진화재단, 2014) 참조.



174 신통일대계 구현을 위한 구조분석

주주의와 사회적으로 차등주의와 기회 균등주의를 표방한다. 아울러 

자유민주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인권 및 사회복지의 강조, 

사회적 민주주의, 그리고 감사와 나눔의 샬롬공동체의 형성을 제시하

고 있다.287

이 같은 자유민주주의통일론은 위기국가로서 북한의 한계에 주목하

고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할 필요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현실적 

대안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북한체제에 대한 인위적 개입의 

정도 및 북한변화 유도를 위한 노력의 성격과 양상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2) 시민사회통일론

시민사회통일론은 한국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화의 진전을 배경으

로 등장한 통일론이며, 통일의 주체라는 측면에서 국가주의통일론과 

구별된다. 국가주의통일론이 통일의 주체를 국가권력으로 설정하는 것

에 비해 시민사회통일론은 시민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중시한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 시민사회통일론은 통일 과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

여와 국가와의 협력이라는 수준을 넘어서 주도적인 위치 선점이 필요

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287_ 김영한, “선진사회적 자유민주통일론,” 기독교철학, 제13호 (한국기독교 철학회, 

2011), p.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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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3  국가주의통일론과 시민사회통일론288

구분 국가주의통일론 시민사회통일론

역사국면 분단·국가주의 역사국면 탈냉전·시장주의 역사국면

운동주기 민족민주운동의 주기 시민사회운동의 주기

분단인식 불완전한 민족국가 불안정한 시민사회(시민적 삶)

정체성
냉전적 민족정체성

(진보민족주의와 보수민족주의)

탈냉전적 시민정체성

(시민적 민족주의) (지구적 공공성)

제도수단 국가정책과 국가동원 시민사회단체, NGO의 자발적 참여

비제도수단 급진적 민족민주운동 급진적 평화운동

이념 및 가치 반공주의(자유주의)/사회주의
다원적가치(민족가치+지구적가치)

(평화, 인권, 환경, 여성)

정치과정 대결의 정치, 이념의 정치 화해의 정치, 차이의 정치

통일의 위상 목표 지향적(국가통합) 과정 지향적(국가통합의 과정)

통일의 조건 한계적 상황 일상적 상황

시민사회통일론의 문제의식 기저에는 분단구조로 인한 시민사회의 

불안정성과 재생산구조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다. 분단체제는 각 개인

의 삶의 불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평화, 인권, 환경, 그리고 성평등 

등 시민사회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다양한 가치를 위협한다고 것이다. 

즉, 정전상태에 불과한 남북한 간의 불안정성은 상시적인 전쟁의 위협

으로 존재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한다. 또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남북한 간의 국지적 무력충돌은 분단체제의 불

안정성을 일상화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국가주의 통일론이 불완전한 

민족국가에 주목하는 반면, 시민사회통일론은 분단체제의 시민사회와 

288_ 조대엽, “시민사회 통일론의 전망,” 한반도 통일론의 재구상 (서울: 선인, 2012), 

p.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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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자체에 대한 불안정성에 주목한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가치들은 한 국가를 뛰어넘어 지구촌 전체의 보

편적 가치이며, 민족가치와 더불어 시민사회통일론의 다원적 가치를 

구성한다. 시민사회통일론의 민족가치는 국가주의통일론의 혈통적 민

족주의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시민민족주의’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시

민민족주의는 폐쇄적 민족주의와 달리 시민사회의 다원적 정체성과 

공존하는 민족가치의 형성을 통한 시민적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는 점에서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통일론은 다양한 가치의 공존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남북한

의 차이에 대한 인정과 화해를 강조한다. 또한 시민사회통일론은 통일

에 있어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주목하며, 따라서 다양

한 주체들의 참여 필요성과 아울러 남과 북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중시한다. 시민사회통일론은 시민사회공간에서 화해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지향하며, 이는 일상세계에서 점진

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한다.

(3) 성찰적 통일론

성찰적 통일론은 한국사회의 발전이 분단체제라는 구조적 제약 속

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불완

전한 발전에 대한 자기성찰이라는 근본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

조한다. 즉, 분단체제에서 진행된 근대화의 한계에 대한 성찰에 입각하

여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성찰적 통일론의 기본인식은 분단

체제의 남북 양자관계에 중점이 있는 통일논의를 남북한 사회의 내적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성찰적 통일론의 관점에서 통일을 위한 노

력은 남북한 체제의 이질성을 해소하는 양자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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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적 통일론은 분단으로부터 기원하는 남북한 양 체제 내의 비정상

성에 주목하고, 이를 정상화하는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통일에 대한 성찰적 인식은 통일이 성공한 체제가 실패한 체제를 수

렴하는 단순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지양한다. 통일은 남북한의 물

리적 통합을 뛰어 넘어 분단체제에서 이루어진 남북한 발전의 불완전

성을 해소하는 화학적 변화를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한국은 체제

위기에 직면한 북한과 달리 변화를 위한 주체적인 역량을 확보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분단체제 근대화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로부

터 자유롭지 않다. 사회갈등구조에 기반을 둔 남남갈등과 민족문제의 

정쟁화 구도는 통일논의의 진전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민족문

제의 정쟁화 및 보혁진영 간 대립구조는 한국사회 갈등의 중심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성찰적 통일론은 통일을 한국사회 근대화의 정상화 과

정으로서 해석하며, 따라서 ‘성찰적’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통

일의 시제는 과거로의 회귀 또는 현재 상태로의 수렴을 의미하지 않으

며, 우리 스스로의 정상화를 위한 성찰적 노력을 포함하는 미래지향적 

‘과정’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성찰적 노력의 출발은 분단체

제의 비정상성 및 한국사회 발전의 불완전성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의 여정은 한국사회 발전의 새로운 기회이자 긍정적인 미래 

전망을 구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289

(4) 연성복합통일론

분단체제의 장기화로 인한 상황적 변화에 따라 통일논의도 점차 다

289_ 조한범, “성찰적 통일 인식과 통일국민협약의 모색,” 조한범 외, 지속가능한 통일론

의 모색, pp. 258～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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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남북한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서

로 상이한 방식으로 근대화를 추구했으며, 따라서 체제상의 이질성과 

아울러 시민사회의 성격과 국가성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

국사회의 발전에 따라 단일민족국가로서의 특성은 약화되는 반면 다

문화적 특성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사회에는 10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상시 거주하는 다문화 국가인 만큼 단일민족국가를 

상정하고 있는 기존 통일방안이 다원적이고 복합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성복합통일론은 바로 이와 같은 변화에 주목하는 통일론이다.290 

연성복합통일론은 단일국가의 완성을 통일의 최종적 목표로 설정하는 

기존의 논의에서 벗어나 한반도 내의 이질성과 다원성을 포용하는 ‘열

린 네트워크형’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다. 열린 네트워크형 통일은 점진

적‧단계적 통일을 추구하되 무력이나 강제력보다 문화적·지적·이질적

인 것을 포용하는 소프트파워 즉 연성권력을 중시한다. 한국사회 발전

에 따라 기업, 대학, 사회운동조직, 그리고 비정부기구 및 국제기구 등 

비정부적 주체의 역량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정치·군사적인 힘을 

의미하는 하드파워와 아울러 외교, 문화·예술, 학술, 그리고 경제 및 기

술 등에 기반하는 다양한 소프트파워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은 정부 간 정치적 사건의 성격을 넘는 것으

로서 비정부기구, 시민단체 그리고 각 개인들 간의 연결을 바탕으로 한 

통합으로 간주된다.

연성복합통일론은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통합의 연착륙에 주목

한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민주화와 자유화, 그리고 시장화를 위한 관여

290_ 박명규 외, 연성복합통일론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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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정하나 흡수통일은 배제한다. 이 같은 점에서 연성복합통일론은 

남북교류협력을 전략적인 수단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주의

적 발전을 통해 보편적 수준의 근대화에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

라서 연성복합통일론이 추구하는 탈근대적 접근 방식의 통일론의 적

용가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또한 기존 북한체제

의 특성상 의도된 시장화와 민주화의 진전이 가능할 지의 여부도 미지

수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관점의 적용에 대해서도 재고의 여지가 있

다. 한국사회의 경우 완성된 근대민족국가에 기반을 둔 지배문화를 형

성한 경험이 없으며, 분단체제는 분단문화라는 기형성을 배태하고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은 각기 다원성을 인정받는 독립적 문화체

계라기보다는 분단체제의 해소와 아울러 문화적 통합을 분단문화를 

극복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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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새로운 통일환경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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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

2014년 신년화두는 단연 통일이었다.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구상,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등으로 이어지며 한국사회의 많은 부문에서 통

일에 대한 담론이 활성화되고 많은 성찰적 반성이 제기되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통일 관련 담론들은 새로운 틀에서 통일을 사고

하기보다 기존의 담론구조 속에 다시 매몰되는 경향이 강하다. 남북관

계, 대북정책, 통일정책에 대한 담론은 다른 국내외적 이슈에 대한 담

론보다 변화의 속도가 느리다. 이러한 이유는 정책결정자, 전문가, 일

반 대중들이 자기만의 인지틀(framework)이 있고 그 틀을 바탕으로 

규범적 판단을 먼저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신통일대계의 장기적 구상을 위해 통일담론의 변화를 이해하고 동

시에 국내외,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환경의 변화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절은 통일환경의 변화를 국제적인 차원에

서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적 차원의 통일환경은 국제질서

와 동북아질서의 변화, 미국과 중국의 아시아 전략과 통일과 한반도에 

대한 전략, 그리고 북한의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과 대응 등 네 가지 영

역으로 설명된다. 기존의 연구들이 국제질서와 동북아질서를 중심으로 

국제환경을 평가하였는데, 이는 강대국에 의한 국제정치 구조가 통일

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아시아 전략과 더불어 한반도 통일의 행위자로서 북한의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는 것도 한국의 통일환경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 절에서 통일의 국제적 환경에 대한 포괄적 설명을 전부 하는 것

은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이 절은 향후 신통일대계 과제를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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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행하는데 충분히 고려해야할 의제를 진단하고 제시하는 데 초

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국제질서에 의해 결정되는 통일과정이 

아니라 한국이 주체적 행위자로서 국제질서를 변화시키는 통일과정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층위에서 구조적 속성과 행위자들의 이해관

계를 심층 분석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가. 국제질서 및 동북아질서의 변화

(1) 힘의 분산과 무극적 국제질서

전통적으로 국제질서의 변화와 재편은 세계적 열강들이 개입된 

주요 전쟁(major wars)의 결과로서 나타나며, 전쟁에서 승리한 강대

국이 자국의 이익 실현을 위해 힘을 투영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

는 과정으로 이해된다.291 1815년의 비스카운트 캐슬레이(Viscount 

Castlereagh), 1919년의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1945년의 

해리 트루먼(Harry Truman)은 전쟁 승리 후 강력한 국가의 힘을 새

로운 국제질서로의 재편에 활용하였다. 냉전체제의 종식은 미국의 강

력한 힘을 바탕으로 단극체제라는 새로운 질서로 이행되었다.292  그런

데 2001년 9월 11일 미국에 대한 테러리스트 공격 이후 국제질서는 전

통적 설명과는 달리 미국의 국력 쇠퇴와 나머지의 부상(the rise of 

291_ G. John Ikenberry, After Victory: Institutions, Strategic Restraint, and the 

Rebuilding of Order After Major War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참조.
292_ Charles Krauthammer, “The Unipolar Moment,” Foreign Affairs, Vol. 70, No. 

1 (1990/1991), pp. 23～33; Charles Kupchan, “After Pax Americana: Benign 

Power, Regional Integration and the Sources of Stable Multipolarit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3, No. 1 (Fall 1998), pp. 40～79; Stephen M. 

Walt, “Alliances in a Unipolar World,” World Politics, Vol. 61, No. 1 (January 

2009), pp. 8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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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t)293으로 인한 힘의 분산 그리고 G2의 시대 및 신흥지역 경제 

블럭의 부상에 따른 국제정치경제 구조의 변화와 지역 블록의 영향력 

증가 등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현재의 국제질서를 무엇으로 표현하더라도 그것은 19세기 영국 중

심의 세력균형 질서, 20세기 미국과 소련 중심의 냉전 질서, 탈냉전기 

미국 주도 단극 질서와는 다르다. 2000년대 초반 많은 학자와 전문가

들이 탈냉전기 미국이 새로운 헤게모니 혹은 제국적 지위에 이를 것으

로 예상하였다. 미국의 군사주의와 제국적 팽창으로 인해 국제정치의 

비극적 전쟁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우려하였다.294 그렇지만 미국과 중

국 중심의 현재 국제질서에는 군사적 갈등 요인이 상존하지만 동시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상호의존이 증가함에 따라 강대국들의 관

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고 있다. 끊임없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비극적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는 강대국 정치에 대

한 예측295과 달리 미국이 여전히 나머지 국가들보다 월등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경제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중국, 인

도 등 나머지 국가들과도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 이후 국제체계의 힘의 분산을 다극체제 혹은 

무극체제로의 이행으로 설명할 수 있다. 현재의 국제질서를 다극체

제로 이해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 등 어

293_ Fareed Zakaria, The Post-American World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8) 참조.
294_ Noam Chomsky, Hegemony or Survival: America’s Quest for Global 

Dominance (New York: Metropolitan Books, 2003); Charlmers Johnson, The 

Sorrows of Empire: Militarism, Secrecy, and the End of the Republic (New 

York: Metropolitan Books, 2004) 참조.
295_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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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국가 혹은 세력도 절대적으로 우월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

문이다. 전통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의 주요 행위자들은 협조체제(a 

concert of power)를 구축할 수도 있지만 세력균형이 무너졌을 때 세

력균형을 복원하기 위해 경쟁할 수도 있다. 현재의 국제질서는 이와 

같은 19세기 말 유럽협조체제(The Concert of Europe)의 성격과 유

사한 점이 있지만,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 특히 미국과 중국이 공동의 

이익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다극체제와

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296

최근 국제체제의 힘의 분산은 국민국가 중심의 시각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고전적 의미의 다극체제와 달리 현재

의 국제체제에는 여러 주요 행위자가 존재하지만, 극으로서의 힘을 가진 

행위자가 모두 국민국가가 아니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지역 블럭은 

이미 국제관계의 중심행위자로 역할을 한 지 오래되었다. 또한 국민국가 

중심의 국제관계는 각종 비정부기구와 기업, 그리고 다양한 층위에서 형

성되는 네트워크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 결국 오늘날의 국제체제에서 힘

은 ‘여러 손에 여러 곳에(in many hands and in many places)’297 분

산되어 오히려 다극체제가 아닌 무극체제라고 할 수 있다. 

무극적 국제질서는 국제사회 리더십에 많은 도전을 제기한다. 패권

적 힘에 의존하는 국제적 리더십298  또는 국제제도에 의한 리더십299 

296_ 최근 유럽협조체제와 미중 간의 협조체제 가능성에 대한 분석은 다음의 논의를 참

조하라. 신성호, “19세기 유럽협조체제(The Concert of Europe)에 나타난 강대국 

정치를 통해 본 21세기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국제정치논총, 제54집 3호 (한국국

제정치학회, 2014), pp. 141～175. 
297_ Richard N. Haass, “The Age of Nonpolarity: Why Will Follow U.S. Dominance,” 

Foreign Affairs. Vol. 87, No. 3 (May/June 2008), pp. 44～56.
298_ Charles P. Kindleberger, The World in Depression: 1929～1939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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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다양해진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국

제적 리더십에 대한 도전은 행위자의 다변화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개

별국가가 다루기 어려운 위협 요인의 등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2014

년 하반기 국제사회를 긴장시킨 에볼라의 발병과 확산, 마약과 테러리

즘의 확산,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메가트렌드(megatrends)적 복합재

난의 발생, 극단적 민족주의운동 간의 무장투쟁 등은 국가와 국제기구

들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무극적 국제체제 안에서 이

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위자가 없다는 

것은 국제질서의 불안정 요인이다. 

무극체제의 또다른 위협요인은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그

에 따라 안보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정

학적 시간과 공간 개념의 변화에 의해서 촉진되고 있다. 지리학적 공

간은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상수와 같은 것이면서도 그것은 국제관계

에 기회와 위험구조를 변경하기도 한다. 지구적으로 시공간적 거리가 

단축 또는 축소되면서 개별 국가들의 지정학적 공간은 더욱 중첩되고 

있어 국가들의 상호 협력과 갈등의 지리적 공간이 확산되고 있다.300 

그 결과 국제관계는 국가들의 무역이익 극대화, 에너지 자원 확보, 난

민의 유입 및 불법이민, 무기의 밀거래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더 많은 

지정학적 공간에서 안보갈등을 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299_ Robert O. Keohane,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참조.
300_ Harvey Starr, “On Geopolitics: Spaces and Plac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57, No. 3 (2013), pp. 43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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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북아질서의 안정성과 불안정성

국제질서 혹은 지역질서의 재편을 평가할 때 흔히 사용되는 개념인 

안정(stability)은 전쟁의 부재만이 아니라 국제사회 혹은 지역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의 부재를 포함한다.301  미국의 국력쇠퇴와 중국

의 부상은 국제적 질서의 변화만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질서의 

재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런데 지역차원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지위는 최근의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중국의 재부상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302

최근 동북아질서의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시아 역내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1999년 아세안+3 회의에서 시작된 후 2014년 9월 광역두만강개발계획 

회의를 2016년 동북아 경제협력을 선도하는 국제기구로 전환기로 중

국, 러시아, 몽골과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2008년부터는 한·중·일 정상

회의가 아세안+3와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산·관·학 3개국 협동연구

도 지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한·중·일 3국이 상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체결을 위한 협상과정, 중국 주도의 동아

시아 경제통합 시도와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 

Pacific Partnership: TPP)의 경쟁 등과 같은 갈등적 요소도 존재

한다. 둘째, 한·중·일 3국의 교역규모가 2조 달러를 넘어 전 세계 교역

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3국의 무역에 의한 상호의존성이 심화

301_ Charles W. Kegley, Jr., and Gregory A. Raymond, “Must We Fear a 

Post-Cold War Multipolar System?”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6, 

No. 3 (1992), pp. 573～585.
302_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국가정체성의 특징에 대한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의 분석

은 이문기, “중국 민족주의의 세 가지 특성과 국가 정체성: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

서,” 국제정치논총, 제54집 3호 (2014), pp. 177～2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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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것도 동북아시아의 협력적 질서를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셋째, 한·중·일의 문화산업 교류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2015년까지 26,000만 명의 3국 간 관광교류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의 

강화도 지역통합에 기여한다.

한편 동북아질서는 제도적·경제적 교류협력의 확대와 인적·사회문

화적 교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불안정 요인을 지니고 

있다. 첫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남북한 모두 상당한 규모의 군사

력을 유지하고 있고, 정치적 갈등이 군사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국제정치의 세력전이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미중관계는 쇠

퇴하는 패권국가 미국, 부상하는 중국 간의 군사적 대결 가능성을 완전

히 배제할 수 없다. 셋째,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일본 지도부의 극우적 

민족주의는 과거 식민지배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중국과의 관

계개선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역내 불안정 

요인을 야기하는 국가이면서 동시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

가라는 이미지 때문에 미국도 선제적으로 일본을 자제시킬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넷째, 동북아시아는 한·중·일 삼국이 상호 간에 

독도, 이어도, 댜오위다오·센카구 열도 등을 둘러싼 지속적 영토분쟁도 

불안정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한국에 대한 

도발은 동북아질서의 안정을 위해 해결해야할 난제 중의 하나이다.

현재 동북아시아에는 통합적 경제사회질서와 대결적 군사안보질서

라는 2개의 질서가 작동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고 우

호적 통일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이중적 동북아질서를 장기적 측면

에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요구된다. 중

장기적으로 동북아질서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현재 질서를 유지할 것

으로 전망되지만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동북아질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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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와 우려에 대한 전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대한 관찰과 

분석이 요구된다. 

우선 미중관계와 중일관계가 현재와 같이 적대와 갈등만이 아니라 

협력과 경쟁이라는 이중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요구

된다. 미국의 국제적·지역적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지만 10～20여 

년 사이에 단일 국가로서 중국이 미국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근본적

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충분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지니게 

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자국의 영향력을 지구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제도적 리더십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20세기 동안 축적된 영미권 

중심의 제도와 지식체계가 중국의 힘을 지구적으로 투영하는데 걸림

돌이 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상호보완적인 국제적 지위를 가지고 

협력과 경쟁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북아시아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등장은 북한의 전향적 태도

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경제사회적 통합은 그와 상관없이 가속화될 것

으로 기대된다. 한·중·일 경제의 세계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다른 지역기구와 대응하는 지역협력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은 3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기능적·제

도적 경제협력 그리고 인적 교류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지역통합에 긍

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강력한 군사력이 충돌하는 역내에서 

극단적 민족주의, 영토분쟁에 의한 무장 갈등의 발발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역내 인식도 협력적 동북아 질서에 대한 기대를 불러

일으킨다.

동전의 양면처럼 협력적 동북아시아 질서 형성에 대한 기대는 다른 

측면에서 우려를 낳는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포위와 

압박이 점차 심화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일본의 우경화를 묵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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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군사협력을 확대한다면 이는 중국을 자극할 것이고 역내 질

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경우 미국은 지역 내 영토

분쟁에서도 노골적으로 일본 편들기에 나서며 대중국 압박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경쟁의 심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전략적으로 공

유되기보다 전략적으로 상충되는 것도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

이다. 현재까지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북한문제에 있어서 원칙적 수준

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을 포기하는 것은 중

국의 안보 앞마당을 잠재적 위협에 내어주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기 때

문에 한반도의 불안정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 또한 

중동과 서아시아에서의 전쟁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문제에 대한 직접

적 개입은 최대한 자제할 것이다.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들이 존재하

지만 종합하면 현재의 미국과 중국 중심의 동북아시아 질서는 중기적

으로 한반도에서의 변화가 없는 한 급격히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된다. 

나.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

(1) 미국의 상대적 국력약화와 재균형 정책

미국은 2011년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수가 완료되면서 ‘아시아 중시

정책’, ‘아시아 재균형 정책’ 등을 표방하고 나서 한 때 북핵문제를 포

함한 한반도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기대하였다. 그

러나 대규모 국방예산삭감조치(시퀘스터 발동)와 ‘이라크-시리아 사

태’의 재발(IS반군 사태) 등으로 여전히 중동지역에 발목이 잡혀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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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및 이와 연관된 한반도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

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내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

외정책이 표류하게 된 것도 적극적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이뤄지지 못

한 배경이기도 하다.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구사할 여력이 없는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

제하기 위해 일본, 한국 등 동맹국의 국방자원을 활용하려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북핵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기보다 북핵문제를 전략적

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을 내세워 한·미·일 정보보호 MOU, 3국 국방장관회담 정례화 및 

미일의 탄도미사일방어(Ballistic Missile Defense: BMD)와 연결되는 

주한미군의 고고도탄도미사일(Theater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배치 등 중국 견제를 위한 3국 간 군사협력구도의 창출에 

적극적이다. 이러한 미국의 외교적 행보는 일본의 무장화에 대한 의지

를 고무시키고, 지나치게 우경화된 외교정책을 구사하게 하는 동인을 

제공하였다.

오바마 민주당 정부는 단기간 내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북핵문제가 오

는 11·3 미 중간선거의 쟁점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전략적 인내’ 또

는 ‘DDSS(Don’t Do Stupid Stuff) 독트린’을 구사하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한 자세를 수정하고자 한다. 과거 전임 부시 공화당정부가 2006년 

11월 미 중간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임기 말 외교적 성과를 내기위해 북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적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2014년 10월 

21일 장기간 북한에 억류되었던 조지 파웰(George Powell)의 석방에 따

라 미국도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중간선

거 이후 정책적 변화가 실제로 일어날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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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2시대 중국의 적극작위

중국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그리고 시진핑(習近

平) 제5세대 지도부 등장 이후 유소작위에서 적극작위로 대외전략을 

한층 공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중국은 ‘신형대국관계’를 내걸며 미국

과의 협조체제 구축을 지향하면서도 핵심이익을 사수한다는 원칙 아

래 해상영토분쟁에서 단호한 태도를 과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댜오위

다오·센카쿠열도 지역에서 일본과의 각축을 벌이고, 중국 연안에서의 

미국 정찰기와의 충돌 위협도 마다하지 않는다. 

한편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원칙상 강경한 입

장을 견지하고 있다. 시진핑은 새로운 중국 정부의 공식출범 직전 북

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한 것에 대해 중국의 권위와 영향력에 대한 도

전으로 간주하고 불쾌감을 표명하였다. 이를 계기로 UNSC 대북제재 

동참, 북중 고위급교류 자제 등을 시행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위해 지방정부 및 민간차원 교류를 묵인·허용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는 여전히 견지되고 있다. 그렇지만 혈맹관계로까지 불리던 중국

과 북한의 관계는 김정은 정권 이후 상당히 소원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에 제한됐던 영향력을 한반도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한

중 FTA체결을 통한 시장통합을 넘어 인문교류 확대, 대일 과거사공

조 등 한국에 대해 적극적인 구애 공세를 펴고 있다. 그러면서도 동시

에 군사안보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경계 시각을 유지한다. 중국은 

한국이 미일동맹의 하부단위로 편입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한일 군

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의 정례화, 주한미군의 

THAAD 도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발한다. 

중국은 또한 동북아질서의 재편과 관련하여 자국 내 소수민족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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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리주의 운동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동북지방에서는 북한주민의 대량이탈로 인한 지역안보에 대한 우려를 

서북지역에서는 종교적 소수민족들에 의해 발생하는 테러공격, 동남쪽

에서 발생하는 인접국 등에서 유입되는 이주민들 문제 등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중국이 적극작위의 대

외정책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문제들을 비롯하여 빈부격차해

소, 민주화 등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달라

진 국제적 위상만큼이나 국제사회의 중국 내부 문제 개선에 대한 요구

는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 동북아질서 재편과 북한의 인식 및 대응

(1) 동북아질서 재편에 대한 북한의 인식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견제, 일본의 우경화, 남북한의 대립 등과 같

은 동북아시아질서 재편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힘의 정치에 기반을 둔 

현실주의적 국제관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그

에 따른 경제적 압박, 인권문제로 인한 국제적 비난에 직면하여 북한은 

국제사회의 상호의존성을 인지하고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 무정부적 국제질서의 특징과 힘에 의한 국제정치의 속성을 강조

한다.303 그리고 북한은 여전히 국제사회를 제국주의 세력과 반제국주

의 세력 간의 투쟁의 장으로 바라본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재균형 정책이 세계적·지역적 차원에서 군사

적·전략적 세력균형의 본질적 변화를 초래할 것인가에 북한은 주목하

303_ 장용석, “동북아질서 재편 과정에서의 전략과 예상태도 전망,”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결과,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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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북한은 “세계적 규모에서 군비경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와 안

정을 이룩하자면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려는 위험한 시도”304가 중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남북한의 미사일 방위체계의 도입 논의

를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주변대국들을 제압하려는 미국의 

군사전략의 산물”305이라고 비난한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는 급격한 

동북아질서의 재편이 북한의 체제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북한은 동아시아에서의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을 아시아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북한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이 국

제정치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미국과 유럽의 쇠퇴, 아시

아태평양지역 나라들의 국력강화, 냉전의 힘의 균형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 주장한다.306  또한 북한은 중국의 부

상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 중심의 지역질서 형성이 가져올 수 있는 강대

국의 협조정치를 경계한다. 따라서 중미 사이의 대립과 마찰은 표면화

될 것이며,307  “상반되는 전략적 리해관계”308를 가지고 있는 “중미모

순관계”309로 인해 미중 양국관계가 갈등적일 것임을 강조한다.

북한은 이와 같은 동북아질서의 재편과 관련하여 해양세력과 대륙

세력의 가교로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정학적 숙

명론을 극복하고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위상을 활용하여 핵심국익을 

실현하고자 한다. 핵보유 및 위성발사 등은 “동북아시아의 한복판에서 

304_ “전략무력분야에서 심화되는 로미대립,” 조선중앙통신, 2011년 10월 28일.
305_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는 망동,” 로동신문, 2014년 9월 2일.
306_ “군사적 패권 유지를 노린 무모한 망동,” 로동신문, 2011년 12월 7일.
307_ “힘의 대결장으로 화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로동신문, 2014년 6월 10일.
308_ “해킹문제로 불거지는 비난전,” 로동신문, 2014년 6월 24일.
309_ “전략적 리해관계를 둘러싸고 심화되는 모순,” 로동신문, 2011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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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들이 벌리는 공방전을 다스리며 자기 나라의 핵심적 리익을 실

현해 나가는 ≪지정학적요충지≫론”310에 기반을 둔 정책이라는 주장

이다. 이와 같이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접근방식이 

대외적으로 전방위 외교를 위한 포석을 준비함과 동시에 사회적 안정

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주변 강대국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봉쇄정책에 대응하기 위

하여, 러시아는 아시아에서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하여, 일본은 대륙

을 향한 외교를 위하여, 한국은 민족적 분단 상황 극복을 위하여, 미국

은 북한과의 공존과 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위하여 북한과의 관계개선

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311는 것이 현재 북한 엘리트의 인식

이다. 그런데 힘의 정치에 기반을 둔 현실주의적 국제관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실제 대외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환경적 조건들이 형성되어야 하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2) 동북아질서 재편에 대한 북한의 대응

동북아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북한의 대응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

닌다. 우선,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 협조체제가 북한에게는 군사안보 및 

정치외교분야에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바탕으

로 이를 저지하고 강대국 간 갈등 과정에서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다. 미국과 중국이 군사 및 정치외교분야에서 갈등하는 것이 양국에

310_ “격동의 동북아시아/조일합의를 둘러싼 국제정세(중),” 조선신보, 2014년 7월 2일.
311_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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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이익이 될 것이지만, 북한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게 된다. 국제관계에서 약소국이 강대국 간 갈등이 고조될 때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입지를 강화하거나 혹은 자신의 취약함을 

무기로 강대국을 협박하는 전략을 북한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핵보유를 선언했고, ‘핵경제발전 병진노선’에 입각한 강병부

국을 추구할 것이다. 우리식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선군정치, 김정

일 애국주의 등은 이러한 북한의 국제적 대응의 다른 표현들이다. 김

정은은 집권 후 당·정·군 체계 정비, 교육개혁, 사회질서 확립 등 다양

한 분야에서 국가적 개조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 등지에서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더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 핵보유를 선언한 상황에서 경제발전에 더욱 중심을 두는 정

책적 변화가 예상된다.

북한은 대내 정치적 요인으로 인하여 미국과의 급속한 관계개선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

다. 북한의 미국에 대한 비난은 많은 경우 대내적 결속을 위한 것이라

고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내부적 명

분이 갖춰져야 한다. 그러한 명분은 경제성장과 발전에서 얻을 수 있

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에 따른 경제적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

책을 추진할 것이다.

북한은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지역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처하기 위하여 다각적 외교를 시도할 것이다. 국제적 고립 탈피를 위

해 러시아와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대중국 의존도의 분산과 

대미·대남 압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러시아 함대의 라진

항 주둔 허용, 러시아 무역에 대한 루블화 무역결제, 북러 간 자동차 

교량 건설,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권 부여 등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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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일본과는 5·29 합의의 이행을 

통해 조총련을 보호하고 만경봉호의 왕래를 허용함으로써 대북제제 

해제 혹은 완화라는 핵심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이와 같은 공세적인 협력 다변화 외교가 북한이 주장

하는 핵심이익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으려면 극복해야할 과제도 있다. 

첫째,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우

호적 외교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는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북한의 주장

대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에 관

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주변국들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기에는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박도 북한의 대외적 행보에 장애가 될 것이다. 북한이 국제

적 존중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 인권개선과 민주적 제도

개선이 함께 병행되어야 외교 상대 국가와의 관계개선이 이뤄질 가능

성이 높아질 것이다. 셋째, 경제발전이라는 핵심이익을 실현하고자 한

다면 북한은 국제시장경제에 점진적으로 관여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체제안정과 경제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충돌할 수 있다. 

시장화 또는 국제화로 일컬어질 수 있는 북한의 개방이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관리될 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관찰 대상이다.

라. 한반도 및 통일환경의 변화와 전망

(1) 미중관계와 한반도 통일의 전략적 이견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견은 분명히 존재한다. 

미국과 중국 모두 한반도 통일은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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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 “한국인들은 결국 하나가 

될 것이며, 자유롭게 될 것이다”312라고 하였고, 시진핑 중국 주석도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이 실현되는 것을 지지한다”313고 하였다.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고 있지 않다.

미국과 중국 모두 한반도 통일의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 북핵문제이다. 북한이 현재의 핵무기를 사실상 인정하는 현상

유지 상태에서의 통일을 양국은 원하지 않는다. 특히 양국은 분단체제

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한국과 일

본을 자극하는 것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이 제3국에 자신

들의 핵무기 기술을 판매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의한 테러리즘 발생을 우려한다. 그런데 북핵문제의 심각성과 문제해

결의 중요성에 대한 공통된 입장에도 불구하고 실제적 문제해결의 접

근방식에서 미중의 전략적 이익은 다르다.

미국은 통일과정에서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2005년 ‘9·19 공동성

명’에서 합의한 대로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를 동시 이행·완료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주장한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이 되어야 평화체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선비핵화 

입장이 점차 지지를 얻고 있다. 스티븐 보즈워스(Stephen Bosworth) 

미대북정책특별대표가 2009년 12월 10일 평양을 방문한 뒤 가진 기자

회견에서 “6자회담 당사국들은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언젠가는 대체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혀 비핵화와 평화

체제의 관계를 언급함과 동시에 “6자회담이 재개되면 비핵화에 대한 

312_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연설, (한국외국어대학교 특강, 2012.3.26).
313_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설, (서울대학교 특강, 20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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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에 추진력이 생기고, 우리 모두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언급해 북한의 비핵화 논의 없는 평화체제 논의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였다. 

반면, 중국은 북한이 20여 년간 국가적 사업으로 개발한 핵무기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선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북한과 미국의 동시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즉 북한이 핵을 개

발하게 되는 것은 한국전쟁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되는 뿌리 깊은 미

국에 대한 불신과 위협인식이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핵포기를 유

도하기 위해서 북미 직접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안보우려(reasonable 

security concerns)’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9·19 공동성

명’에서 밝힌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수교를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 중국은 공개적으로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

는 자주적 해결방안을 지지하면서도, 중국만 빠진 채 미국이 추가로 참

가하는 남·북·미 3자 해결방식에는 반대한다. 시진핑 지도부의 등장 

이후 중국 대외정책기조가 ‘유소작위’를 넘어 ‘적극작위’로 바뀌면서 한

반도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정전협정 당사자이자 지역강국이라는 점

을 내세우면서 평화협정을 비롯한 한반도문제에 대한 발언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두 번째 미중 간 전략적 이견은 통일과정과 통일 후 주한미군의 역

할에 대한 입장에서 발견된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남북한 

당사자가 알아서 처리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평화협정 체결

로 인해 주한미군의 지위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크게 우려한다. 주한

미군 주둔에 대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것이라 무관하다는 

점에 한미 간에 이견이 없지만, 평화협정 체결 이후 유엔사 처리를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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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국의 해체불가피론과 미국의 강화론이 상충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한반도 평화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주한미

군 주둔뿐 아니라 유엔사도 해체하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이어

서 평화체제 구축논의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합참 내에 미래사령부(사

령관 한국 4성 장군, 부사령관 미국 4성 장군)를 창설키로 하고, 한미 

혼성의 한미연합사단을 2015년 초 발족하기로 하는 등 한미 연합전력 

유지에 합의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유엔사는 평시에도 유엔사 회원

국들로 구성된 참모단을 편성해 한미 군사연습을 참관시키고 있으며, 

한반도 유사시 별도의 UNSC 결의 없이도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을 편

성하려는 유엔사 강화 계획을 추진하려 한다. 

중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평화협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지는 않지만, 평화협정 체결이 완료되면 어떻게든 냉전

시대의 유산인 한미동맹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014년 5월 20～21일 제4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 CICA)

에서 시진핑 주석이 “아시아 안전은 아시아 국가들이 주도해 해결한

다”는 신안보관을 밝히기에 앞서 중국이 ‘동맹 배제’ 포함 입장을 타진

해왔으나, 한국의 반대로 신안보관이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은 CICA를 

지역안보협의체에서 2016년까지 신안보관에 기초해 사무국을 갖는 아

시아지역안보협력기구로 격상하자고 공식제안하고 있다. 

(2) 통일에 대한 북한의 최근 입장

김정은 집권 후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선대 수령들의 통일유훈 계

승과 관철을 내세우고 통일대전까지 거론하며 통일문제를 집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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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다. 최근 들어 북한은 “민족의 통일을 제도대결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두 제도가 한 나라 안에 련방제로 공존하는 방식”314인 1980년 

발표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방안을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315

이자 가장 합리적인 통일방안으로 선전하고 있다. 

북한이 민족의 혈맥을 잇는 민족적 통일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

을 주장하는 데에는 한국의 제도적 통일론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기간 지속된 분단체로 인해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제도를 

단일화하는” 제도통일은 당장 불가능한 것이며 “민족적 통일부터 실현

해야 한다”는 것이다.316  같은 맥락에서 북한은 ‘6·15 공동선언’ 2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한 통일에 대한 합의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통일의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고려연방

제통일방안까지 강조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그렇지만 동북아 정세인식과 핵을 보유한 강성국가건설, 제도통

일 거부와 ‘연방연합제’에 대한 강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권의 

생존차원에서 통일보다는 사실상 2개의 국가와 2개의 제도에 기초한 

공존과 현상유지를 강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분단체제에서 

“정신적, 물질적 재부의 소유권은 북과 남의 두 정부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데, “북과 남의 두 정부를 그대로 유지해야 각 계층 인민들이 통일 

이후에도 정신적, 물질적 재부를 잃을 수 있다는 자그마한 우려도 없

314_ “유엔총회 제69차 회의에서 조선대표단 단장 연설,” 조선중앙통신, 2014년 9월 

28일.
315_ “가장 합리적인 통일국가의 설계도,” 민주조선, 2014년 10월 9일.
316_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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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317 한 쪽 제도의 상대에 대한 전

면적 이식이 적절하지 못함을 강조하는 것은 수세적 자기방어적 통일

논리이다.

그런데 ‘연방연합제’를 강조하는 김정은 정권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통일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권력의 안정화, 시장의 안정화, 사회의 안정

화를 먼저 이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지금의 체제

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제에 합의를 한다는 것은 통일의 상황에서 전면

적 개방을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의 통일논의가 실제적 대안

이라기보다 한국에 대한 수세적 대응이라고 평가된다. 

마. 신통일대계의 위기와 기회

통일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통일

이 시나브로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이뤄질 수도 있겠고, 아무리 

준비하고 노력해도 쉽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통일은 통

일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이들의 상상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중견국에 해당할 수 있는 국격을 지닌 한

국이지만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 속에서 남북한 간의 자주적·평화적 통

일을 이루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통일이 남북한의 단순한 통합을 넘

어 동북아 질서와 국제질서 모든 측면에서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상상력의 발로가 필요하다.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국제질서 또는 동북아질서는 한반도

의 통일에 위기와 기회를 제공한다. 우선 두 강대국 사이에서 실리와 

명분을 모두 챙기는 외교를 위해서는 정책적 수단의 곤궁함을 극복해

317_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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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특히 양국이 동북아질서의 현상유지를 바란다면 한국으로서

는 독자적인 통일정책을 실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외

교적 수단이 곤궁하다면 오히려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한 적극적 통일

정책을 수행하고, 주변국에 통일의 평화적 이행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도 고려해봄직하다. 

국제적 조건에 따른 정책적 곤궁함은 군사협력 및 동맹관계분야에

서도 드러난다. 최근 미국의 THAAD 한국 배치 시도에 대하여 중국

이 강력히 반발하였으며, 한국의 시민사회도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편입의 시작으로 인식하고 국방예산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였다. 그런

데 THAAD 도입이 중국과 러시아에게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반도에 배치되는 경우 미국의 외교적 압

박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난색을 표하는 것이

다. 통일한국의 한미동맹 유지를 강력히 반대하는 중국과 군사적으로 

한·미·일 군사일체화를 추진하는 미국의 사이에서 동맹과 주변국들과

의 관계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상호 경쟁하는 상황이 한국에게는 오히려 통일환경 

개선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동북아에서 자국의 영

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미국의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이 한국과의 

정책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과의 정책협조 필요성은 외교‧군사‧경

제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높아지고 있다. 최근 동북아 지역의 경제공동체 

설립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참여를 적극 권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외교적 입지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상상력이 동원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 

향후 한국은 동북아 평화의 촉진자로서 외교적 입지를 확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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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통일은 제도적 통일의 가능

성보다 한국의 통일노력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긍정적으로 기여

할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보여주어야 한다. 즉 통일외교의 한 방편으

로 실제 한국이 한반도문제를 관리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음

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하고 적극 추진함으로써 역내 평화 증진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

하여야 한다. 전략적 인내와 무관심으로 흐르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적극적 노력과 주도권을 발휘하여 6자

회담 재개를 성사시켜야 한다.

한국은 또한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 충돌을 하지 않도록 양국 간 군

사적 갈등의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북핵문제 이외

에도 한반도 통일에 관한 미중의 전략적 공유 지점 확대에 한국의 노

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한국은 동북아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으로 시각을 확장하여 재난구호, 테러리즘 억제, 해적소탕, 마약밀수 

금지 등의 국제적 이슈에도 참여를 함으로써 미중과의 다양한 안보대

화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작동·지속’ 가능한 ‘평화적 통일’은 ‘합의에 의한 흡수

(제도통합)’이며 이를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핵심 의제

들에 대한 합리적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이 한국

과의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를 수용하여 실제 합의통일을 추

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사회의 민주화가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따라

서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자결능력을 향상시

키며 주민들의 우호적 대남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관여를 위해, 최근 

북한이 확대하고 있는 대외교류와 개방동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제화’ 전략을 다방면에서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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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 출범한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출범은 진

보진영에서 보수진영으로의 실질적 정권교체라는 특징을 지닌다. 보수

정권은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진보정권과 다른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

했으며, 집권에 성공함으로써 진보정권의 대북정책추진과정에서 제기

된 비판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북 유화정책 한

계의 비판 및 한미동맹의 강화 등은 보수정권의 외교안보 및 통일정책

의 주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명박정부와 같은 보수정

권인 박근혜정부의 출범은 이와 같은 점에서 김대중 정부 이후 10년간 

추진된 진보성향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기반을 두고 일

정한 정책적 방향성의 전환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 같은 정

권교체 상황을 넘어 한국사회의 발전 및 구조적 변화라는 보다 중요

한 요소들이 대북통일정책의 환경적 조건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 남북한의 발전 격차와 체제경쟁 종식

사회주의체제의 해체와 남북한 간 체제경쟁의 종식은 통일환경변화

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318 한국사회가 빠른 속도로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발전을 이룩한 데 비해 북한은 구조적인 

체제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사실상 남북한 체제경쟁의 종식을 의

미한다. 경제적 차원에서 상시적인 식량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과 

318_ 조한범, “분단사회에서 통일사회로,” 대한민국 60년의 사회변동 (서울: 인간사랑, 

2009), p.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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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지닌 한국 간의 비교자체가 무의미한 상황

이다. 남북한 간 체제경쟁의 종식은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정치‧사

회‧문화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는 민주화와 시장화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

구촌사회에서 주요한 국제적 행위자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의 해체라는 세계사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회주의체제의 근간을 유지하고 있으며, 3대 세습이라는 극단

적인 독재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북한은 핵무장화를 

시도하고 일반적 행위규범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불량국가(rouge 

state)’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체제경쟁이 사실상 무의

미해진 현 상황은 과거와 다른 남북관계의 형성 및 대북정책에 있어서

도 냉전적 대립구도와 다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비약적인 성장은 분단체제라는 비정상적 환경을 토

대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특히 한국은 양적인 

발전과 더불어 질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은 통일문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자

살률과 이혼율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청년세

대 자살률과 노인세대 자살률이 공히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OECD) 국가 중 가장 높

은 수준이라는 점은 한국사회 삶의 질과 복지수준을 대변하는 지표라

고 할 수 있다. 많은 지표들이 한국은 성공했지만 행복하지는 않은 국

가임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갈등 지수는 OECD 27개국 중 사실상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319  한국의 언론자유는 세계 68위로 부분적 언론자유국가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한국사회 발전의 이면이다.320 선진적인 민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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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착과 정치문화의 형성, 공정한 경제질서와 투명한 분배구조 및 복

지체제의 완성,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적 관용의 관습화는 한국

사회의 당면 과제이다. 독일통일의 가장 큰 원동력은 서독의 발전된 

정치경제체제였으며, 이를 인지하고 있던 동독인들은 주저 없이 서독

을 선택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 발전의 자기완성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나. 민족주의 패러다임 약화321

한국의 경제적 발전은 세계자본주의체제로의 편입을 가속화했으며, 

이는 다양한 차원에서 한국사회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질서와 규범들이 한국사회의 주요한 행위기준으로 작용하는 

반면 민족주의적 특수성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했다.322 이에 따라 분

단체제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민족주의 패러다임은 점차 약

화되는 반면 자본주의체제의 합리성 패러다임이 점차 확대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통일이라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역대 정

권에서 민족주의 패러다임은 중요한 정치적‧사회적 가치체계에 해당

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합리성 패러다임의 확대는 친미·반공군사정

권은 물론 민주화 이후의 정권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민족주의 패러다

임의 약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사회에는 이미 10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상시 거주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이 일상화된 다문화 사회로 

319_ 이재광, “갈등의 사회학,” 이슈진단 (경기개발연구원, 2014), pp. 1～2.
320_ Freedom House, Freedom of the Press, (New York: Freedom House, 2014) 

참조.
321_ 조한범, “분단사회에서 통일사회로,” pp. 519～520.
322_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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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해 있다. 이는 피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단일민족국가 패러다임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 소수의 사람들이 선택했던 유학도 이제는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일상화되어 있다.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보다 

미국이나 유럽, 중국과 일본의 경제상황 변화가 한국경제에 보다 민감

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경제적 발전과 세계자본주의체제로의 편입, 그리고 이에 따

른 세계화는 민족주의 패러다임의 약화를 초래하는 구조적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족주의 패러다임의 약화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 변화

와도 관련이 있다.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당시 신군부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한국전쟁 이후 지속되어온 한국사회의 일방적인 

친미주의에 영향을 미쳤다. 이후 분단체제에서 중요한 안보의 축을 담

당하는 동맹국인 미국은 경제적·외교안보적 차원에서 ‘현실’이면서도 

친미담론을 구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 진보정

권인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탄생에는 이 같은 환경적 조건이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보정권은 미국에 대해 과거와 

일정하게 다른 태도를 견지했으나 한미관계의 근본적 변화가 초래되

지는 않았다. 한국의 세계화는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적 질서로의 편입

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달리 이명박정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공개적으로 내세웠으며, 

집권에 성공했다.

진보정권으로서 외교안보적 자주성을 강조한 참여정부에서도 미국

은 현실이었다. 참여정부는 수사적 차원에서는 친미주의적 담론의 약

화를 시도했지만 결과적 평가는 유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주한미군의 지위변경 문제와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의 주요 

이슈를 둘러싼 한미 협상에서 대부분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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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국군 파병문제를 둘러싼 많은 논란이 야기되었으나 한국은 전쟁

당사국인 미국과 이를 전폭 지원한 영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병력을 

파병했다. 국민의 정부보다 진보성향이 강했으며, 그 어떤 정권보다도 

자주성을 강조했던 참여정부도 현실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한국 자본

주의 발전과 세계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 실용패러다임으로의 전환323

민족담론이 지배적인 사회적 가치로서의 위상이 약화되어가는 경향

과 반대로 한국 자본주의 합리성은 증대되었으며, 이는 이념의 약화와 

아울러 실용주의가 부각되는 배경이었다. 탈냉전 및 탈이념적 경향은 

냉전체제의 해체로 인한 결과였으며, 행위규범이 이념보다 실용적 차

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했다.324

군사정권인 노태우 정권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민족

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즉 ‘7·7 선언’325을 발표했으며, 이

를 통해 남북대화와 북방정책을 시도했다. 이는 적대적 공존관계였던 

남북관계를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남북교류를 통해 경제, 사

회 그리고 문화 등의 분야에서부터 남북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

으로 통합을 진전시켜 통일을 실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통해 적대국이었던 소련을 포함한 공산진영과의 

323_ 조한범, “분단사회에서 통일사회로,” p. 521.
324_ 위의 글.
325_ 7·7 선언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남북한 동포 간의 상호교류 및 해외동포들

의 자유로운 남북왕래를 위한 문호개방, ② 이산가족 문제 해결, ③ 남북한 간 물자

거래·문호개방, ④ 비군사물자에 대한 우방국과 북한과의 교역 동의, ⑤ 남북 간 

대결외교 지양 및 국제무대 협력, ⑥ 북한과 한국의 우방과 관계개선, 한국은 중국·

소련 등 사회주의국가와의 관계 개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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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한소 수교의 기틀을 다졌다. 과

거 남북 간의 극단적 대립을 감안할 경우 이는 사실상 햇볕정책의 시

초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조치였다. 노태우 정권

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으나 실용주의에 입각한 

외교안보정책의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노태우 정권의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이후 김영삼 정권의 ‘민족공동

체 통일방안’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는 공식적인 정부의 통일방안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시작된 소련의 개혁‧개방 움직임은 냉전적 대립체제

의 변화를 초래했으며, 이는 한국정부가 대북통일문제에 있어서 이념

적 대립보다 실용주의적 관점을 선택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아울러 행위의 주요 지향성으로서의 실용주의는 한국의 발전에 따라 

사회구성원들에게 점차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사회주의권의 해체로 

세계는 점차 탈이념화 경향이 강화되고 아울러 자본주의 단일체제로 

재편되는 과정에 놓였으며, 단일한 세계화의 지표들을 형성하기 시작

했다. 개별국가들의 민족성과 이념적 지향성에 국한된 특수성은 세계

화의 일반성과 조화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한국사회의 실

용주의 확산은 보수정권 시기의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가장 진보적인 성향의 참여정부가 많은 논란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미FTA에 합의한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라. 통일담론의 약화

2014년 초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담론 구사로 통일문제에 대

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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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으로써 새로운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분단체제의 

비정상성 해소의 필요성과 통일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통

일과 관련된 여론의 추이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326 통

일에 대한 지지는 과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특히 미래 

통일한국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 층의 무관심이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심각한 청년실업 및 취약한 복지체제 등 한국사회

의 당면한 현실문제들로 인해 통일문제보다 일상적인 삶의 문제를 보

다 중요하게 인식하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분단체제의 장기화로 

인한 내성의 증가와 자본주의적 합리성의 증가에 따라 통일의 당위성

보다는 현실적 고려를 우선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통일

담론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기존의 생활세

계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는 통일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독일 사례

에서 목도한 통일에 대한 경제적 부담, 남북 간의 심각한 경제적 격차, 

실업 및 양극화 등 남한사회 내의 모순구조는 통일담론의 지속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볼 수 있다.327

그러나 보다 구조적인 차원에서 통일담론 약화의 배경으로는 남한

사회의 자본주의적 발전과 세계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체제

와 세계화의 일원으로서 남한사회에 부과된 보편성들이 북한문제라는 

특수성에 우선하는 경향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326_ 2007년 통일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비율은 63.8%에 달했으나 2014년 55.8%에 그치

고 있다. 2014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지지도는 2013년에 비해 1%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연초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제기와 드레스덴 구상, 주요 일간지 및 언론방송

의 통일 연속기획보도, 통일준비위원회의 출범 등 통일분위기 형성을 위한 전반적

인 노력에 비해 통일의 열망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서울대 통일평화

연구원, 통일준비와 대북정책, 국민의 평가와 기대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4), p. 34. 
327_ 조한범, “분단사회에서 통일사회로,” pp. 521～522.



Ⅰ

Ⅱ

Ⅲ

Ⅳ

Ⅴ

새로운 통일환경 도래 213

와 같은 점들은 단기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통일에 대한 시도보다는 관

계개선과 협력의 확대를 추구해온 남북관계개선의 기초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담론의 약화는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구

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마. 통일환경 변화 전망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20세기를 지배했던 세계적 냉전

구조의 해체를 의미했으며,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그리고 통일환

경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형식적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체제도 사실상 자본주의와 유사하며, 우리식 사회주

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은 구조적인 위기국면에 놓여 있다. 반면 

한국사회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한 최초의 

사례로서 전후 민주화와 시장화에 성공한 거의 유일한 사례에 해당

한다. 한국은 과거 약소국에서 벗어나 중견국가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

으며, 세계 14위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발전과 북한의 구

조적 위기는 남북한 간 체제경쟁의 종식을 의미하며, 이는 남북관계와 

통일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수에 해당한다. 이 같은 변

화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통

일정책과 통일담론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체제경쟁의 종식과 북한체제의 구조적 위기의 지속으로 통일의 기

대감이 현실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점차 높여주고 있는 반면 한국사

회의 자본주의적 발전에 따라 민족주의 패러다임이 약화하는 상반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의 자본주의적 발전과 세계화는 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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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추세라는 점에서 민족주의 패러다임의 약화상황은 일시적이

라고 할 수 없다. 통일의식 약화 경향은 구조적인 통일환경 변화에 기

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다. 통일대박

론의 제시 역시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대응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분단체제의 기형성과 분단비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긍정적 통일

비전과 통일미래상의 제시를 통해 통일의식을 고양하고 적극적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분단체제가 지속되는 한 한국사회의 발전

은 정상적일 수 없으며, 세계의 열강에 둘러쌓여 있는 현실에서 한반도

의 주체적인 발전 역시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 동안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산업화 모델은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으며, 새로운 성

장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통일은 분단비용의 획기적인 감소와 아울

러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통일은 분단

된 남북한의 연결 및 정상화와 아울러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계

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장점을 현실화하는 계기이기 때문이다.

3. 북한

통일환경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북한상황을 평가하고 앞으로

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는 문제가 특히 어려운 것은 북한정권의 현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일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래를 결

정하게 될 변수들이 복합적이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일정한 기준 틀을 설정해 놓고 변화를 추적하는 작업이 불

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연구원이 수행한 ‘통일환경평가’ 작업에서는 북한요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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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첫째, 북한당국의 통일관, 둘째, 북한주민의 통일인식, 셋째, 북

한의 다원화·시장화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328  이 

연구에서는 북한당국의 통일관을 평가하는 지표로 ① 북한당국 통일

관의 변화 가능성, ②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수용 가능성, ③ 남북합

의통일에 대한 가능성을 사용하였다. 또한 북한주민의 통일인식을 평

가하는 지표로는 ① 북한의 기존 대남인식, ② 2000년대 이후 북한주

민들의 대남인식 및 통일인식, ③ 북한주민의 남한 및 통일에 대한 인

식 변화를 추적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다원화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

로는 ① 국가권력 연성화, ② 시민사회 자율성, ③ 민주절차 제도화, 

북한의 시장화를 평가하는 지표로는 ① 선군경제 민주화, ② 시장요소 

제도화, ③ 대외경제 개방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당국의 통일관’의 경우 이와 관련된 지표를 객관

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고 하더

라도 변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제외하여 평가지

표들을 재구성하였다. 이를 위해서 북한의 통일환경을 정치, 사회, 경

제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며, 분야별로 주요 변수들을 선정해

서 이들의 현 상태와 변화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먼저, 정치부문에서는 정치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대외관계가 통일환

경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상정하였다. 정치부문

에서는 특히 현 정권의 안정성과 성격 변화 가능성이 향후 남북통일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중국과 미국의 대북한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

이다. 이에 따라서 북한정권의 안정성과 대외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정

328_ 박종철 외, 통일환경평가 (서울: 통일연구원, 2010), pp. 29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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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문의 통일환경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하고자 한다. 

사회부문에서는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당국의 통제력 변화 가능성이 

통일환경을 결정할 것으로 상정하였다. 이 중에서도 북한주민들의 통

일에 대한 인식과 통일 상대로서의 남한에 대한 인식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북한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정치

분야에서 기회가 만들어져도 통일로 연결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북한주민들의 의식변화와 북한당국의 사회통제정책 변화 

및 정보의 확산 가능성을 사회부문의 통일환경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

용하고자 한다. 

경제부문에서는 현재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시장화의 추이

와 대외경제개방 수준 등이 통일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

다. 시장화의 확산은 사유화의 촉진과 신흥부유층의 형성 등을 통해서 

통일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외경제개방의 

확대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의 시장화 확

산 추이와 대외경제개방 수준을 경제부문의 통일환경을 평가하는 지

표로 삼고자 한다. 

가. 정치부문

(1) 정치체제의 변화 가능성

현재의 상황에서 정치체제의 변화 가능성은 김정은 정권의 지속성 

및 안정성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처럼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정치권력체제에서는 최고지도자의 성

향이 정치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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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김정은 체제 출범에 대한 평가

김정일의 유고로 김정은 체제가 출범했을 때 국내외 많은 학자들은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이 커졌다고 평가하였다. 그 당시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인 통치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하는 세 가지 난관이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절대적으로 짧은 후계체제 구축 기간의 문

제이다. 김정일의 경우에는 1974년 후계자로 지명된 이후 30년 넘게 

후계자 수업과 자신의 통치기반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한 뒤 최고 지

도자로 나선데 반해서 약관의 김정은으로서는 후계자로서의 수업을 

받고 경험을 쌓을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당국은 김정은 우상화

작업과 할아버지인 김일성을 이미지화하는 작업에 관심을 기울인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군부의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해 급격한 세대교체

와 고령의 군지도부 군기잡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둘째, 공산권국가들의 체제전환과 내부 개혁의 실패로 인해 피폐해

진 경제상황과 통제되지 않는 사회분위기 등으로 취약해진 통치기반

의 문제이다. 무엇보다 벌써 20년 이상 심각한 경제난이 지속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이 이를 해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외부의 지원

에 의존하여 연명하고 있는 상황은 김정은 정권이 해결해야 하는 최대

의 과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정부는 모든 

경제적 책임을 지방정부와 개별 기업소에 떠넘겨 놓고, 스스로 해결하

라는 의미의 ‘자율권 확대’를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일반주민들로 하여금 더욱 시장에 

의존하게 만들었고, 국가의 계획적 통제 밖에 있는 시장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화의 확산 현상은 주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약화시켰으며, 부정부패와 빈부격차의 심화 등으로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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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을 증대시킴으로써 사회적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 정권에게는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김정은 정권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잠재적인 난관은 ‘3대 세

습’의 굴레라고 할 수 있다. 선대의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

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한 정책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

지만, 현재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

는데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변화를 시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

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체제 출범 직후, 김정은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생각은 계층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간부들은 김정은

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걱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 반

해, 지식인 계층과 중산층들은 3대 세습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

었던 것으로 알려졌던 것이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

에 관심을 두고 있어서 “먹는 문제만 해결해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

고 한다. ‘3대 세습’에 대한 거부감은 예상하지 못한 위기의 순간에 폭

발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나) 장성택 숙청 이후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평가

김정은 정권의 출범 이후 3년이 되었지만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논란은 줄어들지 않았다.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외부의 회의적 

시각은 김정은 정권의 대대적인 세대교체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었다

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시대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 청산

은 장성택의 숙청으로 최고조에 달했다. 그동안 2인자로 평가되어왔던 

장성택을 제거함으로써 잠재적 도전세력은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

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장성택 숙청을 계기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게 전개되었으며, 부정적으로 분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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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과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김정

은 시대에 들어와 주요 인사들을 제거 및 숙청할 때 예전과는 달리 속

전속결로 신속하게 진행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양태는 

김정은 체제가 불안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329 다른 한편에서는, 장성택과 그 측근에 대한 숙청이 김정은 체

제에 불안정을 가져올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330  

결과적으로, 잠재적 경쟁자로 인식되는 정치세력들을 사전에 제거하

는데는 성공하여 당분간 정치적 도전세력의 부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

인다. 이런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기반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숙청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기득

권 계층에서 김정은 체제의 실정 등을 계기로 재결집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 김정은의 건강 상태

김정은이 지난 2014년 9월 3일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 관람 이후 1

개월 이상 공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었으며, 여

기에 권력변동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최고지도자의 신변 이상에 대

한 국내외 관심은 매우 큰 상황이다. 10월 14일 40일 만에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 공개활동을 재개함으로써 신변이상설을 잠재웠지만 건강

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김정은 건강에 대한 관심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329_ 곽인수, “북한의 시기별 숙청사건과 김정은 체제 전망,” 장성택 숙청 이후 김정은 

체제 전망 (2014년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상반기 학술세미나자료집, 2014.1.8), 

p. 16.
330_ 정성장, “장성택 숙청 이후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평가,” 국방연구, 제57권 제1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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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북한체제의 특성상 최고지도자의 교체가 정치체제의 변화를 시사

하기 때문이다. 

만약 김정은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여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발전

할 경우, 그래서 최고지도자의 유고사태로 연결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후계자문제 등으로 권력공백 및 권력내부의 갈등 가능성이 있어서 북

한의 정치체제가 요동을 칠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이 다

양한 질환에 노출되어 있으며, 과중한 업무에 따른 정신적·심리적 압

박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정은 건강 이상설은 앞으로도 재연(再

燃)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권력구조의 개편 가능성

김정은 건강 이상설과 함께 제기된 추론 중에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부상에 따른 권력구조 변동설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수

령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권력구조에서 권력엘리트들이 권력을 공

유하는 수평적 권력구조로의 전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권력엘리트집단 사이의 권력분점 상황도 정치체제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권력엘리트 간의 관계가 견제와 균형을 유

지하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의 다양한 소문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에서 권력구조의 변화 조

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당의 기능 강화를 통한 당과 군의 균형관

계도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점차 김정은을 정

점으로 하는 수직적 권력구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당‧군‧정의 

권력분점을 통해서 권력엘리트 사이의 견제와 균형관계가 형성될 가

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의 권력구조 개편 가능성이라는 

차원에서는 통일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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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북한주민들의 김정은 체제에 대한 지지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수행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가 50%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3년 61.7%에서 2014년 64.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31  2012년에 비해 2013년에 북한주민들의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 

평가가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김정은 출범 초기 팽배했던 김

정은 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탈북자들이 북한체제에 부정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설문결과는 북한주민들이 김정은 체제에 대해

서 내심 기대를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2) 북한의 대외관계

북한의 대외환경을 결정하는 주요 국가는 미국과 중국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동안 북한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

하면서 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기반으

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해 왔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대북정책의 

변화 가능성과 미중관계의 발전 방향 및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

이 북한의 대외적 환경을 결정하게 될 핵심적인 변수들이라고 할 수 

있다.

(가) G2시대의 도래와 미중관계의 변화 가능성

중국의 급속한 부상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 양상은 한반도 정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331_ 김병로, “북한주민의 대남 및 북한 인식 2014,”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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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 증강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 증대 노

력은,332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의 경제력

(영향력)과 대비되면서 동북아지역에 새로운 균형관계가 형성될 가능

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역안보 등에서는 갈등적인 요소가 

증가하고 있어서 경쟁과 견제 그리고 협력이라는 다중적 관계를 형성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만큼 앞으로 미중관계의 변화 방

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미국의 패권이 유지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경제

력의 약화 등으로 영향력이 퇴조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는 경제적 

성장과 군사력 증강, 그리고 외교적 위상 강화 등으로 세력을 키우고 

있어서 미중 간의 세력균형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인정하는 방향으

로 재구성될 가능성과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모두 거론되고 있는 것

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미중관계가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틀 속에

서 관리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장기적으로 미중관계를 예

측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있다. 동북아지역 등에서 미중 간 안보적인 

대립이 심화될 가능성,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

능성, 안보문제에 대한 중국의 공세적 입장으로의 전환 가능성 등이 미

중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미국이 ‘아태 재균형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위해 미국이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동북아지

역의 역사문제와 영토문제 등을 중심으로 하는 중일 간 갈등이 심화될 

332_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미국과 ‘신형대국관계’를 수립하겠다는 목표로 나타나고 있

다. 강대국간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소통강화, 상호이해 및 신뢰증진, 상호책임과 

이익 존중 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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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미중 간의 협력관계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

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 통일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

북한의 대외관계는 소련의 체제전환 이후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되

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만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어 있는 상

황이다. 그 결과 중국의 대북정책에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분야의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 수준이라

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북한당국은 이러한 상황이 정치적 자주성

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대외관계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체제 유지’ 전략을 기본 틀로 전개되

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정책에 변화 가능성이 나타나기 시작

한 것은 시진핑 체제의 등장과 북한의 3차 핵실험 단행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롭게 출범한 시진핑은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김정은과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중

국의 거듭된 요청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중

국 지도부의 강력한 실망감과 반발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

기로 중국은 전례없이 단호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참여하는가 하면, 북한과의 중앙정부차원의 경제협력사업에 제

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중관계는 

냉각기를 보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들은 중국의 대북정책이 근본적

으로 변화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 체제가 북한과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있고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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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개발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강력한 것은 명확

해 보이지만, 당분간 북한이 지니고 있는 지정학적인 전략적 가치를 포

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통일한국이 중국에 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

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접근전략이 보다 유연한 형태로 변화할 가능성

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에 대한 보장을 받는 것을 대외정책의 최

우선과제로 삼고 있다. 최근에도 관계개선을 위한 협상을 미국과 추진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미국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

어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에 대한 불신에 기초하고 있고,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성의있

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북한의 핵개발 관련 

정책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핵경제발

전 병진노선’을 공식화한 북한당국이 당분간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

이 매우 적다는 사실에 있다. 이는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

질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으로서는 중동문제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어서 북한문제

에 집중할 여력이 적은 상황이고, 미국 내에서 북한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북한에 대한 불신이 강하여 협상에 

쉽사리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략적 

인내’가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에 따라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군사적 억지력 강화와 외교적 압박을 

통한 고립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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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의 일부에서는 ‘전략적 인내’ 전략이 북한의 태도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특히 북핵폐기에 아무런 성과를 거두

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미국은 

또한 대북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한국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당분간 미국의 대

북정책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나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라 보수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며, ‘아태 재균형전략’ 하에서 진

행될 중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 사회부문

독일 통일이 동독주민들의 요청에 기반하여 성사된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에서도 사회적 환경의 변화 가능성이 통

일의 흐름을 결정할 수 있는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회부문의 통일환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우선적으

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북한주민들의 의식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통일에 대한 인식, 남한에 대한 호감도, 북한 내부의 체제나 정책의 변

화 욕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욕구

를 억제시키려는 당국의 노력(국가의 사회 통제력)이 어느 정도 성공

적으로 작동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

서 국가의 통제수준과 정보의 유입과 확산 속도 등을 통해서 이를 분

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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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주민들의 의식 변화

북한주민들의 의식변화를 살펴보는 작업은 북한체제의 폐쇄성을 고

려할 때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북한이탈주민들

이 지속적으로 남한으로 와서 정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북한주

민들의 의식을 완전하게 대표한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인식의 중요

한 흐름과 특징을 파악하는 작업에는 충분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 통일에 대한 인식333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의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변한 비중이 2011년 95.2%에서 2012년과 2013년 

91.3%와 91%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올해는 100%를 기록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또한 통일이 달성되어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북한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46.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민족이니까”(23.5%)와 “전쟁의 위협 제거”(11.4%)

가 뒤를 이었다.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높은 것은, 남한이 잘살고 있다

는 사실과 함께 실리주의적인 인식이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 자리 잡았

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이 통일에 대한 당위론적 지지에 앞서 경제적 생

활수준 향상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

북 간의 경제력 격차가 커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계속될 경우, 북한

333_ 송영훈, “북한주민의 통일의식, 대외관계인식, 남한사회적응,” 김정은 집권 2년, 

북한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4 설문조사 결과발표회 

자료집, 2014.8.27), pp. 1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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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더욱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남한에 대한 호감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발표한 탈북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

르면, 북한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334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2011년 50.5%에

서 64.6%(2012년), 63.9%(2013년), 55.7%(2014년)로, 올해 크게 감소

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

타나기 때문이다. 연도별·세대별 특징을 살펴보면, 2011년 남한을 협

력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이 가장 높은 세대는 30대(53.3%)로 나타났

으며, 2012년과 2013년에도 30대가 79.4%, 75.9%를 차지하였다. 눈에 

띄는 현상은 남한을 적대적인 상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응답이 2013년 

12.8%에서 2014년 20.1%로 급증한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20～30대

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북한주민들의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비교하면, 남한에 대한 선

호도는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핵문제 등으로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장기화되고, ‘5·24 조치’로 남북 사이의 교류협

력사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남

북관계를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여 남북주민들이 안보적인 측면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정치안보적 상황과 관계

없이 인도적 지원과 경제사회부문의 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야 한다. 북한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호감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꾸준하

334_ 김병로, “북한주민의 대남 및 북한 인식 2014,” pp. 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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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접촉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작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의 방송, 영화, 드라마, 음악 등 ‘한류’접촉 경험은 전반적

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2014년의 경우 약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335  최근 북한당국의 단속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주민

들의 지속적인 ‘한류’와의 접촉은 북한주민들의 마음속에서 우호적인 

대남인식이 내재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점에 유의하여 지속적

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림 Ⅳ-1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인식

출처: 김병로, “북한주민의 대남 및 북한 인식 2014,” p. 74.

(다) 북한체제에 대한 변화 욕구

1990년대 이래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이 지속됨에 따라 북한주민

들 사이에 의식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변화가 

나타난 이유는 자본주의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 체제 자긍심과 지도

335_ 90%(2012년)→ 88%(2013년)→ 85.9%(2014년)으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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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신뢰 약화, 남한 사회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중국에 대

한 새로운 인식과 개방에 대한 관심 증가, 물질 우선의 가치의식 제고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중국과의 왕래 및 교류 증가에 따른 

정보 취득 확대가 인식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 경제난 지속과 빈부격차 심화 등으로 사회에 대한 불만

이 증대된 것이 변화 욕구를 촉진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주

민들의 의식변화는 특히 지난 2011년 말에 단행된 화폐개혁 이후에 더

욱 심화‧가속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경제

난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러한 추세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북한주민들은 현재 북한경제가 침체한 원인을 ‘지도자 책임’, 

‘과도한 군사비’, 그리고 ‘개혁·개방의 부재’를 주된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336  지도자의 책임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2011년 25.8%에서 2012년  

20.8%, 2013년 23.3%, 2014년 28.9%로 2011년부터는 증가하는 추세

에 있다. 이에 반해서 개혁·개방의 부재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약간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비교되고 있다. 이는 북한주민들이 경제문제 해

결에 대한 지도자의 정책 및 의지 부재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인

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이 의미하는 것은 향후 

경제침체가 심화될 경우 지도자에 대한 불신과 지지도 하락으로 연결

되고 종국적으로는 개혁·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될 것

이라는 점이다. 

336_ 김병로, “북한주민의 대남 및 북한 인식 2014,”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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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Ⅳ-2  북한경제 침체 원인에 대한 인식

출처: 김병로, “북한주민의 대남 및 북한 인식 2014,” p. 88.

(2) 북한당국의 사회에 대한 통제력

(가) 사회에 대한 통제력 

북한체제의 내구력은 기본적으로 권력기관의 다양한 통제기제가 작

동하는 것을 전제로 평가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당국의 사회에 대한 

통제력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크게 약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이동하는 상황

에서 과거와 같은 사회통제가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제

력 이완 현상은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쪽 

방향에서는 시장화 확산이라는 현상과 더불어 국가의 강력한 통제력

이 미치지 않는 활동공간들이 공식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쪽 방향에서는 이완된 통제력을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나타난 특징으로는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 강화, 중국 휴대폰 사용 단속 강화, 국경경비 강화 등 국경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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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강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은 남한 소식이나 문화(남한풍)가 북한

사회에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함과 동시에 탈북자 가

족들을 통해서 북한 내부의 소식이 외부로 새 나가는 것을 차단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탈북자 가족이나 내부 소식통을 

통해서 북한 내부의 소식이 실시간으로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서 중국 휴대폰의 사용을 단속하고 있으며, 도강자와 탈북자 가

족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337  

북한당국의 통제력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통제력이 

이완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가의 배급시

스템이 붕괴되고 시장화 현상이 확산되면서 ‘생계형 시위’가 산발적이

기는 하지만 발생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폭력 행사를 통해서 불

만을 표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338  김정은도 강압정치의 

한계를 인식하고 주민들의 생활수준 개선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강조

하고 있어 당분간 북한의 통제력 이완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발표한 탈북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당국의 사회통제력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평가가 양분되고 있으며, 그 중

에서도 통제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339  

337_ 탈북자들의 도강을 막기 위해 중국과의 접경지역에 2만명의 북한군인들을 추가로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은 체제 이후 탈북자 단속 강화됐다<WP>,” 

연합뉴스, 2012년 7월 22일.
338_ 탈북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2009년 말, 화폐개혁 직후 함경북도 무산군 무산시장에

서는 상인 수백 명이 시장관리소의 시장세 납부를 거부하는 집단행동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지난 2012년 2월 중순에는 신의주 시장에서 상인들이 시장 관리소의 

장세 인상(한 달 6,000원에서 9,000원으로)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여 

보안원이 포함된 타격대 수십 명이 출동하여 상인들을 저지하였다고 한다.
339_ 김병로, “북한주민의 대남 및 북한 인식 2014,”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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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Ⅳ-3  북한당국의 사회통제력

출처: 김병로, “북한주민의 대남 및 북한 인식 2014,” p. 88.

(나) 정보의 유입 및 유통 속도의 증가

2010년 나타난 ‘중동의 봄’을 통해서 북한처럼 폐쇄적인 통제국가에

서도 일반주민들의 힘으로 권력체계의 특징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북한당국에도 두려움을 느끼게 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당시 ‘중동의 봄’이 가능했던 다양한 원인들이 

거론되었고 그 중에서도 휴대전화 보급에 따른 통제받지 않는 정보의 

확산이 주목을 받았다. 비슷한 관점에서 최근 북한에서 빠르게 중가하

고 있는 휴대전화 가입자 수를 통해서 북한에서도 정부가 통제하지 못

하는 가운데 정보가 빠르게 유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대표적

인 사례가 지난 5월 평양시 평천구역 고층아파트 붕괴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자 북한당국이 이례적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공

개적으로 사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책임자를 처벌한 것은 사고 당시 붕

괴된 건물 잔해에 깔린 생존자 일부가 휴대전화로 구조를 요청하거나 

가족과 연락하면서 아파트 붕괴소식이 통제되지 못한 상태에서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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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확산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340  

휴대전화와 함께 정보의 유통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요소는 시장화 

확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이라는 공간은 정보가 바로 돈이라

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물건과 돈, 그리고 정보가 함께 움직인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외국에서 식량지원 소식이 전해지면 이를 반영

한 시장에서는 식량가격이 하락하는 것이다. 최근 북한에서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240만 명까지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또한 수도인 평양시 외에도 원산, 함흥, 평성, 

안주 등 15개 주요 도시들과 중소도시 100여 지역에서 통화가 가능하

다고 한다.341  

여기에 최근 북한당국이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대규모 인력을 파

견하고 있는 상황도 외부 정보의 유입과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4년 4월 기준으로 북한당국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해외에 파견한 

근로자는 러시아와 중동 등 40여개 국가에 약 3～4만 명에 달하는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342  

종합하면, 최근 몇 년 사이에 북한에 들어가는 다양한 정보가 양적

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보의 유통 속도가 매우 빨라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예전처럼 국가정책의 잘못을 감추기 어려워졌으며, 다양한 견해들이 

빠른 속도로 공유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의 

변화를 추동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340_ “평양, 손전화로 아파트 붕괴 소식 확산,” RFA, 2014년 5월 22일.
341_ “북한 핸드폰 이용자 수 전체 인구 10% 까지 증가,” VOR, 2014년 8월 29일.
342_ “북한의 해외 근로자,” VOA, 2014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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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가적인 변수: 새로운 세대의 등장

북한사회에서 체제변화 요구의 잠재력이 축적되어가고는 있지만 이

를 추동할 동력이 아직까지는 미약하기 때문에 조만간 북한당국의 사

회에 대한 통제력이 심각하게 도전받을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평

가된다. 이는 아직까지는 국가의 통제시스템이 건재할 뿐만 아니라 효

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권력기관의 종사자들이 현 체제(정권)와 

이해관계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제사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엘리트 그룹들은 북한체

제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국가적 

혼란 및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변화를 요구할 가능

성이 있으며, 엘리트들이 군부의 신진세력과 결합될 경우 변화의 동력

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실이 있

다. 그것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시장을 통해서 생계문제를 해결해

온, 그래서 체제에 대한 충성심과 신뢰도가 적은 ‘새로운 세대’들이 성

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멀지 않은 미래에 북한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기존 체제에 대한 순응도나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 상대적으로 희박

하고, 10대에서 30대에 해당하는 인구의 비중이 전체에서 32%를 차지

하고 있으며 새로운 세대들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불만이 폭발할 경우 북한사회의 변화를 집단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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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제부문

북한에서 경제부문의 변화추세는 통일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양면성

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개혁·개방 노력을 

통해서 경제발전에 성과가 나타날 경우 북한체제의 정치적 기반을 강

화함으로써 통일의 가능성이 줄어들거나 장기화될 수 있다는 측면과 

함께, 경제발전이 남북 격차 축소를 통해서 통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통합과정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예상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큰 틀에서 접근하면 북한이 경제부문에서 남북 사이의 격

차를 해소해 나가는 과정은 통일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

단된다.

(1) 시장화와 경제개혁

북한경제의 변화 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시장화 추세

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북한당국이 시장부문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디까지 공식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겠다. 

(가) 시장화 관련 주요 정책방향

북한에서 자생적으로 발달한 시장활동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

조치’와 2003년 종합시장 개설 등으로 공식화되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공식적인 배급제가 특권계층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

된 상태에서 일반주민들이 생계문제를 시장활동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반주민들 대부분이 시장과 관련된 경제활

동을 통해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생활필수

품의 70～80%를 거의 시장에서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36 신통일대계 구현을 위한 구조분석

전국적으로 장마당(시장)의 숫자가 400개에 달하며, 새로운 형태의 시

장도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343 

북한당국은 국가의 공급능력이 와해된 현 상태에서 시장활동을 통

제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양성화를 통해서 세금징수와 가격

관리 및 식량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물자의 통제에 주력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의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서 경제

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에서 가격의 현실화(시장가격과 국정가격의 

격차 해소)와 시장경제활동의 제도화, 그리고 사유화 부문에서 경제적 

인센티브를 증대하는 방향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최근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는 기업들의 시장활동을 포함하여 자율

성을 강화해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북한당국이 

확산되고 있는 시장화 현상을 최소한 당분간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

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시장화

는 당분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시장화 

과정이 통일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될지 아니면 악화시

키거나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지 불투명하다는 점에 주목

하고 있다. 북한당국의 체제 유지에 대한 불안감 증폭, 기득권 계층의 

이권 다툼 격화, 분권화와 개방화 조치에 따른 권력층의 사유화 및 부

정부패 심화 등의 가능성이 복잡하게 잠복해 있기 때문이다. 

 

343_ 예를 들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이동하는 메뚜기 시장, ‘달리기 장’, ‘똑똑이 

장’이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등장하였는데, 여기에서 ‘달리기 장’은 망을 보는 사람을 

두고 단속요원이 급습하면 보자기째 싸 들고 달린다는 의미이고, ‘똑똑이 장’은 일종

의 방문판매라고 한다. 상인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문을 ‘똑똑’ 두드려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다.



Ⅰ

Ⅱ

Ⅲ

Ⅳ

Ⅴ

새로운 통일환경 도래 237

(나) 생산단위의 자율권 강화

북한은 지난 2012년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일명 6·28 방침)’을 도입

한 이후 농업, 기업, 공장, 상점 등에서 자율경영체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먼저, 기업소(공장)에 대해서는 독립채산

제를 확대한다는 형태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였다. 조선신보에 따르

면,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를 확고히 고수하면서 국가의 

통일적 지도밑에 모든 기업체들이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생산자대중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

할을 다하도록 하는 사회주의기업관리방법>을 연구완성하기 위한 실

천적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344고 강조하고 있다. 이어서 “이 조치

는 작년에 일부 공장, 기업소에 먼저 시범적으로 도입되었다”고 전하

였으며, 이 조치의 핵심을 “경영권한을 현장에 부여한것”이라고 설명

하면서, 생산계약 체결의 자율권, 수익금액의 자율 처분권, 노동력 조

정권에 더하여 수출업무까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

조하고 있다. 즉, 생산기업이 스스로 계획, 생산, 판매, 수익 배분 등 

주요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었다는 것

이다. 특히, 이익이 발생하였을 때,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재생산시설에 투자하거나 근로자들에게 분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고 한다. 이에 따라 수익이 많은 기업의 근로자와 일반 기업의 근로자 

간의 급여 차이가 100배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업부문에서는 협동농장 체제를 개편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변화

의 핵심은 기존의 20명 정도의 분조를 더욱 세분화하여 3～5명의 규모

로 구성하고 포전을 맡기는 ‘포전책임제’의 도입이 핵심이라고 할 수 

344_ “평양326전선공장에서 보는 경제관리의 새 시도-<독자경영>, 기존도식 마스고 창

발적으로-,” 조선신보, 2013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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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포전에서 생산된 수확물의 30%는 현물이나 시장가격으로 

분배해준다는 것이다.345  최근에는 북한당국이 농업개혁 차원에서 

‘포전제’ 실시와 함께 1인당 천평을 임대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346 문제는 북한당국이 현물분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농민들

의 불만이 크다는 점347과 자유로운 쌀 판매를 통제하면서 국가가 운

영하는 ‘양곡판매소’에 쌀을 수매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는 사실이다.348  구조화된 식량부족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당국의 무능력이 개혁적인 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당국과 농민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2) 대외경제 개방

(가)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확대

북한이 2013년 하반기에 13개 도 단위의 경제개발구 창설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2014년) 6개를 추가하면서 지방단위의 경제개발구 건설

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자유치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추진하

는 경제특구는 중앙급 특구와 지방급 경제개발구로 구분할 수 있다. 

345_ 그러나 포전을 경작하는 분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5명 정도로 축소시킨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완전히 

가족단위로 갈지 아니면 2개 가족을 결합하는 형태로 갈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2가족을 기반으로 하는 포전책임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포전책임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불만과 문제점들

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를 들면, 포전 배분의 공평성과 합리성, 

그리고 수확물 배분방식에 대한 논란 등이 있다.
346_ “북, 농업개혁 1단계 일인당 천평 임대,” RFA, 2014년 6월 23일.
347_ “북 농민들, 약속어긴 당국에 분노,” RFA, 2014년 10월 16일.
348_ “북, 식량유통 통제, 시장서 쌀 거래 금지,” RFA, 2014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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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급 경제특구에는 나선, 황금평, 신의주, 개성공단, 금강산 등 5개가 

지정되어 있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원산 경제

특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백두산·묘향산 등을 관광특구

로 지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급 경제개발구는 지방 

맞춤형 소규모단지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농업과 관광, 무역 중심으

로 특성화하여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발자금과 관련 전문인

력의 부족 등으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체

적으로 진행되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림 Ⅳ-4  북한 19개 경제개발구·신의주 특구

출처: “북, 경제개발구 급속 확대···대외 경협 의지 과시,” 연합뉴스, 2014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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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북한이 19개에 달하는 경제개발구를 지정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방경제의 종합적·균형적 

발전과 지역적 특성화를 통한 개발이 그것이다.349 이를 위해서 북한

은 지정된 경제개발구를 통해서 다양한 부문을 모두 포함하는 형태가 

아니라 공업개발, 농업, 관광 등 부문별 특성을 강조한 개발을 의도하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종합하면, 북한은 부족한 외화자금과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통

로로 대외개방지역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데, 국제사회와의 관계개

선을 통한 정치적 불안정성 해소 노력과 경제관리체계의 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대 노력이 결합되어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

다. 결국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은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나) 경제관계 다변화 노력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경제의 회생 노력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

황에서 북한당국은 제재효과를 완화시킴과 동시에 구조화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서 외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 경제관계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에서 

북중관계의 양면성을 읽을 수 있다.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에서 가장 핵

심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의 경제관계 확대는 북한당국의 입

장에서 볼 때 이중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최소한의 물자와 자금을 공급해줌으로써 

북한경제의 추가적인 하락을 방지해 주는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는가 

하면, 핵문제 등으로 인하여 주변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중국

349_ “도단위 경제개발구창설의 의도와 발전전망(조선경제개발협회 윤용석국장의 인터

뷰 기사),” 조선신보, 2013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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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지나치게 심화되고 있는 점은 북한에게 부담

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북한당국은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확대되는 것 자체를 우려한다기보다는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도

의 심화 현상이 정치적인 영향력 확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걱

정하여 경제관계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왔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초, 제3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중 간의 관계가 냉각된 상황은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대외관계의 다변화를 더욱 절실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올해 북한은 외교의 실세인 강석주 로동당 국제

담당비서와 이수용 외무상을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미국을 비롯하여 

중동아프리카와 아시아까지 세계 각국을 순방하도록 하였다. 특히, 이

수용 외무상은 지난 9월에 개최된 유엔총회에 북한 외무상으로서는 15년 

만에 참석하여 기존연설을 통해서 북한의 입장을 설파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의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북한의 러시아와 일본과의 관

계 개선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의 관계가 냉각되어 있고, 미

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러시아·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대피처를 만들고, 나아가서는 중국과 미국을 우회적으

로 움직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 역시 극동지역

에 대한 영향력 강화와 이 지역 개발사업을 촉진시킬 필요가 크기 때

문에 북한과의 협력증진은 양국의 이해관계를 동시에 만족시켜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러시아는 북한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북한문제를 비롯한 동북아지역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경제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북한의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접촉 역시 일본 내부정

치와 북한의 외교 다변화 요구가 맞물려 추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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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한의 경제관계 다변화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미

국 및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고, 이것은 북핵문제 등 현안들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이 희망하고 있는 경제관계 다변화 노력은 정치외교적인 문제 해결 움

직임과 병행 추진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 빈부격차와 신흥부유층의 부상 

(가) 빈부격차

북한의 시장화 현상이 확산되면서 눈에 띄는 현상 중의 하나가 시장

활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례가 증가한다는 점과, 여전히 변화된 경

제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빈곤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룹이 공존함에 

따라 빈부격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북한의 부유층은 고급아파트에 냉장고, 세탁기, 컬러TV 등을 포함한 

고급가전제품을 구비해 놓고 수입한 식료품과 의류를 사용하며, 최근

에는 애완견을 기르는 것이 부의 상징처럼 되었다고 한다. 이 밖에도 

가정부를 두거나 개인가정교사를 들여 자녀교육을 시키는가 하면, 외

화식당에서 외식하는 것을 즐긴다고 한다. 여기에 최근에는 외국자본

과 합작을 통해서 부유층을 겨냥한 외국상품 전문점이 평양시에 개설

되어서 세계적인 유명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북한 내에서 빈부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상은 북한체제

의 부를 평등하게 배분하는 기존의 조정장치가 망가졌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으로 사회적 불만과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핵심요인은 소득격차가 크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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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최근 탈북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다.350  2013년에 탈북한 사람들의 경우, 공식 월급은 

응답자의 61.1%가 5천원 이하351이며, 5만원 이상을 지급받았다는 응

답이 5.4%로 나타나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임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장사나 부업을 통한 비공식 월급은 50만

원 이상이 52.%을 차지했으며, 14.8%는 비공식 수입이 전혀 없는 반

면 상위 10.4%는 100만원 이상으로 나타나 북한에서도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빈부격차의 또 다른 모습은 평양과 지방의 차별화라는 형태로 나타

나고 있다.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핵심 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평양시

를 중심으로 국가가 부(재원)를 우선적으로 분배함에 따라 지방을 포

함하여 경제적 혜택에서 소외된 대부분의 주민들은 경제적 빈곤층을 

형성하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김정은 체제 들어와 수행된 국가차원의 

집중적 개발사업이 평양에 집중되면서 생활환경의 개선도 평양을 중심

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이러한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352  

(나) 신흥부유층의 부상

시장화 확산이 동반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은 북한 내에

서 부유층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물론 시장활동이 

350_ 김병로, “북한사회의 시장화와 소득분화,” pp. 50～51.
351_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는 응답 55.1%도 포함한다.
352_ 예를 들면, 2011년 2월 수입품만 전문 판매하는 보통강백화점을 연 데 이어, 8월에

는 ‘북한판 캐리비안베이’로 불리는 만경대 물놀이장을 개장했고, 2012년에는 평양 

중심지역인 만수대지구의 대규모 아파트를 비롯해 만경대구역의 ‘광복지구상업중

심’(쇼핑센터), 대성구역 안학궁터 주변의 ‘평양민속공원’ 등이 진행되었다. 또한 동

평양지역에는 대규모 문화·체육시설인 ‘창광원식목욕탕’과 ‘인민야외빙상장’을 건설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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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기 이전에도 부유층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부의 축적 방식이나 

소비패턴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중반

까지만 해도 부유층은 당 간부나 정부관료 등 특권층이 대부분이었고, 

여기에 화교와 재일교포 출신들이 소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소비활동을 폐쇄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았으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효과는 극히 적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시장활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새로운 부유층그룹이 형성

되었으며, 부정부패를 통해서 재산을 축적한 그룹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최근의 부유층들은 예전과는 달리 당국의 묵인 및 

조장 속에서 호화로운 소비생활을 통해 부를 과시하는 행동을 꺼리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반주민들의 이질감이 확대되

고 있는 것이다.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신흥 부자그룹은 북한당국에게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일면 불편한 존재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문제 해결

을 위해 활용가치가 높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당국의 통제권에서 벗어

나 있지만 명백하게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이들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공식부문의 생산활동이 타격을 입

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부유층은 당국과 ‘적

대적·잠정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부

유층에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가능하면 당국과 협조적인 관

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의 신흥부유층의 대두는 통일환경에 어떻게 작용할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들이 북한의 변화를 추동하는 세력으로 발전

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반면에 부정적인 견해는 신흥부유층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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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층에 쉽게 편입되어 통일이라는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이는 우리가 북한의 기득권층

을 어떻게 인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

하고 있다. 왜냐하면, 신흥부유층의 경제력 강화가 북한경제를 변화시

키는 새롭고 강력한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

가 있기 때문이다. 

신흥부유층의 경제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북한 내부 

권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신흥부유층

의 경제력이 증대되고 그 세력이 확대될수록 김정은 정권은 시장과 부

유층, 경제권력을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고 체제의 불안정과 통

제력 약화, 지도자 위상 및 리더십의 약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지게 될 것이다. 신흥부유층이 늘어나는 것은 북한 내부에 ‘부익부 빈

익빈 현상’을 심화시켜 일반주민들의 불만과 분노를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유층들이 권력 상층부와의 연대를 통해서 새로운 세

력을 형성하고자 할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이에 따라서 북한에서 신

흥부유층의 확대는 곧 새로운 정치세력의 잠재적 형성을 촉진하고 이

것이 기존 권력에 작용하게 하면서 북한정권의 질적인 변화까지 가능

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353  

라. 종합 평가 및 전망

(1) 부문별 평가 

북한체제와 정권, 지도자의 변화 등 정치부문에서는 당분간 안정세

353_ 김승철 북한개혁방송 대표 인터뷰,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결과, 201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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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지하는 가운데 잠재적인 불확실성이 커질 수는 있겠지만 통일환

경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의 변화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북한 내부에서 기득권 세력의 구성과 특징이 어떻게 형성되고 

바뀌어 가는가?’ 라고 하겠다. 최근 김정은의 건강상태가 우리의 관심

을 끌었지만 핵심은 김정은의 건강이 아니라 김정은 체제를 이끌고 있

는 기득권층의 성격이고 이들이 앞으로 통일환경이라는 측면에 어떻

게 변화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김정은 정권이 출

범한 지 3년이 되지 않았고, 국가의 생산력 증대를 위한 경제관리체계

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점과 대외관계의 악화 등으로 어

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우리의 전략적 선택에 지혜를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시장화의 확산이 북한주민들의 가치관을 변화

시키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전처럼 당국의 일방적인 지시나 선전에 휘둘리지는 않는 상황

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통일환경에 긍정적으로 작

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가능

성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북한주민들이 남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장화가 확대되면서 북한사회의 양극화문제가 중요한 국

가적 과제로 제기될 가능성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시장화와 대외경제개방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통일환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시장화 진전으로 인해서 사유화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북한당국이 시장화와 사유화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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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시장화와 

사유화 추세에 제동을 걸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국가의 공급 

능력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적인 통제는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특히, 시장화 현상이 제도화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권력의 지대추구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시장화는 공식/비공식 영역을 

망라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시장화 

확산 현상은 기존의 계획체계를 대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

서, 북한이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이념을 견지하더라도 경제부문은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으로 변모해나갈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다. 북한

이 적극적인 외자유치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북

한의 대외개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움직임은 통일환경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현 단계에서 북한의 변화를 전망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관리체계의 개혁조치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의 경제

관리 개선조치들은, 북한당국의 공식적인 부정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

가 시장화를 핵심으로 하는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했음을 시사한다.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의 여

지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중국처럼 공개적인 논의과정을 거쳐서 진화해가기보다는 당분간 현재

의 수준에서 갈지(之)자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전망이 시사하는 점은 시장화 확산에 따른 사기업활동의 확대가 북

한 내부의 갈등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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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평가 및 전망

현재의 북한체제는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체제전환과 그에 따른 우

호시장의 상실 이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

며, 군사력 확대에 우선한 자원배분과 1인독재 및 계획체계에 기초한 

비효율적인 정책결정구조 등으로 경제시스템의 붕괴와 이에 따른 체

제의 취약성 증대 현상이 누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

지는 국가통제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고, 김정은의 정치적 위상이 유지

되고 있으며, 핵심 권력그룹들이 지도부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치의식은 매우 미미한 상태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이끌어낼 동력은 축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화 확산과 정보 유입 규모와 속도의 증가 등으로 내부와 외부적인 

충격에는 예상하지 못한 반응(그에 따른 급격한 북한 정치사회의 변

화)이 나타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의 건강상태, 북한당국의 사회에 대한 통제력 그리고 주민들

의 불만 정도와 반정부세력의 조직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조만간 주민들의 변화 욕구가 조직화된 민주화 시위나 반정부 집단

행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경제활동의 자율성 확대 등에 따른 의식 변화가 진행됨에 따

라서 남북통일과 체제 변화에 대한 요구는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가 중장기적으로는 체제의 안정성을 강화시키지 

못할 경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북한 

내부에서 통일에 대한 욕구가 분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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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분단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남북한은 진화론적 사고에 

의거하면서 한반도문제에 접근해 왔다. 그 결과는 실패였다. 그동안 남

북한은 평화적 수단에 의거한 합의를 통하여 통일국가 건설을 시도하

여 왔지만, 합의이행의 실패를 반복하면서 배신감과 좌절감으로 인한 

분단트라우마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거사가 미래의 발목

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통일패러다임의 진화과정을 정리해 보면, 남북한 정부의 통일패러다

임은 분단시대 역사성을 반영하면서 다섯 시기에 걸쳐 역동적으로 변

화해 온 것으로 평가되었다. 분단초기의 일방흡수적 배타적 통일패러

다임(1948～1960년대), 긴장완화기 대화와 적대적 경쟁의 국내정치용 

통일패러다임(1970～1980년대), 탈냉전기 한반도문제의 국제화 가운

데 남한의 민주화 이행 및 북한의 정치적 변동 흐름 속에 전개된 민족

중심적 통일패러다임(1990년대), 한국의 진보성향 정부의 출범 속에 

진행된 상호의존협력적 통일패러다임(2000년대 초반), 한국의 보수정

부 재집권 이후 전개된 한반도형 신냉전 통일패러다임(20008년 이후) 

시기로 구분되었다. 특히 한국의 진보정권기에서는 남남갈등과 한미갈

등이 심각하게 표출되었다. 반대로 보수정권 하에서는 북한체제의 불

확실성에 대한 과장된 강조와 흡수통일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인하여 

북한의 강력한 저항과 반발을 초래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따

라서 그동안 남북한 정부가 양산한 통일방안은 적대성을 심화시키는 

분단친화적 통일방안의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한국 

시민사회가 제기한 통일담론들은 극우 북진통일론과 진보 평화통일론

으로부터 시작해서 19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과 6월 민주항쟁을 거

쳐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인

도주의적 통일론, 자유민주주의 통일론, 시민사회 통일론, 성찰적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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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연성복합통일론 등으로 발전하면서 단일국가 완성을 지향하는 기

존 통일론을 넘어서서 이질성과 다원성을 포용하는 열린네트워크 통

일 또는 연성권력형 통일으로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한반도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으로서 국제정세, 한국정세, 

북한정세를 들 수 있고,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는 위기와 기회의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제정세의 경우, 냉전기 양극체제

나 탈냉전기 단극체제를 넘어서서 현재는 무극체제적 질서로 평가되

었다. 동북아질서 또한 통합적 경제사회질서와 대결적 군사안보질서가 

양립하는 양상으로서 안정성과 불안정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한국정세와 관련해서는 민주화·산업화·다원화 사회가 

되면서 북한과 비교하여 절대우위의 국력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민족

공동체의식 약화와 자본주의적 합리성의 확산으로 인하여 통일에 대

한 담론과 의지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북한정세와 관련

해서는 김정은의 건강상태, 북한당국의 사회통제력, 주민들의 불만 정

도와 반정부세력 조직화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할 때, 주민들의 변화욕

구가 조직화된 민주화시위나 반정부 집단행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지도부가 

체제안정성을 강화시키지 못할 경우, 우리가 예상 못한 시기에 예상 못

한 방법으로 북한 내부에서 통일에 대한 욕구가 분출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망되었다. 

마지막으로 우리국민의 통일의지와 관련해서는 비록 파일럿(pilot)

연구로 제약은 있으나 ZMET을 통해 희망 속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25～45세 사이의 청장년층 20명을 중심으로 심층면접

조사한 결과, 통일이미지로는 115개가 연상되었고, 총 62개 구성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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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리되었으며, 주요 구성개념으로는 ‘희망(22회)’, ‘공동체(20회)’, 

‘평화(18회)’, ‘대결(18회)’, ‘문제해결(17회)’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유개념도의 핵심 구성개념으로는 ‘희망’, ‘공동체’, ‘문제해결’, ‘대결’ 

네 가지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일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하는 정서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국가이익을 우선적으로 고

려하는 동시에 우호적 통일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중적 동북아질서와 

북한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우리 국민의 통일의지 제고를 위해 전략적 

사고와 이에 기초한 통일패러다임과 대응책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그러므로 통일담론에 있어서도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남북한 모

두 1990년대의 통일론에 기반한 진화론적 접근방식에 기초한 문제해

결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제는 진화가 아니라 창조 내지 창의적 틀이 

필요하다.354  

남북한이 추구하는 통일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남북한이 주장

하고 있는 통일에는 오직 영토, 민족, 체제만이 있을 뿐이다. 남북한이 

추구하는 통일론에서는 오직 생물학적 ‘민족’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론

354_ “통일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북한 공산잔당의 무력저항, 북한주민의 통

일 및 남한사회에 대한 두려움, 북한주민의 과도한 복지(평등) 요구, 친북·종북 세력

의 선동 및 통일 방해를 들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을 만들어가기 위해 우선시 되는 

과제 일곱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한국을 북한주민의 동경 대상으로 건설하기, 굳건

한 안보태세와 힘의 우위 유지하기, 북한정권의 실체와 의도에 대한 정확히 인식하기, 

대북한 경제관계는 공산정권 강화에 이용되지 않도록 전략적 고려 하에 추진하기, 

북한지배층의 부패·비리 및 주민 탄압사례의 수집 및 축적하기,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개선 노력의 지속적 추진하기, 경제 펀더멘털(fundamental)

강화, 재정의 건전성 및 탄력성 강화하기이다. 이중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 가운데 

하나는 독일통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하기 이다.”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장(전 국정원 차장) 인터뷰,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결과, 20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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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만 공통점이 있을 뿐이다. 그 밖의 모든 점에서는 불일치하여 그

로인한 균열과 갈등이 장기생산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는 민족

의 정체성마저도 변화되고 있다. 남한의 민족성과 북한의 민족성에 차

이가 존재하고 있다. 이른바 분단친화적 민족주의에 불과할 뿐이다. 더 

이상 민족적 동질성을 이유로 통일의 정당성을 설명하려는 논리의 설

득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정체성에 기반한 통일패

러다임은 한반도 통일에 실질적 기여를 하기 어려운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 지구촌 세상은 다양성이 공존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더 

이상 단일성, 동질성, 순수성, 고유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는 세계

와 공존하기 힘든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더 이상 단일민족에 기초한 

생물학적 민족공동체는 공허한 이상론에 불과할 뿐이다. 이미 대한민

국도 다양한 인종과 민족을 국가구성원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다문

화사회로 편입되고 있다. 이제 협의의 통일관으로 폐쇄적인 민족중심

의 통일관의 수정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19세기 민족주의 중심적 좁은 의미의 통일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사

는 넓은 의미의 통일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다. 21세기의 글로벌 및 

다문화시대를 염두에 두고 통일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우리가 통일을 하려는 이유는 민족도 체제도 아니라 우리 자신에 있

다. 민족의 통일, 체제의 통일의 궁극적 목표는 사람이다.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공동체적 통일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현존하는 남

한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적 공동체도 아니고 북한의 전체주의적 집단

주의 공동체도 아니다. 개인과 전체 간의 조화와 균형이 보장되는 공

동체에 기반한 통일설계도가 필요하다.  

분단의 극복과 통일의 과정이 동시에 병행적으로, 그리고 창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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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진되어야 한다. 창의(창조)적 통일의 핵심은 사람이다. “통일이란 

궁극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355 통일의 

목적은 사람에 있다. 통일이란 남북한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창의적 통일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기

반의 생태친화적 통일론을 의미한다. 또한 사람중심 통일의 핵심은 남

북한 구성원들의 가치와 이익을 만족시켜 주는 행복한 통일이다. 민족

중심의 정체성 통일론이 이제는 인간존엄성 중심의 가치와 경제적 효

율성 중심의 이익을 중시하는 통일론으로 이동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가치와 이익 중심의 통일론은 자연적으로 인간존엄성과 경제적 효율

성이 우세한 남한의 통일선도성으로 이어진다. 선도형 통일패러다임에

서는 남한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 소극적으로 북한이 변화할 때까

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선

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행복한 통일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창의적 통일패러다임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의 노력과 모색이 필요하다.

1. 창의적 통일능력 제고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

거나 경제력으로 재배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

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좋게 즐겁게 

살도록 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 어느 민족도 일찍 그러한 일을 

한 이가 없었으니 그것은 공상이라고 하지 말라. 일찍 아무도 한 

자가 없길래 우리가 하자는 것이다.…나는 우리나라의 청년 남

녀가 모두 과거의 조그맣고 좁다란 생각을 버리고 우리 민족의 

355_ 류길재 통일부장관 축사, (남북사회통합연구원 통일대북협상 아카데미 네트워크,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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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사명에 눈을 떠서 제 마음을 닦고 제 힘을 기르기로 낙을 삼

기를 바란다. 젊은 사람들이 모두 이 정신을 가지고 이 방향으로 

힘을 쓸진대, 30년이 못하여 우리 민족은 괄목상대하게 될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356

남한이 통일문제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남한 내부에서 통

일인프라를 견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선차적 과제이다. 이제까지의 대

북통일정책은 ‘고비용 저효율’을 특징으로 한다. 그동안의 역사적 경험

은 남남갈등을 동반하는 대북정책의 생산적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점

을 보여주고 있다. 남북관계의 진전과정에서 내적인 장애가 발생하는 

현상은 이제까지의 통일패러다임이 북한과의 상호작용 내지 북한문제

에 집중하고 있었던 경향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한다. 이러한 흐

름을 대변해 주는 대안으로서 성찰적 통일론이 주장되고 있다. 성찰적 

통일론의 기본은 통일논의를 분단된 남북의 양자관계를 넘어서서 남

북한 사회의 내적 차원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357  이것은 남한사회가 

먼저 분단체제 하에서 만들어진 근대화의 비정상성을 회복하기 위한 

내적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통해 통일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면서 다시 

이것을 남북관계에 적용시켜 궁극적으로 통일사회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성찰적 통일론은 성공한 체제가 실패한 체제를 흡수하는 단순한 방식

의 통일과정이나 통일국가의 형태를 넘어선다. 

성찰적 통일론의 핵심은 남북한의 정상화에 있다. 남북한의 통일은 

남북한의 비정상성을 정상화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정상국가와 정상국

가가 융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56_ 김구 연설문, (단기 4280년 11월 15일 개천절 날, 1947.10.3). 
357_ 조한범 외, 지속가능한 통일론의 모색, p.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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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기반 공동체 패러다임으로의 발전 

남한의 신통일대계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키는 차

원에서 재구성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에 기초한 신통일대계는 물질과 경제에 의존하는 통일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문화정서적 차원의 통일접근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1994년 발표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

국가건설’의 단계적 통일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

안’을 새로운 시대여건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 모든 통일지향적 과정

은 남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해서도 안 되고, 북한체제의 문명화

와 개혁‧개방을 지연시켜서도 안 된다. 이제 단일민족의 틀을 넘어서

서 해외동포와 다문화가정까지 포용하는 글로벌 코리아 비전과 부합

하는 새로운 ‘한반도 공동체’ 통일논의가 필요하다.

새로운 통일 설계는 글로벌 코리아의 비전속에 우리 민족의 역사적 

과제인 ‘통일되고 독립된 근대적 민족국가 건설’을 발전시켜 나갈 길을 

제시해야 한다. 분단 70여 년 동안 우리국민 의식 속에는 민족과 통일

이 하나였다. 따라서 새로운 글로벌 코리아는 민족과 통일의 연계성을 

중시하면서도 민족을 중시하는 것보다는 한정된 영토를 중심으로 하

는 지역공동체 차원의 통일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

여진다. 

이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 한반도 통일지형은 ‘민족공동체’

를 넘어 ‘한반도 공동체’라는 새로운 발상으로 접근해야 한다. 첫째, 민

족구성원의 질적 변화이다. 글로벌 시대는 자유로운 인적 자원의 이동

에 있다. 이제 단일민족의 한국사회도 다인종‧다민족사회로 이동하고 

있다. 우리 농촌과 산업현장에는 혈통주의 관점에서 순수 우리민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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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다. 

점차 이들도 한국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

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생물학적인 단일민족을 단위로 하는 

통일공동체 방안은 다문화시대와 불가분 충돌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

을 안고 있다. 

둘째, 민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보다 민족을 초월하는 것이 전략

적으로 통일에 유리하다. 한반도문제는 이미 남북 간의 당사자 차원의 

민족문제를 뛰어넘어 국제문제로 존재하고 있다. 한반도문제에 대한 

외부의 개입이나 간섭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소수민족 

문제로 국가분열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중국 등 주변국가들은 우리가 

민족주의를 강조할수록 우려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중국은 자국 영토

에 사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의심하고 경계할 뿐만 아니라 남북의 접근

조차도 경계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국가의 공간적 범주를 현재의 한

반도로 제한하는 한반도 공동체에 기초한 통일국가상을 확립하는 것

이 필요하다. 

셋째, 글로벌 코리아는 열린 민족주의에 기초해야 한다. 미래지향적

인 글로벌 코리아를 건설하는 원리는 간단하다. 지구촌 차원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글로벌 코리아 경쟁력의 원동력은 

인적 자원에 있다. 글로벌 코리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인

적 자원의 원활한 공급이 필요하다. 이민국가인 미국이 세계패권국으

로서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는 언제나 세계로

부터 양질의 인적 자원을 공급받고 있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대한민

국도 다른 민족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불이익을 주는 ‘닫힌 민족주의’로

는 발전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창조적 통일론

의 핵심은 민족단위 내지 민족기반의 통일론을 지역단위 내지 지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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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론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나. 적극적 통일친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신통일패러다임은 먼저 성찰적 통일론에 기초하여 소극적인 분단친

화적 통일패러다임에서 적극적인 통일친화적 통일패러다임으로 전환

해야 한다. 통일친화적 통일패러다임의 출발은 분단친화적 체제가 내

포하고 있는 비정상적 구조와 문화에 대한 혁신적 접근으로부터 시작

되어야 한다.

신통일패러다임은 북한과의 통일지향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프로그

램이 아니라 남북한을 정상화국가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에 역점을 두

어야 한다. 남북한이 정상국가로 전환되지 않고서는 북한의 핵도 한반

도문제에 대한 외세의 개입도 막을 방법이 없다. 남북관계 개선과 통

일은 더더군다나 어렵다.

남북한이 정상국가화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한반도 통일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한 정상화의 주체는 남북한 내부의 국민들이다. 특

히 북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신통일패러다임은 북한의 정상화에 초

점을 맞추어야 한다. 북한의 정상화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남북통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정상국가화의 핵심은 수령체제에 있다. 

북한의 수령제도 남북 간 적대적 의존관계에 기초한 비정상화의 산물

이다. 

구통일패러다임이 진화론에 기초하고 있다고 한다면, 신통일패러다

임은 창조론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한반도가 지향하는 통일은 분단체

제의 안정에 기초한 남북한의 진화가 아닌 창조적 행위이다. 통일은 

새로운 공동체를 창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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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론은 탈경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탈경계시대는 서로 

다른 이질적인 요소들의 융합을 특징으로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

은 남북의 물리적 통합을 넘어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민족대도약

을 이끄는 성장동력이 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북통일과정에서의 융

합은 남한의 주도성을 유지하면서 남과 북의 요소들을 서로 결합시키

는 방식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통일국가 미래상은 북한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주변국에게도 이

익이 되어야 한다. 통일국가는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2개의 분단국가가 

합쳐 하나의 새로운 국가를 창설하는 일이다. 이로부터 주변국의 우려

가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북한과 주변국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미래

상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국가는 주변국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구상되어야 한다. 

다. 복수의 통일방안 준비: Plan A·B·C  
우리의 공식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김영삼 정부 시

절, ‘남북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 완성’이라는 3단계 통

일방안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 이명박정

부는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로 구체화시키고, 그에 

따른 준비역량을 강화시키려고 ‘통일세’를 제안했다. 그리고 박근혜정

부는 역대정부 최초로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천

명하고 있다. 통일기반 조성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임기 내 

목표 대비 실적평가를 진행할 구체적 정책과제로 격상되었다. 한편 ‘민

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제안한지 20년이 경과하여, 현실에 부합하지 않

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발전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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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노력중이다. 따라서, 현 정부의 통일정책은 ① 기존 통일방안을 

승계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되, 시대적 변화상황을 감안하여 발전시키

고, ② 이명박정부의 ‘통일비용 vs. 통일편익’ 담론을 극복하며, ③ 북

한정권보다는 북한주민과 국제사회에 초점을 맞춰 맞춤형 통일정책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④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새롭게 정초

하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새로운 통일담론 연구방향으로는 분단 70년의 

극복과 민족화해협력 추진이 필요하다. 독일은 분단 40년 만에 통일을 

달성했으나, 남북한은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동안 서로 간 적대적 관

계를 유지하고 있다. 남북한의 정부는 권력의 시한성(한국 5년, 북한 

?년)에 차이가 있는 만큼, 통일정책의 추진과 동력 및 내용이 상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북정책은 실현 가능한 구체적 프로

그램을 갖고 추진되어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출범초기 ‘한반도 신뢰프

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구상’ 등 일

련의 통일정책을 제안했다. 드레스덴 구상은 북한이 두려워하는 흡수

통일을 배제하고, 순수교류협력 차원에서 대북 3대 제안을 선언했다.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 Plan A와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한 비공개 

Plan B 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의 자발적 변화가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민족분

단의 고통과 좌절이 극복되기 위해서라도 Plan C가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이는 북한정권 교체를 통한 통일방안이다. 북한정권이 개혁·개방

을 통한 국제사회 일원으로의 참여를 거부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폐쇄체제를 지속할 경우 이에 대처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추구

하는 전략이다. 북한이 국제적 압박과 고립, 주민불만 증가, 엘리트 분

열, 국가 통치능력의 상실에 따른 체제불안정 증가, 그리고 정권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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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기간은 지금

부터 향후 10년 내 추진될 수 있다.

2. 창의적 통일환경 조성 

“우리가 우리 주권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위에 모범적 공화

국을 세워 이천만으로 하여금 천연의 복락을 누리려 함이오.…그

뿐만 아니라 더욱 세계의 항구적 평화를 돕고자 함이오. 우리가 

신공화국을 건설하는 날이 동양 평화가 견고하여지는 날이오. 

동양 평화가 있어야 세계 평화가 있겠오.”358 

가. 평화조성국(Peace Maker) 역할 신장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국제질서 또는 동북아질서는 한반도

의 통일에 위기와 기회를 제공한다. 우선 두 강대국 사이에서 실리와 

명분을 모두 챙기는 외교를 위해서는 정책적 수단의 곤궁함을 극복해

야 한다. 국제적 조건에 따른 정책적 곤궁함은 군사협력 및 동맹관계 

분야에서도 드러난다. 최근 미국의 THAAD 한국 배치 시도에 대하여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였으며, 한국의 시민사회도 미국의 미사일방어체

제 편입의 시작으로 인식하고 국방예산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였다. 

미국과 중국이 상호경쟁하는 상황이 한국에게는 오히려 통일환경 

개선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동북아에서 자국의 영

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과의 정책협조 

필요성은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외교적 입지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상상력

358_ 안창호, “내무총장에 취임하면서,” 안도산전서: 언론 자료 편 (서울: 범양사, 1990), 

pp. 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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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향후 한국은 동북아 평화의 촉진자로서 외교적 입지를 확대하기 위

해 노력해야 한다. 남북한의 통일은 제도적 통일의 가능성보다 한국의 

통일노력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국

제사회에 보여주어야 한다. 통일외교의 한 방편으로 실제 한국이 한반

도문제를 관리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

를 위하여 한국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하고 적극 추진함으

로써 역내 평화 증진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전략적 인

내와 무관심으로 흐르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주

체적으로 적극적 노력과 주도권을 발휘하여 6자회담 재개를 성사시켜

야 한다.

한국은 또한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 충돌을 하지 않도록 양국 간 군

사적 갈등의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북핵문제 이외

에도 한반도 통일에 관한 미중의 전략적 공유 지점 확대에 한국의 노

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한국은 동북아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으로 시각을 확장하여 재난구호, 테러리즘 억제, 해적소탕, 마약밀수 

금지 등의 국제적 이슈에도 참여함으로써 미중과의 다양한 안보대화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공세적 발전  

새로운 한반도 평화통일 프로세스는 ‘북한정권교체’를 중심축으로 

세부 사안을 모색한다. 기존의 각종 한반도 프로세스는 ‘비핵화’를 중

심축으로 구성되어, 북핵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전체 프로세스가 

정체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한반도 평화통일 프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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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북한정권 교체가 북한의 행태 및 정책변화를 촉발하는 핵심 요인

이라는 판단을 반영한 것이다. 현실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북한변화를 

위한 각종 유인책과 압박책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한반

도 평화통일 국제프로세스’의 복합적·단계적·포괄적 로드맵을 개발하

도록 한다.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중심에 두고 북한 비핵화, 경

제개발 지원, 남북관계 개선, 북미관계 개선, 동북아안보협력체 구성, 

북한정권교체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단계적·포괄적 프로세스를 작성

해야 한다. 한국이 주도하고 평화통일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해 남북 

주도적 실천과 주변 4국 보장 방식을 적극 검토한다. 주변 4국의 역학

관계 동향을 한국주도 통일에 유리하게 전환하도록 한다. 한미 전략동

맹 강화를 통해 미국의 적극적 지지와 협력을 유도한다. 중국과는 전

략적 동반자관계 구축으로 중국의 반통일 성향을 극복한다. 일본과 러

시아의 비토 극복과 적극적 지지를 유도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도 모르는 한반도 미래에 대한 미중 간 전략적 타협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창의적 통일의지 고취 

“나는 겸손한 마음과 영광스러운 뜻으로 평화로울 때에나 전쟁 

중에나 또 국내 국외의 관계를 막론하고 우리 민족의 복지를 위

해서 내 성심과 능력을 다하기를 맹세하는 바입니다. 이다음 4

년 동안 우리 역사에 제일 긴급하고 절박한 문제는 통일입니다 

분열된 한국을 잠시라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

에게 불공평한 것이며,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것입니다.”359

359_ 이승만 제3대 대통령 취임사 (1956.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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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용의 정신 고양 

현재 우리 사회는 복합갈등에 신음하고 있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뤄

진 것이 아니라 누적된 갈등이다. 1970년대 이후 본격화된 영·호남 지

역갈등, 1980년대 권위주의적 군사정권 하에서 부각된 진보·보수 이념

갈등, 1990년대 탈냉전 민주화시대에 노골화되기 시작한 기성·청년 세

대갈등, 2000년대 전세계 신자유주의 만연에 따른 빈부양극화 속의 계

급갈등(20:80에서 1:99로), 그리고 2010년대 종북주사파 출신의 국회 

진출과 정쟁으로 사분오열됨으로써 남남갈등은 이제 극단적으로 심화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관용의 정신이 필요하다. 서구 근대화 과정에서 

세계적인 국가로 도약했던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는 바로 관용

(tolerance)의 정신에 기초해서 사회발전과 경제적 도약을 이뤄낼 수 

있었다. 이는 ‘똘레랑스’라는 프랑스어로 널리 알려져있다. 사회구성원

의 공존과 화합을 위한 중요한 가치로 강조된다. 자기와 다른 종교·종

파·신앙·인종을 지닌 사람의 입장과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정치경

제적 입장 차이도 너그럽게 용서하고 용납한다.360 사분오열된 우리 

사회를 치유하며 국민적 일체감을 조성하여 평화통일 의지를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관용의 정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게다가 ‘자유’ 중심의 국가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과 ‘평등’ 중심의 체

제 발전을 도모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관용의 정신이 없이는 하나 되기가 매우 어렵다. 

360_ 허문영 외, 알기쉬운 통일교육 12주제, pp. 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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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화대국 건설 

통일은 ‘신 국가건설(New Nation-building)’을 의미한다. 2014년 

초 ‘통일대박’론은 통일논의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한 일면

이 있다. 그러나 구체적 방법과 미래상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

이 있다는 일부 비판적 평가도 상존한다. 통일개념에 대한 비판적 성

찰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통일은 기존의 ‘둘

이 하나’가 되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야 한다. 48년 분단체제가 가져

온 폐해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통일담론이 만들어져야 한다.361  

통일한국은 남북한 공존을 전제로 미‧중‧일‧러 주변 4국이 우호적으

로 협력하고 지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한반도와 영토적으로 접해있거나 영향을 미치는 주변 4국은 하나같

이 대국들이다. 중국은 인구대국, 러시아는 영토대국, 일본은 경제대국, 

그리고 미국은 유일 초강대국이다. 이들 나라들은 21세기에도 계속 대

국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더욱 강성해지는 국가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체제 하에서 도광양회 유소작위를 통한 세계대국건설

전략을, 일본은 아베정권 하에서 적극적 평화전략을 통한 군사대국건

설전략을, 러시아는 푸틴 체제 하에서 냉전시대 G2 위상을 회복하는 

대국건설전략을 구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또한 오바마 정부

의 ‘미국 리더십의 회복’ 구호 하에 유일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

361_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새로운 통일패러다임이 철학, 역사, 사회, 경제, 정책 등

에 따라, 단계별 주제를 갖고 연구되어야 한다. 다만 현 정부 임기가 제한돼 있으므

로, 짧고 압축적인 연구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분야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전략적 차원에서 통일한국의 동아시아 역할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연구내

용은 ① 기존의 통일방안에 대한 재검토, ② 통일한국의 정치‧경제‧사회구조 탐색, 

③ 통일한국의 미래상, ④ G2시대 주변국과 조화로울 수 있는 동아시아 공동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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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국가전략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심지어 경제난을 겪고 있

는 북한도 이른바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국 건설을 통일한국의 지향으로 삼아야 할까? 

통일한국의 미래상으로 ‘더 큰 대한민국’과 ‘선진통일한국’ 등이 제시되

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기본적으로 ‘부국강병’론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겠다. 물론 국가의 생존과 번영 차원에서 일리가 있는 주장

이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야 한다. 우리 근대민족지성인들은 좀 더 품

위 있는 국가위상을 꿈꿨다. 송재 서재필은 ‘민주국가’, 우남 이승만은 

‘자유국가’, 도마 안중근은 ‘평화국가’, 백범 김구는 ‘문화국가’, 도산 안

창호는 ‘공의국가’ 등을 지향하였다. 이들의 꿈을 오늘 다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들의 꿈은 부국강병론을 넘어섰으며 생존과 번영을 

넘어 국가위신을 생각했다. 이들의 지향국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평화대국이 될 것이다. 통일한국은 바로 사분오열된 국내적 갈등을 해

결하고 주변 4국의 지지와 존경을 받으며 세계의 모범이 되는 평화대

국이 되어야 한다. 

다. 안전한 국가 건설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긴 세월호 침몰 이후, 국가정책의 주요 

어젠다로 ‘안전성’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침몰은 승객을 

버린 선장과 승무원, 이익만 챙기는 선사, 관리부실과 무능한 재난대응

의 감독관청이 결합된 사고이다. 오늘의 한국사회로는 통일한국을 이

루기 쉽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현재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통

일도 현 수준이 지속될 때, 국가·사회적인 준비가 결여되어 유사한 상

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통일의 ‘안전성’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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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되고 주요 목표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안전성’은 인

간생명과 인간에 대한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출발되어야 한다는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안보’에 대

한 개념의 재정립에서 출발해서 주요 위협요소 규명 및 작동 메커니즘 

분석이 필요하다. 예컨대 인간안보가 강조된 ‘비전통안보’ 개념을 도입

하고, 비전통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을 규명하며, 위협 요소들의 작동 메

커니즘을 분석한 후, 우리의 통일 상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작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에서는 통일

방안으로 반영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한다. 다양한 통일 상황 예상(시

나리오 구성, 통일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전’ 요인 규명), 불안

전 요소들의 작동체계 분석(종합적 접근, 대비 체계 구축(사전적 예방 

조치 포함))등을 진행한다. 2단계에서는 기초작업을 토대로 본격적인 

연구를 추진한다. 사례연구와 문헌분석을 통한 개념 정립과 위험요인 

규명, 집단작업을 통한 위험 요인 작동체계를 분석한다. 최종 3단계에

서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한다. 

라. 문화적 국가 건설 

북한과 주변국에 매력적인 통일을 추구한다. 통일이 가시권에 들어

오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통일 실현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국제사

회의 지지와 함께 북한주민들의 의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점이 과거 통일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보완되어

야한다. 특히 북한의 엘리트 계층(여론 주도층 또는 주요 실무자급)이 

한국과의 통일에 찬성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득권층에서도 극단적

인 반대를 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장치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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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무엇보다 북한주민들을 수요자로 인식하는 ‘통일정책’이 마련되

어야한다. 독일의 경우 제도적·경제적 통일이 완료되었다고 선언한 이

후에도 여전히 정서적·문화적 통일은 진행 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

다. ‘정서적 통일’이 보다 어렵고 장기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고

려한 통일정책 수립이 중요하다. 핵심적 내용은 북한주민들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대우를 받고 사회주의체제에서의 문화적 삶이 일방적

으로 무시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우리가 고민해야할 ‘새로운 통일대계’

는 ‘포괄적이면서 매력적인(Comprehensive SMART) 평화대국’ 건

설을 위한 통일정책을 담아내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포괄적’이라는 부분은 기존의 군사력에 기초한 전통적인 국가안보의 

포괄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매력적’이라는 부분에서는 경제적인 측면

과 함께 북한주민과 국제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적·정서적 

통일방안을 강조한다. 결국 우리 사회가 현 상황에서 추구해야하는 통

일의 목표와 추진전략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가장 높은 가치로 공유

되고 실현되는 통일한반도를 지향하겠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통일은 남북한의 단순한 통합을 넘어 동북아 질서와 국제질서 모든 측

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우리의 치열하고도 다양

한 상상력의 발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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